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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유발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가 인식을 기반으로1)

김보은2)

Ⅰ. 서론

 일반적으로 부패란, 공직자가 공직으로부터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Caiden&Caiden, 1977)
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역사, 문화적 전통, 경제발전 수준, 정부정책에의 영향 등으
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Rose, 1999). 이와 같은 부패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패의 성격
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고 공공재정 및 서비스 수
준을 감소시키며, 국외에 대한 국내시장에 투자수준을 낮춰 전체 국가의 사회 경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 윤리적 문제, 
국가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함으로써 부패가 발생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각 
국가에서 부패의 억제 및 부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증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각 요인별로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다르게 나
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상당
히 일치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패와 관련된 연구들은 부패가 앞으로 국가의 미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패를 억제하
거나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urohit, 2012, Thomas, 2010, UN, 2012). 
 그러나 점차 이와 같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 뿐 만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국민들의 부패 인식에 
관한 논의가 점차 부패 유발과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인식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며, 국민들은 부패에 관해 그 심각성을 더 극대화 하여 생각한다는 한계 등이 
제시되기도 하나(Razafindrakoto & Roubaud, 2006), 실제 부패에 대한 인식 측정을 통해 
그 나라의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며, 이와 같은 인식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슈를 양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부패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혹은 대안을 마련
하기 위한 연구 역시 중요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각 국가의 국민이 현재 부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현재의 부패 유형과 연결하여 이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부패 인식을 조사
하고, 이를 다양한 사회문제 혹은 경제상황 등과 다각적으로 연관 지어 분석하는 일이 많아짐
으로써, 이와 같은 각 국가의 국민이 인식하는 부패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국외 기관에서의 우리나라 부패 인식정도는 2016년 
CPI점수를 기준으로 5.3점으로 지난해 비해 0.3점 하락 했으며3), 전체 176개국 중 2015년 

1) 본 발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
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2)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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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위에서 52위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부패를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4) 국내에서 부패를 파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2016년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51.9%로 우리사회의 부패에 대해 부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는 것
은 그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당해 국가 내에서도 국가 신뢰등과의 문제
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나 불응 등이 많아질 수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국제적으로도 경
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패의 유발요인이 부패인식5)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
해 부패 원인과 부패인식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부패를 억제 혹은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점은 부패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 역시 중요
하지만, 이와 같은 부패 유발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 봄으로써, 인식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 인식을 
낮추고, 나아가 부패라는 것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이에 따른 국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부패 인식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사
건들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큼 부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
업일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부패 인식과 부패의 유발 요인을 연결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
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일반인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국가 신뢰 등과 연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개념과 파급효과

 부패란 무엇일까? 부패를 정의하고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논의된다. 만약 공직자
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발각되는 것, 그것만을 부패라 한다면 너무나 명확하지만, 분쟁
지역에 살아 음식이 제한되어 먹지 않으면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구하는 것 등의 행위는 이를 부패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10). 즉 부패는 여러 수준, 여러 개 층, 여러 상황에서 

3) 10점 만점이며, 10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4)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6개국 중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르완다가 50위고, 우리가 부
패의 상징 국가로 쉽게 간주하는 중국은 79위였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4
대강 사업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 않고 터지는 방산비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잇따르는 공직 비리. 
우리는 지금 '부패 공화국'에서 살고 있다(프레시안, 2017.6.13. 한국은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더 부패
한 국가.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754&ref=nav_search) 

5)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심각하다고 논의될 경우 부패인식이 높다고 논의하도록 할 것임. 앞서 제시한 
CPI지수의 경우 반대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데이터의 역코딩을 통해 인식도가 높
은 경우, 부패가 심각하다고 해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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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이며, 인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넓은 의미에서의 부패는 의사결정자가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에서 이탈하여 보상 또는 약
속 및 기대에 대한 대가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의사결정에 영
향을 주는 보상은 결정의 정당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etrus van Duyne, 
2001). 
 이때 공직부패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사적 이득을 위해 공
공권력을 오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부패는 공공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적 
부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개인과 기업, 시민단체 등의 각 사적 주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법적, 공익적, 사회 규범적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다.
 Rogow&Lasswell(1963)은 부패에 대하여 특수이익을 위해 공동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라고 
제시하였으며, Wilson(1968)은 사적이 이익의 교환으로 직무가 요구하는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Mydral(1971)은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나 공직과 관계있는 영향력 혹은 권력을 
이기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나 뇌물 등을 받는 모든 행태를 의미한다고 개념화 하였으
며, 이와 비슷하게 Caiden & Caiden(1977) 역시 공직자가 공직으로 부터 사적인 이익을 얻
는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Ackerman(2006)은 부패란 개인의 부와 공권력인 중첩되는 영
역에서 발생하며, 의사결정기준으로서 불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도의 사용을 의미한다
고 논의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경우, 장지원(2010)은 부패에 대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
용하는 행위와 함께 공직자와 민간인간의 상호작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홍영호 외(2010)에 따르면, 부패란 공공기관의 권력을 행세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 및 관련된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김은경 외(2015)는 부패란, 사익을 직, 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
라는 공중의 신뢰를 위배하며,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과 정해진 규
칙이나 절차에 따라 행사를 하지 않고, 남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라고 논의하였다. 
 즉 앞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념화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행위의 예로는 뇌물수수, 강요, 사기, 횡령, 친족주의, 연대주의, 사적인 
용도로 공공자산 및 재산을 할당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부패의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하나의 개념으로 일원화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고길곤 외(2012)는 부패는 상대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국가 간 고유의 문화가 있
고 그 문화에서의 부패가 정의되는 만큼, 부패가 무엇인가? 보다 무엇이 부패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패에 대한 개념접근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공공부패는 국가의 사법체계, 안보, 문화, 재정 등 국가에 주요한 다양한 영역에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보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 부분의 부패보다 그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FBI 역시 공공부패는 지역의 공공인프라 구축에서 부터 국가 안보
까지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논의하고 있으며(FBI 홈페이지, 
https://www.fbi.gov/investigate/public-corruption)6), EU역시, 정치적 부패, 조직범죄,  

6) 2017년 10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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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저지르는 부패한 활동, 사적 대 개인 부패 또는 소위 사소한 부패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권력남용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두려운 결과를 초례할 것이라고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
하고 있다(Europa, 2017).7) 
 이와 같은 부패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나, OECD(2016)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혁신과 신생기업의 출현을 억제하여 경제
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며, 둘째, 공공지출의 의사결정을 편향시키고 생산성을 지원하는 공무원
의 기술과 전문성을 손상시켜 결국 공공자원을 감소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적, 사회적 및 정
치적인 삶에 있어 동등한 참여와 소득 및 복지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훼손함으로써 포
괄적인 성장에 위협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부패의 파급 효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며, 또한 신뢰를 침식하게 된다고 논의되고 있다.
 즉 부패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적인 이익을 
채우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공익을 저해하는 행태로 한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에 나비
효과와 같은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부패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 국가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2. 부패의 유발요인

 부패의 원인은 국가의 정책, 관료적 전통, 정치 발전 및 사회, 문화적 역사 등에 기반하고 있
으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패의 원인은 크게 법이나 규범과 같은 제
도적인 부분에 대한 미비, 개인적인 공무원 윤리 및 적발가능성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관행)에 의해 발생된다고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개념만
큼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Leslie Holmes(1993)는 부패의 원인에 대해 문화적, 심리적, 시스템적 세 가지 범주
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
에 특정부패에 대해 수용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혈연제도, 태도, 법과 질서를 존중
하지 않는 전통, 계층제적 종교 등이 부패를 유발하는 문화요인이라고 하였다. 둘째, 심리적 
부분의 경우 개개인의 욕망, 탐욕 및 부패의 관행을 따르려는 동기가 부패를 일으키는 요인이
며, 마지막으로 시스템 범주에서의 부패유발 원인은 사회체제, 즉 결국 국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부패의 유발정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하였
다. 이때 국가의 지배력이 강할수록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하는 다양한 집단에서의 부패가 다
수 일어날 수 있으며, 결국 관리들의 독점력,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 책임성 및 투
명성 시스템 구축의 정도, 시민참여의 정도가 시스템적인 부패유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The World Bank(1997)에 의하면 부패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같이 국가 체계가 약하고 정부 
정책이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자 할 때 번창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부예산의 기능불
량, 공공부문 근로자의 낮은 급여, 성과와 관계없는 승진, 고위공무원과 정치지도자가 사적 이
익을 위해 공직을 사용하는 문화의 만연 및 처벌의 약화 등에 의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고 논의하고 있다. 

7)  EU 홈페이지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organized-crime-and-human-traffi
cking/corruption_en



행정학회 발표1

- 7 -

 이때 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본연의 재량권과 관리상 책임성과의 연관관계
에서 나온다고 논의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탈이 일어나며, 이는 국가
의 거버넌스 체계가 약하고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
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해 U Myint(2000)는 C(부패)=R(경제적 지
대)+D(재량권)-A(책임성)라는 부패방정식을 제시하며, 이때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의의 재량이 
클수록 부패할 것이며, 반면 그 관리자가 그 재량으로 인해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면, 결국 
그 행동으로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재량과 책임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P Mauro(1998) 역시 부패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무역규제, 편애적
인 산업정책, 가격통제 등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많이 할수록, 어떤 한 부분에는 과도한 혜
택이 돌아가면서 그를 유지하거나 얻기 위해 부패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규제가 많은 
수록 정부의 개입 권한이 커지면서, 여기서 한정된 이익을 더 갖기 위한 자가 뇌물을 주고 그
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정부부분의 부패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이 매우 낮은 임금
을 받을 때,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무역제한이 적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적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곳에서 부패가 적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ICAC(1999)은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부패발생을 활성화 하
는 요소로 재량, 급여, 윤리적 의사결정의 미비, 혜택의 결여라고 제시하고 부패발생을 영속화 
하는 요인으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개인의 신념, 욕망 등을 제시하였다. 
즉 여기서 제시한 부패발생을 활성화 하는 요인은 제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부패발생
을 영속화 하는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국내연구에서 이영균(2004)은 부패의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
능,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 그리고 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
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때, 첫째, 부패의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에
서 찾는 경우 재원할당에 관한 결정은 일련의 법규와 규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자원할당에 
대한 국가의 의사결정 능력이 과대해 질수록 부패가 개입될 기회가 많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때 그 권능이 공무원의 재량에 있다면? 법규가 많은 경우와 너무 적은 경우 모
두 행정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며, 결국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비합리적, 비
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보수체계, 신분의 불안정, 
감사기관간의 유기적 관계의 미흡 등이 부패와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행태적 요인
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의 경우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 유교적 권위의식, 정치, 경제의 
불안정성, 낮은 시민의식 등이 부패유발의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길곤, 조수연(2017)은 부패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경제, 정치), 사회문
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윤리적 특성, 개인의 합
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관점, 개인이 지닌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요인에
서 경제적 부분의 경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정도를 중요한 요인(Sandholtz & Koetzle, 
2000)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치, 행정. 법 제도 측면에서는 투명성, 규제행태, 행정절차의 질이 
부패의 유발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의 경우 사회 내에 만연해 있
는 제도나 문화가 구성원들의 일탈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조일형 외, 2014)으로 부패
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요인은 국가, 조직, 개인단위의 부패를 보편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연구 분석단위와 지역 및 시간에 따라 그 설명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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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다룬 선행연구에 의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부패의 원인을 크
게 경제, 사회·문화, 제도(통제), 개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경제적 측면
의 경우 Sandholtz & Koetzle(2000)의 의견에 따라 지대추구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밖에 없
는 경제적 상황이라 전제하고, 공무원의 낮은 보수체계가 부패의 유발요인 중 하나로 본다. 
두 번째, 사회·문화요인의 경우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부산물로 규정(고길곤 외,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연고주의, 학연 등의 문화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사회·문화 요인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Justin Fendos(2016)8)는 한국의 경
우 가족, 친구의 충성심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가 최우선이 되고 있으며, 이
러한 경향에 반할 경우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한국의 행정문화는 사회적 연결고리에 따
른 충성도가 아닌 공로 자체를 받아들일 때 마침내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세 번째, 통제제도 요인의 경우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요인이 
부패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으로 국가 내부의 반부패 체제의 완전성이 부패의 인식
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Rose(1999)에 의하면, 부패문제는 더 이상 금기의 문제가 아
니며, 국가가 나서서 제약한다면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윤리적 요인의 경우, 사회·문화적 측면과 연계되어 논의된다. 이때 각 국가
의 문화 혹은 사회적 상황(연고주의, 가족주의가 심각한 경우)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것보다 개인의 성향이 부패와 더 연관성이 있다고 논의 되는 것으로 개인적 윤리요인인 가치 
혹은 도덕성, 양심 등이 부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제도 등이 부패의 유발요인이라면, 미시적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윤리적 태도가 부패
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Abigail Barr&Danila Serra, 2010).

3. 부패 인식에 관한 논의

 부패인식이란, 국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부패인식도에 대한 대표적인 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
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인식도조사가 있으며, 국외로는 국제투명성 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부패바로미터
(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매년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기업인, 전문가,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등에 대한 부패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부패방지 정책에 수립, 개선 등에 활용하고 또한 일반에게 공개함으로
써, 반부패 의식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다(통계청, 2017)9). 이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의한 부패
인식도는 일반국민, 공무원 및 주한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등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
사/분석한 것이라고 한다. 이때 주요 조사 내용은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부패경험, 사회분야
별 부패수준,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기업 활동 관련 부패인식/기업윤리경영, 정부의 정책 투
명성 평가,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로 구분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6년 자료이며, 이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공무원들의 부패인식도는 

8) The Diplomat, 2017.11.17. South Korea’s corruption Culture. 
https://thediplomat.com/2016/11/south-koreas-corruption-culture/

9) http://www.index.go.kr/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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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으로 공직사회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22점이 상승하였
다.10) 다만 기업인의 경우 2015년 부패인식점수가 4.35점에서 4.31점으로 0.04점 하락 한 것
으로 부패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부패
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실제 우리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임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53.6%로 그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우리나라가 부패수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적 기반 외에 사회문화, 행정문화 등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장기
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시행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때 부패는 사적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 최신 결과인 2016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국은 총 176개국 이며, 조사대상은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산
출된다. 이와 같은 부패인식지수(CPI)의 활용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반부패 정채 홍보 
및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의 청렴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통계청, 2017).11)

 이때 사용되는 지표는 국가경쟁력지수(정부부문의 뇌물이나 부패의 존재여부), 국가경쟁력지
수(정부기능 관련 뇌물 및 추가비용제공 정도, 공적자금 유용정도), 아시아부패지수, 국가위험
평가(공적자금유용정도, 계약 등에 있어 뇌물제공 관행 존재여부), 국가위험지수(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수준), 변혁지수(공적지위를 남용한 공직자 처벌정도, 정부의 부패예방 효
과성), 지속가능지수(공직자의 사익목적지위 남용 예방정도), 국가위험지수(정치시스템 내부의 
부패수준), 법치주의지수(행정부, 사법부, 경찰, 군인, 입법부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를 악용하는 정도)로 구분된다. 가장 최신자료인 ‘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전년도 대비 3점이 하락하였으며, 전체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
로 1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역시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조사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기업인, 전문가의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부패인식
지수(CPI)의 보완을 위해 시도되었다. 설문대상은 일반국민들만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역
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부패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7).12) 또한 
다른 조사가 매년 시행되는 것과 달리 ’03~‘06년, ’09년, ‘10년, ’13년, ‘17년에 발표되고 있
다.
 이때 GCB의 조사항목은 총 4가지로, 지난 12개월간 부패 수준 변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2개월 간 공공서비스 이용과정
에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부패 척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까?로 구성되며, 국가별 순위는 산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17년 세계부패바로미터 발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상승했다는 비율은 50%로 아
시아 지역 평균 40%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국인 일본이 28%인데 반해 매우 높

10)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함을 의미함.
1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5
12) 2016년 기준 아시아 16개국의 일반인 21,86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그 

전에는 세계수준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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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해석으로는 2016년 발생한 악화된 부패 상황이 
설문응답자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논의되기도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이때 각 지표마다 결과치가 다른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조사 내
용이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한 지표가 완결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패 인
식도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심각한 편이며, 
긍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를 인식하는 지표를 통해 국내의 부패정도에 
대해 인지하고, 국외와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문제점을 찾고 시사점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부패인식도 조사는 부패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부
분에서 하는 부패인식도 조사는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의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부패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법적, 제도적 노력 및 사회문화 전반적인 반성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부패인식도 지수 차이 비교표

4. 부패의 원인과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의 원인 혹은 영향요인,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에 대한 연구
는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실제 부패의 원인과 그 인식을 연결한 연구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
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패의 영향요인과 인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
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먼저 Mussue T. et al.,(2014)은 기업가를 대상으로 부패의 원인에 따른 인식의 실제적 함
의를 고찰하였다. 이때 부패에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부족, 독립적인 
사법부의 부재,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HRM시스템, 비효율적인 부패보고 시스템, 독립적이지 
않은 언론, 비효율적인 공공행정기관, 비효율적인 세제, 공무원의 낮은 봉금 등으로 제시하고, 
종속변수를 ‘부패를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
다. 그 결과 책임 있는 공무원의 부족, 독립적인 사법부 부족, 독립적인 미디어 부족, 빈약한 
사회경제적 정책, 비효율적인 공공관리, 공무원의 낮은 급여가 부패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
는 요인이라고 제시되었다. 
 비슷한 연구로 Maeda & Ziegfeld(2015)는 부패의 영향요인을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으로 그 영향요인을 나눈 후 이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구분 부패인식도조사 부패인식지수(CPI) 세계부패바로미터(GCB)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 투명성기구(TI) 국제투명성기구(TI)

대상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기업인, 애널리스트 일반국민

주기 매년 매년 비 정기적

조사내용
공공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
공공, 정치 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부패경험과 인식

평가방법 0~10점 0~10점 질문의 각 항목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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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부자인 사람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부패의 심각성에 대해 더 심각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REMI 
AIYEDE(2016) 역시,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은 경제수준, 반부패에 대한 제도적 부
재, 부패 친화적 관행이 부패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Gal Ariely et al.,(2016)은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불평등으로 보고,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공무원 대우의 불평등을 두 요인으로 하여 부패 인식과의 관
계를 파악하였다. 이때 부패 인식도는 “귀하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그 부패에 공무원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
였다. 그 결과로 경제적 불평등과 공무원 대우의 공정성이 떨어질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Ning He(2016)은 기존에 논의되던 부패의 영향요인 중 문화적 전통요인은 부패의 인식
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제시하며, 부패 인식과 문화적 전통요인의 영향관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부패와 문화적 전통을 연결하는 인과적 매커니즘에 내재된 이론적 불확실성
이 너무 크며, 또한 부패인식과 실제 부패정도의 차이(gap)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화는 
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부패와 문화의 비 상관성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서 연구자들이 거시적으로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패 인식과의 연관성을 다루었
다면, Natalia Melgar(2010)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적인 요인이 부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때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공공 or 민간 
종사 여부 등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결과로는 여성, 이혼 경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민간기업 종사자 일수록 부패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외는 미시적, 거시적으로 부패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과 부패인식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 영향요인과 인식을 바로 연결하여 본 연구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대부분 부패 원인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은 부패
의 원인과 부패경험을 연결하여 논의되고 있다(조일형 외, 2013; 고길곤 외, 2017). 먼저 조일
형 외(2013)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 및 사업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직부
패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그 부패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제도, 경제, 문화)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부패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종속변
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직부패 유발요인으로는 경제적 측면
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정부지원, 문화적 측면에서는 부조리 풍토, 개인적 요인에서는 업무처
리 방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중 부조리 풍토가 공직부패유발에 있어 가장 큰 영
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고길곤 외(2017)는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패의 원인을 경제적 합리성,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부패제공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때 기간은 2008년~2012년 이다. 연구결과 금품제공 행위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남성일수록 부패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
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의 경우 때에 따라 그 영향성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부패의 인식을 주관적이고 경험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쉬
우나, 인간의 경험 역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인식은 경험의 재구성
을 통해 얻어지며, 이러한 인식이 부패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논의되기도 한다(고길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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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즉 부패의 경험과 인식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13) 

Ⅲ. 연구 분석모형

1.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

 이 연구는 “부패유발 요인이 부패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직부패에 관한 설문조사”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며, 부패의 원인이 되는 유발변수와 부패
인식변수(보편성, 심각성)가 모두 존재하는 시기인 총 7년(2009~2016)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7개년 각각의 N수는 999개 이며, 일반인이 아닌, 기업가 혹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업가로서 경
제활동 및 다양한 공공부문의 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부패를 더 객
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닐 수 있다. 독립변수인 부패의 원인변수는 앞서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 제도요인(통제)로 구분하고, 세부 
변수를 <표 2>와 같이 사용하였다. 

<표 2> 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종속변수인 부패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는 두 가지로 “귀하께서는 행정기관의 공무
원들에게 민원인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로 보편화 될수록, 사회문제로 심각할수록 우리나라의 부패 인
식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14) 이때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력, 소득, 연령을 포함하였다. 통

13) Charron(2015)은 국가단위에서 부패인식이 경험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나, 이때 
사용한 부패인식 척도 및 부패 경험 척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길곤, 2017).

14) 측정지수는 리커트 6점 척도가 기준임.

구분 변수

경제적 요인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미비

사회, 문화적 요인
공무원 내부의 상납관행
떡값, 촌지 등의 업무처리상의 관행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인적 요인(윤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제도적 요인(통제)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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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 외에 모든 변수는 모두 리커트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코딩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인 부패의 유발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SPSS18.0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분석틀

2. 가설

 분석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패유발요인을 독립변수로, 부패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정리하였다. 이때 부패 유발요인은 경제적 요인(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미비), 사회문화적 요인(공무원 내부의 
상납관행, 떡값, 촌지 등의 업무처리상의 관행,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인의 윤리적 요인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제도적 통제요인(공직 
내부의 자체적 통제기능 미약,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비
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부패의 보편성과 부패의 심각
성이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표 3> 가설설정

경제적 요인
H1.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문화적 요인
H3. 공무원 내부의 상납관행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떡값, 촌지 등의 업무처리상의 관행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제적요인 공무원의 낮은보수

 ⇒
부패의 보편성
부패의 심각성

사회·문화적 요인
상납관행
촌지 등 업무처리상 관행
사회 전반 부조리 풍토

개인적 요인(윤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시민의식 부족

제도적 요인(통제)

자체 통제기능 미약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관대한 처벌
짧은 징계시효

통제변수
성별, 학력, 소득,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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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중 부패의 보
편화는 2009년 3.69점에서 2011년 3.02점으로 부패의 보편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부패 보편화 수준이 상승하다, 2016년 다소 
하락한 3.47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2009년 3.65점으로 분석 대상기간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2012년 2.95로 가장 낮
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의 경우 3.26점으로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졌다고 할 수 있다. 
 부패의 유발요인이 되는 독립변수의 경우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이라는 응답이 평균적으로 
다른 응답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해당 분석기간 모든 기간에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대비 2016년 이에 대한 의식차이는 –0.67점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그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은 폭으로 하락 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독립변수의 평균값이 2009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
만 개인 윤리적 요인인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부족,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문화적 요인인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에 대한 변수는 2009년 보다 2016년 최근 
자료에서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에 대한 변
수는 년도별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낮은 것으로, 실제 이와 같은 관행 요인이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의 차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로 연령은 해당 분석 연도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 2.5이상대로 나타났으며, 즉 30
대~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의 경우, 마찬가지로 고졸~대졸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09년 평균 3.64점으로 200~399
만원 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비교적 최근에는(2014년 이후) 소득수준이 약간 상승하여, 평균 

것이다.
H5.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는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 요인(윤리)
H6.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7.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제도적 요인(통제)

H8.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1.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는 부패인식(보편성, 심각성)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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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대 이상으로 300~399만원 대로 응답자의 소득 비중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평균(표준편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종속변수
보편화 3.69(1.08) 3.53(1.04) 3.02(1.19) 3.15(1.15) 3.23(1.20) 3.50(1.20) 

3.55 (1.23)
3.47(1.23) 

심각성 3.65(1.01) 3.41(1.02) 2.97(1.08) 2.95(1.10) 3.08(1.14) 3.36(1.23) 
3.34(1.21) 

3.26(1.22) 

독립변수

경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4.47(1.14) 4.75(1.15) 4.56(1.34) 4.24(1.33) 3.97(1.30) 3.95(1.24) 
3.73(1.25) 

3.80(1.30) 

사회문화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2.68(1.11) 2.50(0.96) 2.32(1.12) 2.46(1.16) 2.59(1.09) 2.63(1.04) 

2.55(1.12) 
2.51(1.09)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2.83(1.12) 2.77(1.00) 2.61(1.15) 2.69(1.16) 2.77(1.12) 2.73(1.04) 
2.64(1.09) 

2.65(1.09)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2.67(1.17) 2.62(1.13) 2.33(1.07) 2.56(1.18) 2.69(1.12) 2.71(1.10) 
2.66(1.13) 

2.71(1.14) 

개인윤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67(1.14) 2.74(1.17) 2.55(1.11) 2.89(1.25) 2.81(1.19) 2.86(1.18) 
2.79(1.16) 

2.95(1.20)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2.61(1.00) 2.61(0.99) 2.52(1.10) 2.69(1.15) 2.69(1.07) 2.80(1.02) 
2.76(1.10) 

2.83(1.13) 

통제제도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2.97(0.96) 2.97(1.06) 2.82(1.03) 2.84(1.18) 2.93(1.14) 2.84(1.11) 

2.85(1.15) 
2.86(1.15)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비효과성
3.02(0.93) 2.96(0.98) 2.73(1.00) 2.82(1.16) 2.91(1.16) 2.87(1.14) 

2.78(1.14) 
2.86(1.15)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2.50(1.04) 2.63(1.11) 2.60(1.24) 2.44(1.22) 2.49(1.21) 2.48(1.14) 

2.50(1.19) 
2.47(1.21)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
2.71(0.99) 2.69(0.94) 2.56(0.98) 2.61(1.21) 2.71(1.17) 2.54(1.17) 

2.52(1.17) 
2.53(1.21) 

통제변수

성별 1.48(0.50) 1.53(0.50) 1.53(0.50) 1.55(0.50) 1.56(0.50) 1.62 (0.48)
1.54(0.50) 

1.55(0.50) 
연령별 2.74(1.05) 2.62(1.16) 2.56(1.09) 2.64(1.15) 2.80(1.13) 2.72(1.09) 

2.58(1.21) 
2.77(1.24) 

최종 학력 2.62(0.60) 2.56(0.65) 2.60(0.62) 2.59(0.64) 2.59(0.65) 2.64(0.59) 
2.63(0.60) 

2.66(0.61) 
월평균 소득 3.64(1.20) 3.83(1.14) 4.09(1.21) 3.75(1.34) 3.88(1.40) 4.15(1.37) 

4.01(1.35) 
4.12(1.28) 

N 유효수  (목록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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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1) 보편성

 부패가 우리사회에 완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패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질문
은 “귀하께서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민원인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행
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점수가 증가할수록 우리사회의 부패가 보편적으로 만연하다
고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9년~2016년 부패유발요인과 부패인식 중 보편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때 각 년도의 모형의 설명력은 각기 다르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년도는 2013년으로 22.7%가량으로 나타났다. 매우 낮은 년도로는 2009
년, 2011년으로 10%가 되지 않으나, 분석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나타난 유의미성에 대
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고자 한다.15)

 먼저 2009년의 경우 사회 부패의 보편성에 양(+)의 영향을 주는 부패 유발요인은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과 통제제도 측면
의 요인들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
대한 처벌의 경우 음(-)의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부패
의 보편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을 유추해 볼 때는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박연차 게이트 등의 대규모 비리가 
만연할 시기로,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재계 인물들이 구속 혹은 조사를 받던 시기로, 이와 같
은 비리 공직자를 발굴하고 처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가 부패의 보편화를 억제한다고 인식
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의 분석결과의 경우 사회부패의 보편성에 양(+)의 영향을 주는 부패 유발요인은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공직사회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으로 
사회·문화적 요인과 통제제도 요인이 사회 부패의 보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시효가 사회 부패의 보편화에 양(+)의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이때 경제적 요인인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의 경우 2011년 이후에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 유발요인으
로 분석되지 않았는데, 경제침체 등에 따른 공무원의 안정성 등 임금을 대체할 만한 공무원이 
가진 장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2016년까지 공통된 요인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이 부패의 보편화에 
양(+)의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그밖에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이 
부패의 보편화에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각 연도마다 다른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는데, 모형 설명력이 가장 높은 
2013년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부패의 보편성에 양(+)의 유의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따른 통
제변수 상의 유의미성을 선행연구인 Natalia Melgar(2010)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교육 수
준이 낮은 경우 부패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반면 본 연구에서
는 남성일수록 부패의 보편성에 양(+)의 유의미성이 나타나,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제시되

15) 기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타 연구논문의 경우 모형 설명력이 약 12% 정도임(조일형 외, 
2016). 이는 2차 자료 사용의 한계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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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비교 연구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그 나라의 역사, 문화뿐
만 아니라, 조사 시기, 조사대상 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로 경제적인 차이에 따른 인식을 볼 수 있는데 국외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차
이에 따라 부패를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며,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경우 부패를 인식하는 수준
이 높다고 제시되고 있다(Maeda & Ziegfeld, 2015; REMI AIYEDE, 2016).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만이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부패의 보편화에 양(+)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
며, 다른 년도에 대해서는 소득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즉 부패유발요인이 부패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초기 다양한 요인들이 제기되었으
나, 점차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업무처리 상의 관행,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 등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제도 중 사정기관 활동의 비 효과성 등이 또 다
른 요인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대상 년도가 되는 7년 안에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패의 만연이라는 국민들의 보편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문
화적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관습이나 태도가 변화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정기관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때 사정기관이
라 함은 감사원, 자체감사기구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기관의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문화 속에 있는 관행들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표 5> 부패 유발 요인이 부패의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수) 2.501 2.033 2.950 2.416 1.761 1.588 1.524 1.503

경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0.099** 0.029 0.113*** 0.044 -0.035 0.052 -0.029 0.003

사회문화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0.062 0.172*** -0.011 0.041 0.159*** 0.173*** 0.164** 0.209***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0.076 0.083 0.071 0.216*** 0.087 0.115* 0.127* 0.090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0.094** 0.102** 0.042 0.149*** 0.193*** 0.113* 0.154** 0.124*

개인윤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0.006 -0.031 0.002 -0.043 0.010 0.051 -0.044 0.005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0.047 -0.090** 0.106** -0.042 0.013 -0.073 -0.028 0.058

통제제도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0.169*** 0.023 -0.017 0.072 0.056 0.074 0.108* 0.063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0.120** 0.107** 0.037 0.100** 0.080 0.139** 0.047* -0.018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0.109** -0.022 -0.053 -0.040 -0.091 -0.177** 0.048 -0.013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 -0.024 0.064 0.099* -0.021 0.074 0.100 -0.048 -0.079

성별 -0.022 -0.063 0.066 0.116 0.297*** 0.161* 0.094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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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01

2) 심각성

 부패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으로는 “귀하께서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점수가 
증가할수록 우리사회의 부패가 사회문제로서 매우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9년~2016
년 부패유발요인과 부패인식 중 부패가 미치는 사회적인 심각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이 때 각 년도의 모형의 설명력은 앞선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각 년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편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심각성과 관련한 
모형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년도는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2013년이 26.9%의 모형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15년 모두 각각 25.8%, 24.7%로 보편성 보다는 상
대적으로 높은 모형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부패의 유발요인이 부패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9년
의 경우 경제적 요인인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공직
내부의 자체적 통제기능의 미약,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변수가 부패를 사회적으로 심각하
게 인식하는데 양(+)의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즉 경제적, 사회·문화, 통제제도 요인이 부패 인
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2010년의 경우 경제적 측면인 낮은 공무원 보수, 사회·문화적 요인(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공직사회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가 부
패의 심각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2009년과 다른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인 
세 가지 변수 모두에 유의미성이 나타난 것이며, 또한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은 경우 부패의 심각성에 음(-)의 유의미성이 나타난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특혜를 바라는 
부정적인 차원의 시민의 의식이 높을수록 부패가 덜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부패유발요인이 부패의 심각성에 미치는 요인이 같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경제적 요인인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가 부패의 심각
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즉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제 제도적 측면의 요인들
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후 2013년~2016년의 경우 앞의 기간과 다른 점은 경제적 요인인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요인이 부패의 인식과의 관계에서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선 보편성에서와 
같이 점차 공무원의 보수수준보다 직업의 안정성이나 복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했
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다소 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13년~2016년 공통적으로 부패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떡값, 

연령별 -0.080 -0.045 -0.033 -0.071* -0.081** 0.008 0.026 0.048
최종 학력 -0.184 -0.150** -0.127 -0.079 -0.141** -0.162* -0.109 -0.064

월평균 소득 0.019 0.042 -0.024 -0.060* 0.021 -0.025 -0.023 0.026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 7.736 9.023 4.229 14.132 20.620 17.320 15.001 9.754
R제곱 0.092 0.114 0.057 0.167 0.227 0.198 0.16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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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변수
가 부패의 심각성에 양(+)의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2014년의 경우, 사회·문화적 요인 외에 개인 윤리적 문제로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의 의
식이 높을수록, 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으며,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시효가 부패의 심각성에 양(+)의 유의미성이 나타난다고 제시되었다. 
 최근인 2015~2016년의 경우 사회·문화 요인 외에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이 부
패의 심각성에 양(+)의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심각성 역시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점차 사회·문화적 요인 및 통제제도 요인만이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은 부패를 인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보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통제의 미비가 부패 인식에 주로 영향을 미친
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윤리 요소의 경우 공무원의 윤리 의식은 유의미성이 나타
나지 않은데 반해 시민의 부정적인 태도가 부패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데 음(-)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사회·문화, 통제제도 뿐 아니라 시민 역시, 선처나 특혜를 바라는 의식을 적극적으
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매년 다른 유의미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작을수록, 평균소득이 적을수록, 부패인식에 양(+)의 유의미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부패의 유발요인이 부패의 사회적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수) 2.369 1.988 2.286 2.381 1.656 1.460 1.496 1.149

경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0.080** 0.053* 0.059** 0.049** -0.002 0.023 0.000 0.029

사회문화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0.049 0.110** -0.002 0.059 0.094** 0.133** 0.134** 0.223***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0.069 0.091** 0.087** 0.135** 0.156*** 0.191*** 0.089* 0.09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0.116** 0.110** 0.123** 0.169*** 0.199*** 0.159** 0.150** 0.167**

개인윤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0.000 0.008 0.020 0.003 0.019 0.063 -0.046 -0.045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0.054 -0.069** 0.033 -0.029 0.023 -0.078* 0.020 0.018

통제제도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0.116** 0.003 -0.010 0.018 0.051 0.044 0.170** 0.104**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0.121** 0.059 0.168*** 0.081** 0.055 0.086* 0.070 0.047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0.013 0.046 -0.033 0.002 -0.049 -0.135** 0.034 0.010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 0.047 0.084* 0.088* 0.084* 0.065 0.170** -0.006 -0.083

성별 -0.086 0.045 0.028 0.121* 0.182** 0.124 0.14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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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01

Ⅴ. 정책적 제언 및 결론 

 부패 유발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인식 척도가 보편성인지 혹은 심각성인지 여
부 및 분석 대상 기간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사회문화적 측면과 제도적 통제 
부분은 분석 대상 기간의 대부분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논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부패에 대한 관습을 낮추고, 
통제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문화적 환경이 투명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투입, 과정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패를 공적 영역에서의 사적이윤을 추
구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정의한 만큼, 공적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이나 정책 등의 
투입, 과정, 결과 등에 대한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행정업무 과정에 대한 중간 평
가 등을 통해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혹은 비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조리한 관행이 실행될 수 없게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패를 감시하는 사정기관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요
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연도별로 큰 차별 없이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이 부
패 유발 요인으로써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사정
기관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관들의 업무 효율
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인적,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정기관으로서의 관리, 감독, 조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
나 현실적인 제약 및 제도적으로 제왕적 대통령 하의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겪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제도적, 실질적인 독립
이 필요할 것이며, 인적, 예산적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원을 개혁하고
자 하는 목소리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감사원발전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어느 정
도 성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보여지나, 실질적인 감사원 혁신이 이루어질지는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통제제도의 실질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사정기관 활
동의 효과성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적발되는 공무원 범죄율은 증가
하는데 반해 그에 따른 실제 처벌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감에 의하면, 최근 4년
간 공무원 뇌물관련 범죄는 총2,396건으로 평균 599건의 범죄가 발생한데 반해 기소율은 

연령별 -0.055 -0.017 0.005 -0.11**2 -0.103** -0.077** -0.028 0.007
최종 학력 -0.313** -0.152** -0.185** -0.110* -0.062 -0.151** -0.166** 0.060

월평균 소득 0.099** -0.006 -0.012 -0.062** 0.002 -0.011 -0.016 -0.014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 10.013 8.949 10.667 21.645 25.949 24.480 23.018 16.105
R제곱 0.125 0.113 0.132 0.235 0.269 0.258 0.247 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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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5%에서 2015년 36%, 지난해 2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사정기관의 효과성도 
증진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매우 요구된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공무원 내부
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더욱 보편화 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공공과 민간부문을 모두 감시할 책임이 있는 언론의 중립성 및 감시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부패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
는 것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일반국민 응답자 중 68.0%가 행정부분에 대해 부패하다고 평
가하는 이유로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해 부패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서라고 분석되었다. 
그만큼, 언론에서 제시된 부패에 대한 공개 빈도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에서는 부정적 혹은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이를 제공하는 경향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한 보도 및, 
정부차원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같은 부분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소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앞서 제시
한 것들은 국가의 입장, 국민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다양한 연구에서 국민들의 개혁의식이 높고, 시민참여의 기조가 높을수록, 국가의 
부패인식이 줄어든다고 논의되고 있다. 그런 만큼, 깨어있는 국민의식을 통해 직접적인 공공
부문의 감시자가 된다면, 사회의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부패행위를 성공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부분까지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안전장치 및 의식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 혹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정당과 선거운동 자금 조달에 있어서의 사적인 이해관계의 부당한 영향과 정책 포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즉 모든 영역 및 단계에서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강력하며,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가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자국의 부패상황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부패의 인식에 대해 다소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파악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성은 부패 인식지수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부패수준 
증가 및 경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즉, 시민들이 부패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있
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그 요인들을 파악한 만큼, 사정제도
의 마련을 통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부패 유발요인
과 인식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
지하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
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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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이디어, 행위자의 변화에 따른 감사정책·성과에 관한 연구1)

김형성(성결대)

       

Ⅰ.  서론

  필자는 2013년에 “감사원 감사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감사원의 성과가 행위자들의 의지, 

출신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이에 대하여 자주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왔다. 당시에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접근하였는데, 행위자들도 주로 정부 내부―대통령, 감사원장―행위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원의 제도변화를 내부적인 발현에 의해서만 파악한 것이고 외부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들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이론에

서 아이디어의 수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아이디어와 그 수준, 행위자가 

감사원의 감사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궁극적으로 감사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보다 

설득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내·외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수준

을 독립변수로 감사정책과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재적 통제를 통하여 연관성을 찾아보

았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기준

1. 이론적 배경

1) 제도, 정책의 변화

신제도주의는 역사적제도주의, 합리적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3가지 분파가 있으며, 

이들 세 분파는 최근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역사적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의 

전략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행위자의 선호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1) 본 연구는 2013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제된 “감사원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수정·발전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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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조하는데, 무엇보다 권력관계의 불균형 강조하는데, 제도형성과 제도변화 과정에서 역

사적 과정, 특히 역사의 우연성과 경로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에 형성된 권력관계가 어

떤 모습을 띠는가에 따라 형성되는 제도가 다르며, 특정한 제도의 형성과 운영패턴에 따라 집

단간 권력관계가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각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지만, 각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에서 결합되면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도라고 이야기한다. 

즉, 제도는 개인간 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합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들간의 사전적 

약속으로 각 개인의 계산에 기초한 집단 구성원간 계약에 의해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인의 행위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창조된다고 한다. 마지막으

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현대조직의 제도적 형태나 절차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가장 적합

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현존하는 문화적 환경 하에 가장 적절하다

고 평가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외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다고 주장한

다. 따라서 제도의 공식적 측면보다는 규범, 문화, 상징체계, 의미 등 비공식적 측면, 특히 당

연시되는(taken-for-granted) 신념과 인지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세 분파는 각 각의 이론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수렴하고 있다. 각 제도이론의 공통된 특

징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제도의 구조적 제약성에 있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뒤쳐쳤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제도변화의 내재적 측면, 경로의존성, 

그리고 점진적 변화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다. 제도변화의 내재적 측면은 

‘제도’에 대한 개념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제도를 통합되고 단일화된 것으로 파악하던 입장

에서 제도가 복수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도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인 논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 요소들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발

생할 경우―제도의 내적인 모순2)에 의하여 제도가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변화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형성하던 구성요소들이 재결

합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것이 경로의존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비공식적 제도의 영향

력 때문에 제도변화는 본질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이다. 비공식적 제도―문화적 제약요인―는 행

위자의 인식을 제약하여,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한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점진적

이며 경로 의존성3)을 띈다. 결국,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의 논리와 특징, 그리고 제도가 만

들어지는 맥락 하에 존재하던 권력관계와 문화적 전통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행

위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도의 구성 원리, 관행 등을 새로운 상황에 도입하기 때문에, 제

도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로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제도 변화의 동인-정책 아이디어와 행위자

2) 구성요소들간의 모순과 시간에 따라서 제도가 변화하는데, 각 제도의 각 구성요소들은 도입․형성되던 시기에 이를 뒷받침했던 

사회구성원간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논리와 기능, 형성에 있어서 시차, 이면에 숨어 있는 권력관계의 다양성이라는 이

유 때문에 상호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제도의 모순이 바로 제도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3)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은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를 최초 형성된 제도 또는 그 

제도를 형성시켰던 사건이 이후 제도나 사건에 미치는 인과적인 관련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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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수렴현상에서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가 가지는 변화는 제도와 행위자간의 관계 변

화에 주목하여 제도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1) 정책 아이디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인간행위의 다양성과 제도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도는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왜 행위자들이 그러한 

선택과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맥락을 제공할 뿐, 동일한 제도적 장애

에 직면할지라도 자기 통찰적인 행위자들은 창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신제도주의 연구에서는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의 중

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다(하연섭, 2011; 이창율, 2015). 첫째, 신제도주의의 설명력

의 한계는 제도의 제약 하에 정책의 선택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 변수로서 ‘아이디어’

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Béland, 2009; Mehta, 2011). 둘째, 개인이 선택하고 행위하기 위해서는 

복합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단순화하는 여과기제로서 ‘아이디어’를 주목

한다(North, 1990; Busch & Braun, 1999) 

  Mehta(2011)은 이런 아이디어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협의의 아이디어로 구

체적인 정책의 모습을 띤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이다. 이견 없이 인정된 정책문제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정책집행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관련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간접적으

로 유관단체를 통해 지원하거나 규제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도 있다. 중간 수준의 아이디어로

는 정책문제를 규정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정책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정

책방향이 결정됨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정책문제의 틀 안으로 

가져오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에 의해서 좌우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수준에서 사

회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역사적 사건 에 대하여 당연시 여겨지는 공유된 가

정(assumption)이나 현재 정부나 시장의 역할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를 일컫는다(장지호, 2013; 이창율, 2015).

  결국,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를 협의(감사방법), 중간 및 광의(감사 방향성)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

다. 

(2) 행위자

  Scharpg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의 주장을 통하여 행위자의 인식, 선호 및 능력 그리고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 행위자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은 적절한 행위의 범위를 제

약,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2. 분석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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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과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감사정책과 

감사 성과에 대하여 논의하게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분석기준을 설정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주정부 수립시기인 문민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2016년)로 설정한

다. 왜냐하면, 그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있었으며, 대통령의 임기와 감사원장의 임기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기준으로는 김명수․김형성(2012)가 제시하였던 특정시기 성과요인을 기본으로 한다. 김

명수․김형성(2012)는 10년 단위의 연대별 비교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정권별 

및 감사원장 별 비교를 하도록 한다. 

   분석 기준으로는 독립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행위자와 정책아이디어이다. 첫째, 행위자

는 대통령, 감사원장, 외부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정책아이디어는 부정부

패에 대한 통제의지와 발현방향4)을 살펴본다. 둘째, 감사원장의 정책아이디어로 감사원 운용방

향성 및 감사관리 규정 등의 변화 방향성을 살펴본다. 셋째, 외부행위자의 아이디어는 외무행

위자, 대표적으로 학자 또는 시민 들의 감사원에 대한 평가와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자의 정책아이디어가 감사원의 성과와 감사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권별·감사원장별 차이를 살펴본댜.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의 성과와 감사제도의 변화5)의 성

향과 리더십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각 제도의 계량적 성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마

지막으로 외부행위자의 아이디어를 감사원이 수용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분석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와 같다.

<그림 1> 분석의 기준 분석방법

자료: 김형성(2013). 참조 수정

4) 부패 통제의지가 높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에 부패통제를 위하여 감사원

외부에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감사원의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 통제의지의 발현의 방향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로 공익감사청구제도등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들의 변화 방향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

행위자 및 정책아이디어 감사원의 성과 및 감사정책

행위자

요인
정책 아이디어 내용

⇨

성과

대통령 

요인

부정부패 

통제의지
정도

감사원의 성과

- 1인당 적발건수

- 1인당 조치금액

- 사용 1원당 성과

발현방향 감사원․ 감사원 외

감사원

장 요인

정책 아이디어 감사원 운용 방향성

감사원의 

감사정책

공익청구제도 등 감

사확대 또는 축소 

여부

감사제도의 변화 제·개정 및 방향성

- 성과

외부

행위자
외부의 평가와 정책 아이디어 감사원의 수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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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위자 및 정책아이디어와 감사성과 및 아이디어 분석

1. 행위자 및 정책 아이디어

1) 대통령 요인6)

(1) 김영삼 정부

김영삼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라는 캐치프레즈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

제 실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등으로 정치적 부패를 방지에 주력하였다. 강도 높

은 사정활동을 전개하여 부패혐의가 있는 상당수의 고위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이 자리를 잃

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많은 중하위 공직자들도 비리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축재혐의로 해

임되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의 부패통제의지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향도 감사원에

원장 자문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사회 각 분야의 부패방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거에 성역으로 여겨지던 대통령실과 국가안전기획부 및 군 등에 대한 감사권을 회복하여, 부

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높고 그 발현방향도 감사원이 그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원

으로 향하였다.

(2) 김대중 정부

김대중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중 당선되어 우선 정치적 부패에 척결에 다음으로 행정부패

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사정 이후 1998년 9월 7일 중간

및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반부패운동의 추진을 선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패통제 의지는 부패방지법7)을 제정에 있었다. 그 내용은 내부고발자 보

호, 부패방지위원회8)의 신설,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 신고 보상금 지급,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종 범죄와 대규모 부정부패를 저질러 조성된 자금

을 깨끗한 돈으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소위 자금세탁방지법)9)도 김대중대통령 재임기간이던 2001년에 제정되었다.

이렇듯 김대중 대통령의 부패통제의지는 매우 강하였지만, 그 방향성은 부패방지위원회등

감사원 보다는 외부기관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3) 노무현 정부

2003년 2월 개최된 반부패기관협의회10)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재임기간에 부패를 척결

6) 김형성(2013) 참고·수정

7) 이 법은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02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 2002년 1월 출범.

9) 이 법은 범죄나 비리관련 혐의거래 보고와 일정 금액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제도를 핵심으로 함.

10)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감사원장, 국가청렴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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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 전환점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반부패방안의 실행을 본 협의회 회의를 통해 점검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특별 기관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한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

한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통제기관 구축을 위하여 2002년에 국가청렴위원회

를 조직하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패통제의지가 매우 강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국가청렴

위원회 등 감사원 보다는 외부기관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11)

(4) 이명박 정부

이명박대통령은 출범 초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

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였다. 하지만, 집권 기간 내내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다는 국민적

인식에 휩싸여 부패 통제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기 어렵다.12)

(5)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 신뢰받는 정보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재임기간 내

세월호 사건, 인사문제, 최순실 사태 등의 문제 직면하였으며, 결국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마감

하였다. 따라서 부패 통제의지를 평하기 어려우며, 그 방향성도 제시하기 어렵다.

<표 1>  대통령과 정책 아이디어 

자료: 김형성(2013). 참조 수정

2) 감사원장 요인13)

(1) 김영삼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성원으로 하였다. 

11) 공약 중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전을 제시하였다.

12)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부패통제의지에 대한 평가는 차후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3) 김형성(2013) 참고·수정

정부　 부정부패 통제의지 발현방향

김영삼 강 감사원 내

김대중 강 감사원 외

노무현 강 감사원 외

이명박 약 감사원 외

박근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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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에서 2명의 감사원장이 제직하였다. 먼저 이회창 원장은 감사의 성역으로 일컬어

지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하여 전력증강(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사업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하였다. 1993년 12월 1일‘감사원 188신고센터’를 설치, 현장에 대한 신고를 전화로 받

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이시윤 원장은 1994년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은 실·국 설치와

정원책정시 국무회의와 협의하던 것을 실·국의 설치는 감사원이 자율적으로 감사원규칙에 의

하여,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자체에서 처리하게 되었으

며, 회계검사에 있어 금융거래자료요구권을 확보하였고, 사무차장을 1인에서 2인으로 복수화,

사무처 소속인 감사교육실을 독립된 교육기구인 감사교육원으로 확대, 승격시켰다. 결국 김영

삼정부의 감사원 운용의 방향성은 감사민원을 확대하여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방향으로 나타났다.

(2)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2명의 감사원장이 재임하였다. 먼저 한승헌 원장은 감사운영의 기조를

‘예방감사체제로의 전환과 경제난 극복’에 두고 이를 위해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성과

감사 강화, 정책부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책사업의 상시 평가기능 강화,

예방·지도 차원의 감사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교육 강화를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이종남 원

장은 2000년 1월 4일「감사원사무처 직제」및「감사원사무처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여 제7

국을 신설하고 감사인력을 65명 증원하였으며, 국책사업감사단 소관에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996년 도입된 공익감사청구 제도와 함께 국민의 감사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2003년에는 국회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사 참여도 강화하였다. 2003년부터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대중정부 감사원의 감사원 운용방향성은 첫째, 감사

대상의 확대와 감사방법의 다양화, 둘째, 김영삼정부때부터 추진하던 국민참여의 확대, 셋째,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감사의 투명성 확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3)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한명의 감사원장이 재임하였는데, 감사원장인 전윤철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쳤던 ‘합법성 감사’보다 비위를 일으키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인 치유책까지 제시하려는 ‘시스템 감사’를 강조하였다.14)

(4)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두 명의 감사원장이 재임15)하였는데, 먼저 김황식 감사원장 시기에는 무엇

14) 시스템 감사는 감사원이 단지 공무원 불법행위나 회계비리만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합법성 감사`를 넘어 비위를 일으키는 

정책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인 치유책까지 제시하는 감사이다(매일경제, 2008.10.20일자 기자24시 참조).

15) 감사원장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로 오랫동안 전임 전윤철 원장이 유임하고 있었으며, 전윤철 원장이 2008년 5월에 퇴임하고 

신임 김황식 원장이 임명되는 9월 8일 까지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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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기존의 적발위주의 감사방향보다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열

심히 일한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면책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를 더

욱 가속화하여 면책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그 처리도 하부로 위임하였다.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실지감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

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중요한 감사청구 사항의 경우 공익감사청구심의위

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다음 감사원장인 양건원장은 적극행정 면책을 더욱 강화하여 면책신청없이도 직권으로 면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청구처리에 있어서 집단민원성 등 사익추

구적 감사청구를 감사 청구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감사청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청구

요건을 강화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은 기존의 부정부패 방지 또는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기존의 방향

성과 다르게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개정하였으나,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청구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 정책을 운영하였다.

(5)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두 명의 감사원장이 재임16)하였는데, 전임 정부의 감사원장이었던 양건 감

사원장이 박근혜 정부 초기 감사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 감사원장

이 재임하였다. 기본적인 방향은 신뢰받는 감사원(“공직을 바르게,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는 공

정하게”)를 비전으로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을 천명하였다(감사연

보, 2015). 하지만, 기존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 운용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2> 각 정부 및 감사원장 별 감사 정책의 내용

16) 감사원장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로 오랫동안 전임 전윤철 원장이 유임하고 있었으며, 전윤철 원장이 2008년 5월에 퇴임하고 

신임 김황식 원장이 임명되는 9월 8일 까지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정부 감사원장 시기 감사 정책의 내용

김영삼

이회창

1993. 3. 15. ○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설치

4.  9. ○ 감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설치
(감사원규칙 제49호)

12.  1. ○ 감사원 188신고센터 개설

이시윤 1995.  1.  5.

○ 감사원법 개정
  -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재정립
    ∙ 실ㆍ국 설치와 정원 책정의 국무회의 협의 규정 삭제
    ∙ 자체 인사감사권 확보와 자체징계위원회 설치
    ∙ 감사교육원의 설치
    ∙ 자체감사기능의 통할ㆍ조정 제도화
    ∙ 금융거래자료 요구권 신설
    ∙ 심사청구의 행정소송 전심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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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표시 대상에 감사관계법령 추가
    ∙ 감사사무대행제 도입

3. 25.
○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제정
  -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주무부장관에 위탁

김대중

한승헌 1999. 8. 28.

○ 공공감사기준 제정
  -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질과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 마련
  - 적용범위에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등을 모두 포함
  - 일반기준, 실시기준, 보고기준으로 구분하고 감사인의 자격요건, 감사실시 

과정, 감사결과 처리과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이종남

2002. 1. 25.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2003. 7.  3. ○ 감사결과공개에관한규정 제정
  -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는데 따른 기준과 절차를 규정

노무현 전윤철

2003. 12.  4.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개정
  -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서 제외

2004. 3. 25.

○ 감사원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 기업불편신고센터 신설
  - 민원중간통지제도와 민원조정회의제도 및 민원처리의견서통지제도  신설
  - 자율처리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2004. 5. 19.

○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제정
  - 감사운영방향 등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감사 원 정책

자문위원회 설립
  -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는 수시  회의로 

운영
○ 부정방지대책위원회규칙 폐지

2005. 5. 26.
○ 감사원법 개정
  - 평가연구원의 설립근거 규정 신설
  - 감사교육원의 직무 중 연구기능을 삭제

7. 21.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 규정
  - 감사청구제 시행방안 폐지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폐지

11. 18.

○ 감사관련 자료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 감사보고서 등 감사관련 자료의 공개 기준 및 감사관련 자료관리방법 등을 

규정
  -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공개심의위원회 신설

2006. 3. 14.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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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 감사현장에서의 민원접수․처리근거와 그 절차 신설
  - 우수 민원신고인에 대한 포상대상 확대 및 표창근거 신설

11. 12.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감사인의 선정, 회계감사의 절차, 감사원의 결산감사 등 규정

2008. 2. 11.

○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처리절차를 일원화하고 각하 또는 기각사

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감사청구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감사청구 조사
업무에 있어 감사청구조사단과 감사본부․국(과․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
축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 감사대상기관에도 감사실시 결정사항을 통지
  -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처리절차 일원화
  - 감사청구 소관 감사본부․국(과․팀)의 의견 반영
  - 감사실시 부서 지정제도 신설
  - 감사실시 품의서 결재단계 규정화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처리절차를 일원화하고 각하 또는 

기각사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감사청구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감사청구 
조사업무에 있어 감사청구조사단과 감사본부․국(과․팀)의 유기적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 중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청구대상에서 제외
  - 감사청구 기각 사유의 개선
  - 감사대상기관에도 감사실시 결정사항을 통지
  - 감사청구 소관 감사본부․국(과․팀)의 의견 반영
  - 감사실시 품의서 결재단계 규정화

이명박 김황식

2009.  1.  2.

○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실지감사의 범위를 감사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

항으로 제한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공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요한 감사청구 사항의 경우 공익 감

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공익감사청구의 처리 절차를 개정

1. 6.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
  - 경제위기 극복 및 공직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조

치의 일환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1. 7. ○ 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정례화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2009. 11.  2. ○ 집행전말 처리기준 개정
  - 처분요구별 처리 기준 및 시정․권고․통보사항 등에 대한 완결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분요구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선

2010.3. 18.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
  - 면책신청 자격을 ‘자체감사기구의 장’까지 확대하고, 면책처리결과를 감사대

상기관에 통보하도록 신설

2010. 6. 23.

○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경미한 시정, 주의 및 통보사항은 사무차장, 현지조치사항은 소관국장이 각

각 전결처리하도록 개정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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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감사청구인 등에게 포상과 표창 등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공익감사 청구인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7. 6.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민간위원과 감사원장의 위촉위원의 요건을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의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권 명시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정
  -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로 확정하며, 심사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며 대외공개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정
  - 감사원은 대행․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권한이 있는 장에게 의뢰

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위탁감사의 경우 위탁기관의 장이 
처리하며, 대행감사는 사안에 따라서 대행기관과 감사원이 나누어 처리하
고, 자체감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취지

2010. 8. 23.

○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감사실시 방법, 감사결과 처리 등의 결재권자를 업무소관에 따라 공직감찰

본부장 또는 소관 사무차장으로 조정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감사실시 방법, 감사결과 처리 등의 결재권자를 업무소관에 따라 공직감찰

본부장 또는 소관 사무차장으로 조정
  - 감사청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을 제2사무차장에서 공직감찰본

부장으로 변경

양건

2010. 12. 9.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감사

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함에 따라 그 기준 등을 제정

2011. 3. 10. ○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공익감사청구로 전환․접수 근거 마련

박근혜

2013. 4. 26.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
- 면책신청없이 직권으로 면책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면책신청권자 및 면책신청부서 확대 등

2013. 11. 20.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공익사항 감사청구시 연명부에 직업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변경

2014. 5. 13.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집단민원성 등 사익추구적 감사청구를 청구대상에서 제외
- 정치적 감사청구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청구요건을 강화
- 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등

6. 2.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 제정
- 감사옴부즈만 운영규정 과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 을 통합하고, 적극행정 
면책요건의 충족여부 판단기준 마련 등

2014. 12. 24.

○ 감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 감사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직접조사로 분류하도록 하여 직접조사 강화
- 일반민원, 188민원 등 민원 접수 종류별 처리과정을 합하는 등 처리과정 체계
화
- 감사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소규모 감사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사항과 감
사와의 연계 강화
- 비위유형별 분류기준표를 폐지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제도 폐지 등

2015. 1. 16.
○ 감사원법 개정(법률 제13204호)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를 법률에 마련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적극행정 면책 등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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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감사연보 참조·정리

결국 각 정부별 아이디어와 감사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3> 정부별 감사아이디어와 감사정책의 방향성 

3) 외부 행위자의 아이디어

논문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키워드를 “감사원” 중심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총 46건의 논

문이 검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또는 실질적 독립에 대한 제안, 둘째, 감사원

과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방향성, 셋쩨, 성과감사의 방향성, 넷째,감사원의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

확보와 감사원의 역할, 다섯째 감사원내부 비리나 성과를 위한 개선 방안의 제안하고 있다.

17) 감사원의 자율성강화, 시민참여의 제한 등을 통하여 대 시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감사정책 아이디어(협의) 감사정책의 방향(중간·광의)

김영삼

대통령비서실 감사, 

자율적 인사조직권 확보,

공익감사청구제도 도입

감사원의 독립성강화

시민참여 강화

김대중

성과감사 강화,

국회감사청구제도 도입,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의 역량강화

투명성강화

노무현 시스템 감사 감사원의 역량강화
이명박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공익감사 청구의 요건 강화

행정내부의 적극적 행정

감사원의 자율성 강화17)박근혜

정부 감사원장 시기 감사 정책의 내용

황현찬

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을 통합하여운영 규정
을 마련

9. 1.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소명인 지원을 위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감사권 익보호관
의 검토 절차 규정

2016.9.13
○ 감사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9. 27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 서면의결 방식 도입, 사전확인 절
차 시 소요기간 처리기간 불산입 신설 등

12. 28.

○ 감사원사무처 직제 , 감사교육원 직제 개정
- 지방조직 및 취약분야 감사 강화를 위하여 조직․인력 확충
- 지방조직 신설 및 ‘감사’와 ‘민원’ 업무 통합, 취약분야 감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확충
-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국․과 규모 조정 및 직급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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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부행위자들의 정책 아이디어 

연도 논문
편수 논문 내용

1993 1 정부회계제도 및 감사제도 개편
1996 1 감사원감사에 사회적 형평성 기준 적용 요구
1997 1 감사원비리에 대한 외부통제
1998 1 성과감사
1999 1 감사인력의 역량강화
2000 1 행정 유도적 감사, 민간전문가의 적극적 활용
2003 1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에 대한 부정적 견해
2005 1 시스템감사를 위한 감사품질 확보 방안 제안

2006 3

◾정부혁신을 지원하는 감사실시 
  - 실패를 용인하는문화
◾통합평가를 위하여 각종평가를 기획·총괄·조정
◾감사원 독립성강화
  - 임명절차 개선
  - 헌법상 감사원 독립을 명시
  - 감사원장의 임기를 대통령이나 의원보다 장기로 하는 방향
  -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 직원임용의 자율성 확보

2007 1 감사독립성 강화를 위한 프랑스 회계법원 사례 분석

2008 4

◾ Risk Aduit개념도입
◾ 감사원 성과감사의 ‘감사정치화현상’에 따른 고품질 감사 방향성
  - 감사결과 ‘성과달성 가능성’이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 재정배분
  - 감사절차의 제도화
  -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감사사항의 경우 감사결과보고서 품질유지
◾ 감사원의 지방감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입법론 강구 제안
◾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개선

2009 4

◾ 성과관리를 위한 기능정립
◾ 성과감사 한계 지적
  - 과정평가 지양, 영향평가 방향
◾ 감사원 독립기관화

2010 5

◾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 거버너스 체계 구축
◾ 감사원 감사권능의 합헌적·합법적행사를 위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제안
◾ 국가감사체계의 중심법으로서 "감사원법"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제도의 체계

적 보완과 입법화 도모
◾ 독립형 지방감사원 구축
◾ 성과감사에서 감사초점과 판단기준 사전제시와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2011 5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감사원 감사권제한 극복방안
   -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규범 명확성 원칙 확보
   - 감사결정 고권의 확립
   -감사활동의 독립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 INTOSAI총회 개최국으로 형식적 공공감사기준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안
◾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특정감사의 전문성 및 정확성의 품질적 요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방안
◾ 감사원 독립기관화 방안에 따른 권한 제한내용

2012 6

◾ 감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 검찰권 통제를 위한 감사권한 활용
◾ 공공감사 성과측정 및 관리
◾ 정부업무평가체계와의 연계
◾ 미국의 중앙-지방의 이원적 감사체계적용 가능성 미흡
◾ 대체적분쟁해결기구역할을위한폭넓은개입과적극적운영

2013 1 감사원 기능의 실질화 를 통한 기능상 독립방안 모색

2014 1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의 적극적 상화 협력을 위한 감사활동과  심사제도의 합리
적 연계



행정학회 발표2

- 38 -

2. 감사원의 성과 분석

 1) 정부별·감사원장별 성과

 

먼저 각 정부별 성과를 감사원 인력 1인당 결산액수, 1인당 조치금액, 1인당 적발건수, 감사

원이 쓴 1원당 조치금액 비율을 성과로 도출하여 보았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의 감사원이 결

산금액 1원당 조치금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 김대중 정부 순

으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5> 정부별 감사성과 

38,051 56,480 77,786 94,422 104,089 

283,895 
316,764 295,967 

439,691 

276,453 

7.6 8.2 

2.3 

3.4 3.2 

7.4 
5.8 

3.8 

4.9 

2.7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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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인당 결산액 1인당 조치금액

1인당 적발건수 1원당 조지금액 비율

주 1) 조치금액 = 변상판정금액+시정금액(추징․회수․보전금액)+주의조치금액+현지 조치금액

주 2) 박근혜정부의 성과는 2013~2016년 4개년임

정부 1인당 결산액 평균 
(천원)

1인당 조치금액1)평균
(원)

1인당 적발건수평균
(건)

1원당 조치금액 
평균 비율(%)

김영삼 38,051 283,895 7.6 7.4 
김대중 80,059 369,520 4.4 4.8 
노무현 77,786 295,967 2.3 3.8 
이명박 94,422 439,691 3.4 4.9 
박근혜2) 104,089 276,453 3.2 2.7 

연도 논문
편수 논문 내용

2015 3

◾ 종래의 적발식 감사에서 위험기반감사나 심층평가적 접근강화
◾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강화를 통해서 높은수준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회계감사제

도 활용
◾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감사제의 활성화는 감사의 독립성제고에 도움을 줌
-국민 참여형 감사로 제도변화 필요

2016 4

◾ 해외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은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형성, 평가 등 정책의 모든 
단계에 통찰과 예측을 제공

◾ 예산 거버넌스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 예산편성 및 심의지원 활성화
   -감사결과의 피드백 활성화
◾ 독일,오스트리아 회계감사원은 헌법기관들 사이에서 정치적 조정력을 발휘하거

나 신뢰를 기반으로 납세절감을 위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평가를 받음
2017 1 감사원 독립을 위한 독립기관화 방향성
합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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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별 성과를 감사원 인력 1인당 결산액수, 1인당 조치금액, 1인당 적발건수, 감사원이

쓴 1원당 조치금액 비율을 성과로 도출하여 보았다. 그 결과 15대 > 17대 > 16대 순으로 나타

났으며, 23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6> 감사원장별 감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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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별·감사원장별 감사청구제도 운영 성과

  감사원은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감사청구제도에는 ‘국민감사청구 ’와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이하 “공익감사청구”)가 있다

  (1) 정부별·감사원장 별 국민감사청구제도 운영성과

  국민감사청구는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그 접수 건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박근

혜 정부에 들어서 접수건수가 헌저히 줄어들었다. 청구의 인용결과 감사를 실시하여 입건이나 

불문 결과를 나타낸 결과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약 1/3이 감소하였

으며, 무엇보다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는 비율이 늘었다. 

 이것을 감사원장별로 구분하면, 22대, 23대에 들어서 접수건수가 줄어들었으며, 22대에서는 기

각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더불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감사원장
1인당 결산액 평균 

(천원)
1인당 조치금액평균

(원)
1인당 적발건수평균

(건)
1원당 조치금액 
평균 비율(%)

15대 30,003 297,527 6.0 9.9 
16대 40,063 280,486 8.0 6.8 
17대 47,297 366,676 9.1 7.8 
18대 64,896 280,917 6.9 4.3 

19,20대 79,559 342,219 2.1 4.3 
21대 82,474 630,976 2.9 7.6 
22대 95,404 444,806 4.2 4.7 
23대 105,999 285,463 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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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부별 국민감사청구제도 운영 현황 

주1) 김대중정부는 2002년 한 개년도를 대상으로 하며, 박근혜 정부는 2013~2016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함

주) 모든 데이터는 해당기간의 평균 값임

<표 8> 정부별 국민감사청구제도 운영 현황 

주) 모든 데이터는 해당기간의 평균 값임

  (2) 정부별·감사원장 별 공익감사청구제도 운영성과

  공익감사청구의 건수는 노무현 정부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44.8%, 38%로 높아졌으며, 더불어 무엇보다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는 

비율도 2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을 감사원장별로 구분하면, 19대, 20대에 평균 약 107건에서 21대 평균 약 150건, 22대와 

23대에 들어서는 평균 접수건수가 약 2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감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비율이 21~23대에서 평균 약 38%~48%까지 증가하였다. 더불어,  다음연도

로 이월 시키는 비율도 평균 약 16%~ 2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감사청구과 공익감사청구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아이디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평균 

접수건수

(건)

감사비율

(%)

기각비율

(%)

각하비율

(%)

타기관

이첩비율

(%)

취하비율

(%)

처리중 

비율(%)

김대중1) 32.0 15.6 21.9 18.8 18.8 25.0 0.0 

노무현 35.8 15.2 33.4 20.4 2.5 23.1 5.4 

이명박 30.4 15.3 63.3 6.6 1.5 4.6 4.8 

박근혜1) 10.5 9.2 49.4 11.5 0.0 18.0 11.9 

감사원장
접수건수

(건)

감사비율

(%)

기각비율

(%)

각하비율

(%)

타기관

이첩비율

(%)

취하비율

(%)

처리중 

비율(%)

18대 32.0 15.6 21.9 18.8 18.8 25.0 0.0 

19,20대 35.8 15.2 33.4 20.4 2.5 23.1 5.4 

21대 41.0 13.3 56.1 11.1 2.5 5.9 4.7 

22대 11.3 18.8 69.5 6.7 0.0 1.8 3.3 

23대 12.3 5.6 45.9 8.6 0.0 24.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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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부별 공익감사청구제도 운영 현황

<표 10> 감사원장별 공익감사청구제도 운영 현황

 3) 정부별·감사원장별 외부아이디어의 수용 정도

  감사원은 외부 행위자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감사방

감사원의 통제에 대한 것, 감사원의 독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행정유도적 감사, 민간 전문가의 적극활용과 공익감사청구 등에서 시민참여의 요구들

은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재정에서 감사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감사원장별 공익감사청구제도 운영 현황

정부
접수건수

(건)

감사

실시비율(%)
기각비율(%) 각하비율(%) 취하비율(%)

처리중비율

(%)
김영삼 20.5 56.6 15.1 28.3 0.0 0.0
김대중 21.2 30.4 19.2 50.4 0.0 0.0
노무현 107.4 35.6 26.2 27.0 4.6 6.0
이명박 180.4 18.5 44.8 13.5 3.0 20.2
박근혜 215.0 18.9 38.0 17.9 3.7 21.5 

감사원장
접수건수

(건)

감사

실시비율(%)
기각비율(%) 각하비율(%) 취하비율(%)

처리중비율

(%)
16대 20.5 56.6 15.1 28.3 0.0 0.0 
17대 17.5 4.5 39.2 56.3 0.0 0.0
18대 23.7 47.6 5.8 46.5 0.0 0.0 

19,20대 107.4 35.6 26.2 27.0 4.6 6.0
21대 151.7 18.7 48.0 14.4 2.7 16.2 
22대 227.0 17.7 39.3 12.1 2.6 28.3 
23대 208.7 19.5 38.1 19.9 4.7 17.8 

논문 내용 수용정도

정부회계제도 및 감사제도 개편
2002년 복식부기,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개편 

등 감사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감사원감사에 사회적 형평성 기준 적용 요구
각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감사실시

감사원비리에 대한 외부통제 및 감사원의 성과분

석

감사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감사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성과감사 실시와 내실화 성과감사를 실시하나 과정평가에 그치고 있음
행정 유도적 감사, 민간전문가의 적극적 활용

- 국민참여형 감사청구제도 변화

국민청구 요건 강화로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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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아이디어·행위자가 감사원의 정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책 아이디어·행위자요인이 감사원의 정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대가 2000

대로 넘어올수록 감사원의 일원당 평균조치금액이나, 일인당 적발건수의 비율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이디어와 행위자의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비교해 볼 수는 있다.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정부의 실적이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경우, 감사원장의 아이디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감사의 방향은 적발보다는 근본적인 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대통령 요인과 감사원장의 요인이 중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당되는데, 박근혜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비교적 약했으며, 그 발현방향도 모호했

다. 감사원장도 적극적 행정면책제도의 규정 개선을 통헤서 정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외부행위자의 정책아이디어가 감사원의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하는 것이다. 대체로 외부행위자의 아이디어는 시차를 두고 감사원의 정책으로 받아들

여지고, 그것이 성과를 내는데도 시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행위자의 정책아이디어

중에서 비교적 광의의 접근방향인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이원적 접근 등은 여전히

논문 내용 수용정도

- 이명박 정부때부터 청구기각율이나 당해 처리

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정부혁신을 지원하는 감사실시 
  - 실패를 용인하는문화

이명박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로 개선
- 다만 이것이 행정책의 면책으로 활용되는 방

향성으로 전환되고 있음

◾통합평가를 위하여 각종평가를 기획·총괄·조정 평가연구원을 신설하여 평가와 감사를 연계시도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평가기능 제외됨

◾ 감사원 성과감사의 ‘감사정치화현상’에 따른 고
품질 감사 방향성
  - 감사결과 ‘성과달성 가능성’이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 재정배분
  - 감사절차의 제도화
  -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감사사항의 경우 감사
결과보고서 품질유지
◾ 감사원의 지방감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입법론 
강구 제안
◾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개선

감사의 정치화 현상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
고 있음
- 특히 사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절차의 제도화 

과정이나 감사결과보고서의 품질유지에 의구
심이 나타남

◾ Risk Aduit개념도입
◾ 종래의 적발식 감사에서 위험기반감사나 심층

평가적 접근강화
일부 위험감사 기법이 시행되고 있음

◾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 거버너스 체계 구축
◾ 국가재정 체계 내에서 감사원 역할 강화

자체감사기구와의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법제정.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중
국가 재정체계에서 여전히 감사원의 역할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감사원 내외부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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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협의 수준의 아이디어인 정부회계제도 개편, 감사인력의 역량강화,

자체감사기구와의 거버넌스, Risk Aduit 등의 방안은 제시와 동시에 또는 이미 도입하여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비교적 중간수준인 감사원의 통제,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12> 분석결과 종합

정
부　

감사
원이
사용
한

1원의
성과
(배율)
(C/B)

감사
원

1인당
연평
균

적발
건수
(건)

국민
감사
청구
기각
율(%

)

공익
감사
청구
기각
율
(%)

대통령 요인

감사원 
운용방향성

외부 행위자 아이디어

부정
부패
통제
의지

발현
방향 시기별 공통 수용노력 

및 정도

김
영
삼

7.4 7.6 - 15.1 강
감사
원 
내

대 통 령 비 서 실 
감사, 자율적 인
사조직권 확보

정 부 회 계 제 도 
및 감사제도 개
편

정 부 회 계
제도 개편 
체제 구축
,
공 익 감 사
청 구 제 도 
도입

김
대
중

5.8 8.2 21.9 19.2 강
감사
원 
외

성과감사 강화,
국회감사청구제
도 도입, 감사결
과 공개

행정유도적 감
사

국 민 감 사
청구제도

노
무
현

3.8 2.3 33.4 26.2 강
감사
원 
외

시스템 감사 통합평가
Risk Audit

평가연구
원

Risk Audit 
실시

이
명
박

4.9 3.4 63.3 44.8 약
감사
원 
외

적극적 행정 면
책제도
공익감사청구권 
제한

지방감사 근거
성과관리 기능 
정립
감 사 권 능 강 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
단체 감사 

적극적 
실시

박
근
햬

2.7 3.2 49.4 38.0 - -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의 협력
적 관계 모색
적발식 감사에
서 위험기반 감
사나 심츨평가
적 감사로 전환

법률 제정

파악안됨

감 사 원 
독 립 성 
강화

감 사 인
력 역량
강화

예 산 과
정 에 서 
있 어 서 
역할 강
화

독 립 성 강
화는 논의
되지 못함

감 사 인 력
강화는 적
극 적 으 로 
수용. 감사
직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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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성과를 감사원의 계량적 성과를 감사원 예산 1원당 평균조치금액, 감사원 1인당 

평균 적발건수를 각 정부별, 감사원장별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지향성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실적도 살펴보았다. 

또한 비가시적인 성과를 성과와 외부행위자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도에서 찾았다.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변수로 행위자(대통령, 감사원장, 외부행위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성과 연계시키는 질적접근방법을 취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감사원 예산 1원당 평균조치금액, 감사원 1인당 평균 적발건수는 유사하

나 국민감사청구기각율과 공익감사청구 기각율은 많이 차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

은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감사원장의 아이디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행위자들의 정책아이디어는 도입과 효과 발생에서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

이는데, 몇몇 사례들은 외부행위자들의 아이디어가 시차 없이 감사원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감사원의 전략적인 환경변화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 사례가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의 경우, 외부행위자들의 아이디어18) 가 동시에 적용되었으며, 그 제도가 여러번의 수

정을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행위자의 정책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주장되되고 있지만, 그 발현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 참여강화 주장19)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 성과가 반대

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는 질적분석결과를 정량데이터에 적용시켜 해석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다만,  감사원에 대한 통제와 성과를 측정해야한다는 주장들도 나타

나고 있지만, 감사원의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 방향성을 모색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의 연구를 통해서 관련 감사원의 성

과의 원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18) 물론 모든 논문이 검색된 것이 아니라서 추정일 수 밖에 없다.

19) 이러한 부분은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 담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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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헌법적 지위 및 기능에 대한 연혁적 연구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김현정(서울대학교)

I. 서론

국가 행정기구의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하게 된다. 특히 의회의 기능보다 행정권의 기능이 확장되어 있는 현대의 상황에서는 국가

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하의 기관인 감사원이 회계검사 업무와 직무감찰 업무를 함께 담당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형태, 즉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을

대통령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말해 흔한 형태가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두 기능은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국회

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본래 두 기능은 분리되어 있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과 함께 국

가기구의 구조가 편성되면서 헌법상의 기구인 심계원이 회계검사 기능을, 법률상의 기관인

감찰위원회가 직무감찰을 각각 수행하였다. 어느 정도 변동은 있었지만 상당 기간 두 기능

이 각각의 기구에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감사원 체제는

1962년 제5차 개헌이 추진되면서 1963년 헌법에 의해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드문 형태에 속하는 지금의 감사원 체제가 어떠한 역사적 흐름에서 자리 잡

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현재의 감사원이 갖는 지위 및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 및 기능이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연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대한

민국임시정부 - 미군정기 - 헌법제정과정에서 최고감사기구가 어떻게 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시기 감사원이 어떤 모델을 취하고자 했는지 특징을 해명하고

자 한다. 아울러 헌법 제정 이후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두 기관이 각 회계검사 기능과 직

무감찰 기능을 수행하였던 시기 양 기관의 지위 및 기능의 변화를 알아본다(II.). 다음으로

제5차 개헌 과정에서 두 기관이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던 배경과 당시의 논의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III.).

II. 정부수립 전후 시기 감사원 제도 연혁

1. 헌법 제정과정에서 ‘감사원’ 논의

(1) 임시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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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헌법 제정과정 중에 임시정부 헌법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임시
정부 헌법에서 감사원 제도가 항상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헌법전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9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였다. 1919년 9월 임시헌법에서 會計檢査院이 결산
을 검사․확정하면 임시정부가 이를 임시의정원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
53조). 임시헌법에서 회계검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었다. 동 헌법에 따라 발표된 대한민국임시
관제에서는 회계검사원이 임시정부의 일체 회계를 검사 획정하며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국무
원에 대하여 독립[特立]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국에서는 명치헌법 제72조에서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
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의 회계검사원
은 1869년 설치되었다가, 명치헌법 하에서는 천황 직속으로 정부로부터 독립하는[天皇直隷, 
政府特立｣ 기관으로 존재하였다. 당시 일본 회계검사원의 주된 임무는 행정부의 재정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검사・확정하는 일과 정부와 의회에 제출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약법(원기약법, 1914.5)에서는 심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
다.
  1925년 제2차 임시정부 개헌은 당시 임시정부가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된 것이 배경이 되었
다. 회계검사원은 1925년 헌법개정 당시 폐지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납세가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 1925년 임시헌법에서는 임시정부의 예
산 및 결산의 임시의정원 결의, 임시정부의 회계에 대한 임시의정원의 심사는 규정하였지만, 
회계검사원 제도는 삭제된 것이다. 이후 1940년 10월 개정된 대한민국임시약헌(제4차 개헌)에
서 회계검사원이 부활되었다. 이 임시약헌에서는 회계 부분에서 임시의정원 또는 상임위원회
에 의한 회계검사를 폐지하고 과거 임시헌법(1919)의 회계검사원 제도를 부활하였다. 회계검
사원은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였다. 이러한 부활은 당시 중국의 오오헌초(五五憲草, 1936), 期
成憲草, 1940) 등 중국헌법문서들에서 나타난 오권분립의 감찰원에 의한 회계검사 제도의 영
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1) 
  그리고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에서는 회계에 관한 장을 두고 있었는데, 이 장에서는 3개
조에 걸쳐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회계검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회계검사원에서 국가의 일체회계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계검사원이 검사확정
한 예산결산의 회계를 의정원에 제출하여 통과를 요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관
제에 의하면 회계검사원은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회계검사원은 임시정부의 일
체의 회계를 검사확정하며 감독하고, 국무위원회 소속이었지만 국무위원회에 대하여 特立하였
다.

(2) 미군정 시기

  미군정기 작성된 헌법안에서 규정된 감사원 제도는 회계검사와 감찰 기능을 결합한 모델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임시정부헌법에서 회계검사원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회계검사 기능
을 갖는 기구의 등장이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명칭에 있어 감찰원, 기능에 있어 회계검사 기

1) 신우철, 비교헌법사, 법문사, 2008,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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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감찰 기능이 결합한 것은 중국 헌법문서의 영향은 아닌가 짐작해 본다. 이에 대한 내용
을 헌법문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연구위원회안(한국헌법)은 신익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는 후에 제헌의회에서 헌법제정의 기초 자료로 삼게 된다. 이 헌법안에서는 회계검사를 위
한 會計檢査院과 문관의 자격심사 및 조사를 위한 考査院을 규정하고 있었다.
  민주의원안(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는 법제장관・감찰장관・고시장관 제도를 두었는데, 감찰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회의 고문으로 관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대통령에
게 구진하고 정부의 재정 처리와 세출・세입의 결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민의회
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제37조). 그리고 국가의 세출・세입・결산은 감찰장관의 심사를 받은 
후 정부는 심사보고와 함께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79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른바 김붕준 안으로 민주의원안을 거의 
그대로 제출한 것)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 안)이 제안되어 통합 과정을 거쳐 조선
임시약헌으로 의결되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에서는 국가최고감사기구는 감찰원으로서 회계검
사와 직무감찰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구였다. 감찰원은 공무원에 대한 탄핵․징계 및 회계검사
를 행하였다. 행정부는 세입세출에 대하여 감찰원의 심사를 받은 후에 그 심사보고와 함께 이
를 입법의원에 제출하여야 하였다. 감찰원장은 행정부 주석이 임명하도록 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감찰위원은 감찰원장의 제청으로 행정부 주석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입법의원에서 의결된 조선임시약헌에서 감찰위원장은 정부주석을 보좌하여 관공무
원의 탄핵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정부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국무회의에 참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 제6장에 재정을 두었는데, 정부주석은 세입세
출의 결산을 감찰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후에 그 심사보고와 함께 이를 입법의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54조).

(3) 헌법 제정 과정

  유진오의 헌법초안(1948년 5월 사법부에 제출한 안)에 의하면 제7장 재정에는 조세법정주
의, 계속비, 예비비, 전년도 예산제도, 심계위원회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심계위원회는 결
산을 담당하고, 심계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은 내각의 책임 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다. 
심계위원회는 직무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초안(한국헌법 또는 제2단계 헌법초안으로 유진오
의 헌법초안과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초안을 기초로 공동으로 작성한 것. 이후 1948년 국회 헌
법기초위원회의 심의 원안이 됨)에서는 대체로 유진오안을 따랐는데 심계위원회 명칭은 심계
원으로 수정되었다. 심계원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 및 회계검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
다. 국회에 심계원에 의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내각이 담당하였다. 법이에 대해 
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헌법초안(소위 권승렬안) 역시 심계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은 유진오안 또는 한국헌법(소위 공동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법전편찬위
원회의 ‘헌법개정요강’에 따르면 국가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은 감찰위원장이 담당하였다. 이 헌
법개정요강은 조선임시약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국가최고감사기구에 있어 조선임시약헌의 
내용과 당시 법전편찬위원회의 헌법개정요강의 내용은 유사하였다.
  헌법안 마련 및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가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결산을 차년도 국회에 제출하
도록 하였다. 유진오안과 공동안, 권승렬안에서 유지되었던 정부의 책임해제 규정은 삭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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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 1948년 국회에서 논의된 헌법제정 과정에서 심계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심계원에 관한 헌법안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헌법안의 심계원 규정

유진오안 공동안 권승렬안

제107조 ① 決算은 審計委
員會에서 檢査確定된다.
② 審計委員會에서 確定된 
決算은 內閣의 責任解除를 
爲하야 國會에 提出된다.
③ 審計委員會의 組織과 權
限은 法律로서 定한다.

제101조 ① 國家의 收入 支
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
서 檢査한다.
② 內閣은 審計院의 檢査報
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 責任解除를 
얻어야 한다.
③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제107조 ① 歲入, 歲出의 決
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
確定한다.
②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
告와 함께 決算書를 國會에 
提出하야 審査를 받는다.
③ 決算書 承認의 議決이 있
는 때에는 政府의 責任이 解
除된다.
④ 審計院의 組織, 職能 및 
任務는 法律로써 定한다.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내각책임제헌법안

헌법안 1948년 헌법

第97條 ① 國家의 收入支出
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② 國務院(정부)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
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 責
任解除를 얻어야 한다.
③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제94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
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②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
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5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
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②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
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 편의상 항을 붙임. 가운뎃 줄 또는 괄호는 연필로 삭제 및 가필된 부분임)

(4) 소결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부터 헌법제정시까지 나타난 감사원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 시기 회계검사원은 1919년9월 임시헌법에서 처음 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
로 결산을 검사.확정하되 이를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25년 개헌에서 삭제되었다가 1940년 임시약헌에서 부활하여 1944년 임시헌장에서 권한이 
강화되었다. 회계검사원은 국무위원회 소속이었으나 독립성을 가졌고 수시로 일체의 회계를 
검사확정하고 회계검사원이 직접 예산결산을 의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미군정기 헌법 문서에서 회계검사와 감찰 기능을 결합한 모델이 다수 등장하였다. 행정연구
위원회안은 회계검사원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임시정부 헌법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은 감찰장관을 두고 회계검사와 감찰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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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시약헌에서도 감찰원은 공무원에 대한 탄핵․징계 및 회계검사를 행하였다. 이 글에서 
별도로 살피지는 않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한 답신안들에서도 행정집행을 보좌하고 
감시하기 위한 법제․고시․감찰기관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제정의 기초가 되는 유진오 안 이후로는 심계원(또는 심계위원회)의 명칭으
로 등장하며, 결산(회계검사)기능만 갖고 감찰기능은 없는 것이 되었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1948년헌법의 심계원
은 종래 논의되었던 임시정부의 회계검사원이나 미군정기 제안된 헌법안에서의 감찰원보다 약
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심계원이 재정 장에서 규율되고 있었던 점은 심계원이 재
정통제기관의 성격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국회에 제출한 심계원의 검사보고를 제출
한 점에 비추어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2)

2. 감사기구 관련 입법과 운영

(1) 심계원(1948-1963)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 제7장 제95조에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의 審計院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제헌헌법의 내용은 헌법기초위원회안과 동일하다. 헌법 제95조 제3항
에 의하여 1948년 12월 4일 법률 제12호로「심계원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심계원은 
대통령소속이었으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제1조). 심
계원에는 원장1인, 차장1인을 합한 7인 이내의 심계관을 두도록 하였다(제2조). 심계관의 경우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보장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형의 선고,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7조). 심계원
은 정부 각 기관과 그 감독에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상시 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하도록 하였다(제10조). 심계원의 검사 범위는 “1. 세입세출의 총결산 2. 정부각기관과 그 
관하 각기관의 회계 3. 지방공공단체의 회계 4. 정부보조단체와 특약보증단체의 회계 5. 국영
과 정부투자단체의 회계 6. 정부관리재산의 회계 7. 국고은행의 국고금수지에 관한 회계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의 회계” 등이었다. 현행 감사원법과 달리 아직 필요적 심계
사항과 선택적 심계사항이 분화되어 있지는 않았다(제11조).
  1957년 심계원법 개정에 있어서는, 회계관계공무원등에 대한 징계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여 징계
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출납공무원외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이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후
인 1961년 9월 9일 심계원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그 이유에 있어 심계원이ㅡ 독립성 강
화, 시의적절한 감사 시행, 감사결과에 관한 처리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
다. 특히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기 위한 이유를 밝혔다. 그 결과 심계원의 소속이 대통령으로
부터 國家再建最高會議로 변경되었고, 직무상 독립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제1조). 심계원 
조직도 7인에서 5인으로 축소되었다(제2조). 그러나 기구는 확대되어 심계관 회의 하에 사무

2) 방동희,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

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
38호, 2010,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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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과 과를 설치하였다. 심계관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임용
자격과 65세 정년을 명문화했고, 심계원의 필요적 심계사항 이외에 임의적 심계사항을 추가함
으로써 심계원의 권한을 확대하였다.3) 이에 따르면 “심계원은 필요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불과 국가 및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
체와 공사의 도급 또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한 회계를 검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제22조), 이는 정부 부패와 관련을 맺는 민간 영역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계원은 규정상으로는 독립성을 강화하였지만, 실질에 
있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으로 하고 민간 영역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 것이었다. 심계원법은 
1963년 3월 20일 폐지되었다.

(2) 감찰위원회(사정위원회)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監
察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이에 의하면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무를 장리하였는데,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되지 않았다(동법 제40조). 위원
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41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도록 하였다(동법 제42조).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하고 징
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였다(동법 제43조). 감찰위원회직제4)에 
의하면 감찰위원회는 “1.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2. 전
항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기소속장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 권한을 가졌다(직제 제1조).
  감찰위원회의 감찰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상 감찰 대상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 모든 공
무원이었기 때문에(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법관 등은 제외) 그 상한과 하한이 규정상
으로는 불분명하였다.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까지 포함되는지, 반대로 하위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종종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49년 4월 
11일 감찰위원회는 감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관인 이상 대통령과 부통령은 감찰위원회의 
직권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무위원 이하 일체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 직권범
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5) 이러한 해석에 따라 1949년 감찰위원회는 조봉암 농림부장관과 임
영신 상공부장관을 파면 의결하기도 하였다.6) 이 사건에 따라 감찰위원회와 국무원 간의 마찰
이 있었고, 1949년 7월 감찰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하였다.
  1954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감찰위원회와 고시위원회를 폐지하려다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
쳤다. 야당은 오히려 감찰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소속 하에 감찰원을 두는 것을 
주장하였다.7)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폐지되고 감찰원이 설치되게 되었다. 문제는 감찰원 신
설규정이 통과되었으나, 기존의 감찰위원회가 부칙에 경과규정 없이 폐지된 것이었다. 당시 
자유당 정부가 감찰위원회를 부담스럽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불구
하고 감찰원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정부는 감찰위원회보다 기능이 약화된 사정위원회를 설치하

3) 동아일보, 1961년 9월 11일.

4) 대통령령 제2호, 1948.8.30, 제정

5) 감사원, 감사60년사, 2008, 128면.
6) 경향신문, 1949년 4월 5일.

7) 경향신문, 1955년 1월 23일 및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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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른다.
  司正委員會(1955-1961)는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감찰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국회가 
의결한 감찰원법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감찰원법이 재의결되지 못하자 
대통령령(제1017호)을 제정하면서 설치한 것이다.8) 사정위원회는 종전의 감찰위원회보다 위상
과 기능이 약화되었다. 즉, 종전의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의결하였으나, 사
정위원회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하여 임명권자 등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것에 그
쳤다(동령 제2조). 그리고 사정위원회의 의결에 찬성한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
도록 하였다(동령 제5조). 사정위원회는 1960년 4․19혁명으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가 
1960년 7월 1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감찰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 1960년 8
월 31일 폐청되었다. 사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감찰원 설립을 무력화한 위헌적인 것이었다.
  민주당 정부에서 부활한 감찰위원회(1961-1963)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1960년 7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감찰위원회법은 참의원에서 
감찰 범위와 관련하여 수정되었다가 민의원에서 다시 원안대로 재의결된 후, 1961년 1월 14
일에 공포되었다. 감찰위원회법은 이승만 정부 하에서 야기되었던 감찰위원회와 정부의 마찰
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찰대상을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직무상 비위에 한정하였다(동법 
제2조). 그리고 법률에 감찰위원회가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였다(동법 제4조). 
한편 국무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에 의한 공무원과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그들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소속장관 또는 관계 지방의회에 이를 통보하도
록 하였다(동법 제14조). 한편 감찰위원장은 감찰사건 중 공무원의 비위로 인하여 국고금 기
타 공금 또는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계원장에게 통고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8조). 감찰위원회는 징계의결이 확정되면 소
속기관의 장이 즉시 이를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동법 제20
조). 다만, 감찰위원회는 1961년 3월 28일 발족되었다가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후 국무총리 
소속 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년 3월 19일 감사원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다.9)

(3) 소결
  제5차 개헌으로 인한 감사원으로 통합 이전까지 회계검사 기능을 담당한 심계원과 감찰 기
능을 담당한 감찰위원회 - 사정위원회 - 감찰위원회는 별도로 존재하였다. 논란이 많았던 것
은 심계원보다는 감찰위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계원은 부정부패 단속을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에게 회계검사 기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반대로 감찰위원회는 정부와 대립 속에
서 지위와 권한이 사정위원회로 축소되기도 하였다가, 장면 정부에서 감찰위원회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감찰위원회가 심계원과 관련된 것은 1961년 감찰위원회법에서 감찰사건에서 예산
이 유용된 경우 심계원장에게 통고하도록 한 것이 있었다. 감찰 업무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단서라고 할 수 있겠다.

8) 감찰위원회가 폐지된 지 1년 8개월 만인 1956년 10월 18일 감찰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

나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1957년 5월 3일 국회 회기만료될 때까지 논의되지 못하

고 법안은 폐기되었다.

9) 동아일보, 1962년 10월 15일. 1962년 정부기구개편 논의에서 감찰위원회의 경우 고급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하급 직원은 가급적 소속관서장에에 일임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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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5차 개헌과 감사원으로의 통합

1. 개헌 과정에서의 감사원 설립 논의

(1) 제5차 개헌 과정10)

본격적인 감사원 설립 관련 논의를 보기에 앞서, 제5차 개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

어졌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제2공화국 수립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61

년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사실상 국가의 최고법이 되었다.

국회 해산 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 최고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61년 8월 최고회

의 의장 박정희가 발표한 성명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고 1963년에는 정권을 이양할 계

획이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앞으로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할 계획 또한 포함

되어 있었다.11)

1962년 7월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의 헌법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헌법 개정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소속된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전공자

들이 헌법 심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 및 토론하였으며 이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1962년 8월 23일부터 서울, 강원도 등 지역별로 진행된

공청회를 거쳐 다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0월 23일에는 헌법요강이 확정되었다.

11월 5일에는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되었으며, 30일의 공고 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이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 헌법은 부칙에 따라 동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 집회한 날, 즉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12)

(2) 개헌을 통한 감사원 통합 과정

결과적으로 제5차 개헌을 통하여 종래 각각 국가의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하였던 심계원과

직무감찰 기능을 수행하였던 감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그

러나 헌법 개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감사원으로의 통합에 관한, 또는 심계원과 감찰위원

회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문심의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때의 논

10) 이 글의 주제와는 큰 연관이 없으나 1963년 헌법의 경우, 심의과정에서부터 이를 헌법 ‘제정’이라

할 것인지 ‘개정’이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였다는 점은 알려진 바와 같다

(이에 관해서는, 조동은, “1962년 헌법제정론과 헌법개정론의 논쟁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참조). 이 글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제5차 개헌’, ‘헌법

개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나 이는 1963년 헌법을 마련한 일이 헌법 ‘제정’인지, ‘개정’인지를

법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11)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1961년 8월 12일 성명의 주요 내용은 이완범, “박정희 군사정부 ‘5차헌법개

정’ 과정의 권력구조 논의와 그 성격: 집권을 위한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 한국정치학회보 제34
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0, 176-178면. 여기에서는 이미 61년 8월 12일 성명에 드러난 정부형태

와 의회에 관한 구상이 실제 1963년 헌법에서 관철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2) 이상 개략적인 제5차 개헌 과정은 조동은, 앞의 글, 63-65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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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주로 정부 형태에 관한 논의나 의회를 양원제로 할 것인지 단원제로 할 것인지, 그리

고 이 새로운 헌법의 성격을 ‘제정’으로 볼 것인지 ‘개정’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에 집중되

어 있었다. 심계원, 감찰위원회와 함께 인사원 등을 거론하면서 직무상 독립된 기관으로 어

떠한 기관을 둘 것인가의 문제를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된 정도이다.13)

1962년 8월 공청회로부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 여부 및 소속에 관한 논의의 추이

를 보면 이에 관해 상당히 의견이 갈렸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공청회에서도 몇 가지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1962년 8월 23일 서울 공청회에서 심계원은 국회 소속으로, 감찰위원회는 대

통령 직속 기구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14) 반면 “사정원(査整院)” 또는 “감찰원” 등의 명칭

하에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인

“국민이 공무원의 비위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국가재정을 좀 먹는다는 것을 다스린다

는 이야기는 결국 따져놓고 보면 동일한 것”이라 이해하였기 때문이다.15) 양 기관을 통합하

자는 주장 중에는 “정치적 현실” 내지 “행정적인 현실”을 논거로 드는 경우도 있었다.16) 반

면 한국전쟁 당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더해 감찰위원회, 심계원 등에서 수시로 감독과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 많았다는 경험을 들어, 심계원은

필요하지만 감찰위원회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견해도 있었다.17)

공청회 후인 1962년 9월만 하더라도,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은 심계

원과 감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보고된다.18) 그러나 1962년 10월 초에

는 분위기가 바뀌어 전문위원회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하며, 이를 대통

령 소속의 헌법 기관으로 두기로 하였다.19)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특히 감사원으로의 통합 여부도 여부였지만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

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

하여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거나 국회에 소속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감사원

을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하자는 근거는 이를 독립기관으로 할 경우 3개 이상의 권력이

분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20)

이처럼 10월 초 헌법심의위원회에서 감사원 설치에 합의가 있었으나, 다시 1962년 10월

13)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심의록 제1집, 대한민국국회, 1967, 131-133면 참조.
14) 재향군인회 대표 김천경의 발언으로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심의록 제2집, 대한민국국회, 1967,
57면.

15) 법원 대표 이병용의 발언. 같은 책, 167-168면.

16) 같은 책, 536면. 1962년 8월 27일 강원도 지역 공청회에서 정치학계 대표로 나선 한원전의 의견이

다.

17) 같은 책, 110면. 서울 지역 공청회에서 연사로 발언한 정치인 대표 안용대의 의견이었다.

18) 경향신문 1962년 9월 11일, “미결사항 전체회의 다수결로”.

19) 이 날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통합 감사원의 직무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

률에 의해 지정된 단체의 회계검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이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 10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이루어지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감사위

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하였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하

고, 감사원에 세입·세출·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밖에 감사원의 조직·직무 등은 법률로 정하기로 하였다(동아일보 1962년 10월

6일, “최고회의 8일 「비상조치법」 개정 예정”).

20) 경향신문 1962년 10월 6일, “대통령 직속 하 감사원설치”; 동아일보 1962년 10월 6일, “최고

회의 8일 「비상조치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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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 경에는 헌법심의원회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도된다. 즉 위원회에서 조문화한 헌법

안에서 심계원은 종전과 같이 감찰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하되, 과거 심계원이 대통령

(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이었던 것과 달리 국회 소속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감찰위원회

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기관으로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심계원이 국회 소속의 기관

으로 변화하면서 헌법에서 심계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장 또한 “재정”의 장이 아닌 “국

회”의 장으로 변경되었다.21)

그러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별도 기관으로 두기로 하는 헌법심의위원회의 안은 결국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뒤집히게 되었다. 11월 1일 최고회의 비공식 회의에서 심계원과 감찰

위원회를 통합하여 헌법상 기관인 감사원을 설치하기로 하는 안이 부활한 것이다.22) 결국

이 안으로 확정되어 공고와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상의 개헌 과정에서의 전개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출범에 관한 논의는 전체 개헌 논의에

서 크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원 설치를 둘러싸고 개헌안의 내용이 몇 차

례 바뀌었다는 점과 몇몇 상이한 견해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 정도를 알 수

있다. 비교적 상세한 내막은 헌법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당시 헌법심의위원회 간사위원 이석제는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을 통합한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23)

… 헌법심의위에서도 감사원의 국회 소속 여부에 관해 찬성·반대의 이견이 속출했

습니다. 결국 최고위원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회 소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감사원의 본질적 업무

내용으로 본다면 국회에 속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영·미 등에서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사실상 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

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 국회에 감사원이 속한다 하면 2백여 명의

국회의원이 서로 이를 이용하여 미운 놈 없애는 데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을 국회에 소속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폐

단은 오히려 그 기구의 기능 발휘를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을 통합하여 단일화한 것은 예를 들면 한 사람의 회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데 감찰위와 심계원이 각각 별도로 감사함으로써 초래되는 업무의 중복과 인적·물

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관과 같이 일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이상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국회에 대한 불신도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도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양 기관

21) 경향신문 1962년 10월 23일, “심계원은 국회소속”; 경향신문 1962년 11월 1일, “개정헌법 조문

화 완료”.

22) 동아일보 1962년 11월 2일, “총리 궐위시도 각료 유임 언론출판의 자유 더 제한”.

23) 경향신문 1962년 11월 12일, “새헌안 산실을 공개한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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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가 사실상 중복되는 현상과 인적·자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이점도 감사원

설립의 이유였다. 업무의 중복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앞서 공청회에 있었던 발언, 즉 여러 수

사 및 감사 기관이 각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오는 일선 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지적하였던

발언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강력한 권한과 국회(또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무상 누적되었던 감찰 기관에 대한 불만이 심계원과 감찰

위원회를 통합하게 된 직접적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감사원 통합의 배경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 개정 과정에서 있었던 감사원 통합 그 자체에 관한 논의에 한정하

여 검토할 경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은 주로 양 기관의 직무범위가 중첩된다는 다

소 협소한 근거에 귀착하게 된다. 이것만으로 감사원의 설립 배경을 폭넓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접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

볼 것은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몇몇 헌법학자의 교과서이다. 그 후 살펴볼

것은 감사원 통합 직전 심계원이나 감찰위원회에서 발간한 잡지이다. 전자는 실제 헌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분위기나 견해 대립을 다소나마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후자는 당

시 집권 세력이 두 기관의 통합을 어떠한 정책 기조 하에 추진하였는지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1) 헌법안 심의 참여자의 논의- 회계검사사무와 감찰사무의 연관성

검토한 바와 같이 개헌 과정에서 직접 드러나는 감사원 설립의 실무상 논거로서 주된 것

은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업무 중복이라는 종래 체제의 문제점이었다. 여기에 당시의 정치

적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헌법심의에 참여하였던 몇몇 헌법학자들의

헌법학 교과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결정적으로 감사원 통합이 결정되었던

과정에서의 논의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개헌안 심의 과정에서의 견해 대립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자료이다.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한 것은 두 기관의 기능이 많은 경우 중복되기

때문, 또는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곧잘 회계검사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관련성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24) 관련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는 예는 많지 않으

나,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던 박일경이 양용식과 공저로 펴낸 교과서에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으로 통합하는 건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상세

히 소개되어 있다. 먼저 이 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민주

주의 원리와 감사의 공정성에 비추어 볼 때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

었으나,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대통령에게 소속시키는 것이

24) 강병두, 신헌법, 수학사, 1963, 374-375면; 한태연, 헌법, 법문사, 1964, 486면; 문홍주, 한국헌
법, 법문사, 1963, 485면; 박일경, 신헌법, 박영사, 1964, 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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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행정의 강화 내지 공정을 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으

로 두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25) 양 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기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있었으나, “감독작용”이라는 데에 두 기

관이 “유사성과 중복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여 정부기구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꾀

하는 것이 통합의 취지인 것이라고 하였다.26)

앞서 본 이석제의 인터뷰와 공통적으로 읽히는 것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모두 일종의 감

독작용이기 때문에 양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논거, 또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기구의 간소화와 합리화라는 요소가 보이는데, 행

정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기조는 앞으로 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발행 기관지에서 더 상세히

드러나므로 뒤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개정 헌법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는

행정에 관한 감독기관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중복을 막고, 행정기구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는 데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로 설명한 예도 없지 않다. 기존 심계원의 기능은

국회의 것에 가깝고 감찰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기관의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하

나가 되어 “실제의 기능 발휘에 있어서는 그 어느 하나가 희생될 가능성까지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27) 비교법적으로 보면 한국에서처럼 심계원이 행정권에 속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다수 국가에서 심계 기능이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처럼 심계 기능은 국회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러한 사실과 궤를 같이 하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언급하였듯이 두 기능의 통합으로

인해 감사원 및 감사원이 소속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

다. 그렇지만 대통령 또는 행정권이 중시되는 경향은 1963년 헌법 전반, 넓게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미 관찰되는 것이었다.

(2) 관련 기관 발행지에서 나타나는 정책 기조 - 행정권 강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당

시의 행정권 강화 내지 행정권 능률 중시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하여 헌법상 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심계원에 비하여, 처음부터 법률상 기관으로

출발하여 그 지위가 계속 불안했던 감찰위원회에서 펴낸 감찰지에 그러한 관련성이 비교

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감찰 창간호는 1962년 9월 1일 발행된 잡지인데, 살펴본 것처럼 제

5차 개헌 논의 과정에서 1962년 9월만 하더라도 헌법심의위원회의 태도는 심계원과 감찰위

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감찰위원회에서 발행한 감찰

25) 박일경·양용식, 신헌법, 삼중당, 1963, 170면.
26) 같은 책, 171면.

27) 한태연, 앞의 책, 485-486면. 이 책에서 감사원의 권한은 이질적인 두 권한이 한 기관에 통합된

“야누스의 머리”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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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는 이들 기관의 통합이 주장되고 있다.

감찰 창간호에서는 감찰위원회의 직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다룬 글들이

다수 실려 있다. 창간호이기 때문에 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가 많은 것은 필연적인 일인

데, 마찬가지로 감찰위원회에 대한 집권세력의 구상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자연

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 책에서 반복하여 강조되는 것은 행정 능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찰의 변화이다. 기존

의 감찰을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후에 적발하는 유형의 소극적 감찰로,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은 이와 다른 “선도주의에 입각한 예방감찰” 또는 “능률감찰”로 구분한다. 후

자의 방식이 감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원하는 감찰위

원회의 역할로 연결된다.28) 이러한 예방감찰은 5·16 이후 행정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

조와 함께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9) 다시 말해 공무원 개개인의 개별적이고 구

체적인 법규 위반 적발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Top Management Staff Function"을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선 모색하는 데에까지 감찰의 역할이 미쳐야 한다.30) 위에서

본 것처럼 본래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행정권의 사무로 이해되어 왔는데, 감찰권은 종전보

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나

타난다. 이는 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이라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었다.

반대로 당시 별개의 심계원에서 수행하던 심계 기능이 축소 내지 변화할 필요성도 제기되

었다. 전통적인 합법성 위주의 심계는 행정 능률을 저해하거나 정부 지출의 성과 측면을 심

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

다.31) 5·16 전에 심계원에서 발행하였던 심우지에도 부당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한 사후적

심사에서 벗어나, 관리운영의 효율성까지도 심계원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있었다.32) 감찰이든 회계검사이든 간에 소극적인 위법 통제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 운

영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경향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16 이후에는 이러한 주장이 더욱 구체화·적극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행정의 능률과 경제 발전의 논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33) 경제 발전을 위하 강력한 행정 리

더십이라는 표어가 행정 능률을 위한 심계와 감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고 보인다.

심계 기능도 서구의 전통적인 사례와 달리 반드시 국회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

다. 정부의 권한과 지출이 증대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 결정 부분을 엄격

히 심사한다면 사후 통제까지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어, 제3의 독립 기관에서 정부 회계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34) 아마도 심계원 또는 그 기능

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속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을 것이다.

28) 윤기병, “경제개발 오개년계획과 감찰외원회의 임무”, 감찰 창간호, 감찰위원회, 1962, 6-7면.
29) 김학순, “감찰위원회의 임무와 직능”, 감찰 창간호, 감찰위원회, 1962, 29-30면.
30) 김정현, “우리나라 감찰의 방향”, 감찰 창간호, 감찰위회, 1962, 38-39면.
31) 같은 글, 37-38면.

32) 이종택, “심계방법에 대한 고찰”, 심우 제8권 제1호, 심계원, 1961, 16-17면.
33)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밝힌 시정방침의 요지를 옮긴 글(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1962

년도) 시정방침”, 심우 제9권 제2호, 심계원, 1962, 2-4면 참조.

34) 김정현, 앞의 글, 36-37면.



헌법학회 발표1

- 62 -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구상은 감찰 창간호에 실린 “감찰위원회와 심계원

내각기획통제관실 및 행정관리국의 통합에 관한 연구”라는 글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났

다. 앞서 언급한 행정 능률에 주목한 예방적 감찰·심계, 행정 능률제고, 심계 권한의 비중

축소와 감찰권의 비중 확대 등의 논거들이 모두 종합되어 있어, 감찰지에서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에 관한 앞선 글들을 게재한 데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기관 통합이라는 실질적 결론

으로 귀착되고 있다.35)

이 글에서도 역시 종래의 감사제도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감사제도를 구별하여 제시한다.

종래의 제도는 의법감사제도(依法監査制度, 또는 사후적발주의)에 경도된 것으로서, 능률에

문제가 있고 부당한 지출이나 낭비를 실제로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행정 성과 분석 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단점을 지적한다. 반대로 행정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구

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능률감사(예방주의, 선도주의)가 앞으로 감사제도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서 심계 권한의 비중보다 감찰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지적한다.3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감찰위원회와 심계원 등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체

제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적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업무가 명료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

니고 행정관리와 감사를 일관성 있게 조정할 단일화된 기관이 없는 연유로 업무가 모순되거

나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같은 이유로 “Pyramid의 정상에서 하(下)에 이르기

까지 일관해서 원활하게” 정책적 결정이 관철되지 못한다는 점, 예산에 낭비가 생기게 된다

는 점이 주된 문제점들이었다.3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고회의의장(민

정 이양 후에는 대통령) 소속의 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였다.38)

종합해보면 행정권 강화가 중시되던 분위기에서 행정감독 작용의 의미 역시 과거와 달리

행정 능률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하나의 기관으

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 뒤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논거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헌법심의위원회에 관련 인물들이 감사원 통합의 직접적 논거로 자주 언급하였던 원인,

즉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 역시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경제 개발이 급선

무라는 인식이 강하던 때에 경제 개발을 위한 강력한 행정권한의 필요성이라는 주장은 반박

하기 어려운 논거였을 것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신속

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했고, 이 또한 강력한 행정권 내에서 효율적

으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행정부 감독이라는 면에서 유사성과 연관성을 갖는 감찰위원회와

35) 감찰 창간호의 실제 구성상으로도 이영수(감찰위원회 감찰과 제5국 소속)가 저술한 “감찰위원회

와 심계원 내각기획통제관실 및 행정관리국의 통합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지적한

글들보다 뒤에 위치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내각기획통제관실과 행정관리국까지 통합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논의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감사원 즉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의 통합기관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두 기관의 통합에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36) 이영수, “감찰위원회와 심계원 내각기획통제관실 및 행정관리국의 통합에 관한 연구”, 감찰 창간
호, 감찰위원회, 1962, 91-92면.

37) 같은 글, 91면, 93면.

38) 같은 글,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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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두는 방안이 유용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소결 - 1963년 헌법과 감사원 출범

최종적으로 제정·공포된 1963년 헌법 제92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위한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감

사원을 정의하였다. 이 헌법은 1962년 12월 개정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부칙 규정에 의해 새

헌법에 의한 국회의 첫 집회일인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앞서 1963년 1월 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9조의 2와 이어 3월 제정된 감사원법에 따라

헌법 시행에 앞서 미리 출범하였다. 이례적으로 헌법 시행에 앞서 헌법 개정으로 새로이 설

치될 기관을 먼저 출범시킨 것은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

라고 여겨진다.39)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였으

며, 감사원법에서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겸직금지, 정치운동을 규정하여 감사원의 직무상 반

드시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감찰위원회가

감사원에 통합됨으로써 감찰위원회가 수행하던 직무감찰이라는 역할이 헌법상의 역할이 되

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감찰위원회 발행 감찰지에 나타난 주장,

즉 감찰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 역시 감사원 설립 의도 중

하나였는데,40) 공무원의 위법·부당을 예방·교정하는 감찰 기능이 헌법적 차원으로 격상된

것 또한 이러한 의도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에서 나타났던 후진적인 공직사회 문

화가 이러한 조치의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할 것이다.41)

무엇보다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나타나는 정부형태의 특징, 즉 의회에 비하여 매우 강력

하고 우월한 지위를 갖는 행정부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볼 때42) 행정 전반을 감독하며 대

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원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는 데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도는 행정 능률과 지도자의 의사 실현을 강조하였던

여러 편의 글들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결국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전체적인 기조

의 영향 하에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두 기관을 일원화하여 양 기관의 업무 중복을 제거함

으로써 수감기관의 업무는 물론 감독기관 자체의 업무의 능률도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 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한 것은 강력한 행정부라는 1963년 헌법 전반에 나타

나는 특징과 같은 맥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회 내지는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 역시

영향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39) 감사원, 감사60년사 I, 감사원, 2008, 188면.
40) 윤태환, “감사원의 발족과 당면과제”, 감사월보 창간호, 1963, 5-6면.
41) 김종철,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및 기능 개편가능성에 대한 검토”, 계간 감사 2002 가을호, 감사
원, 2002, 77-78면.

42) 강병두, 앞의 책, 272-274면; 이완범, 앞의 글 1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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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군정기, 헌법 제정과정에서의 감사 기구 도입 논의와 제5

차 개헌에서 감사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

법에서 회계검사원이 도입되었다가 폐지, 부활한 경험을 겪었다. 당시 일본 명치 헌법과 중

국 헌법 문서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미군정기 헌법 문서들에서는 임시정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회계검사원보다는 회계검사기능과 감찰기능이 통합된 감찰원 또는 감찰

위원회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1948년국회에서 유진오안을 토대로 논의하면서 명칭은 심계원,

기능은 회계검사기능을 하정되기에 이른다. 다만 감찰위원회는 헌법상 기구는 아니고 법상

기구로 설치되지만, 정부와의 대립 속에 권한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양 기관이 통합되었던 것은 제5차 개헌에 이르러서였다. 통합의 계기가 된 것은 집

권 세력의 의지와 두 기관이 갖는 업무의 유사성 내지는 업무의 중복에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당시 경제 개발이라는 과제와 맞물린 강력한 행정부(또는 대통

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라는 기조의 연장선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고 생각된다. 또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공직문화 역시 법률상 기관이었

던 감찰위원회가 심계원과 통합되어 헌법상 기관으로 격상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두

기관이 통합된 것은 결국 1960년대 한국의 특수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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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이월 원인과 억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민기*․류춘호**․홍주미***

Ⅰ. 서론

예산의 이월(Carry-over of Budget Authority)은 당해 회계연도(t)에 집행할 것으로 승
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t+1)로 넘겨쓰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이월제도
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7조)
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다(강윤호 외, 2015: 381). 회계연도
(Fiscal Year)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회계실체가 회계상 존속 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측정과 보고를 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 같은 회계연도는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

효기간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국가재정법」 제2조1), 「지방자치법」 제125조2), 「지방재정
법」제6조3))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제반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다른 연도에 지
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지방행정연수원, 2015: 29). 이 같은 회계연
도독립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회계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 개념의 제약을 의
미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4) 
 단년도 회계연도원칙(the Principle of Annuality)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예산집행의 경직

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예산회계연도를 2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미국의 주정부의 경우, 아직도 50개 주정부 중 19개 주정부는 2년 단위 세출예산
(Biennial Budgeting)을 편성․운영하고 있다(Snell, 2011: 3). 예산 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
성을 완화하는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수정․집행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월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이 단

절되지 않고 또는 회계연도 말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을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경상남도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3)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4)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 규정에는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외에 지난회계연도지출(「지방재

정법」 제76조), 지난회계연도 수입(「지방재정법」 제65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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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 회계연도에
서 이월된 예산과 승인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더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을 집행하
는 신축성과 정책집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월제
도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보다는 단년도 회계연도 운영에 발
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도입․운영되는 제도로 이해하자는 주장도 있다
(Lienert and Ljungman, 2009: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의 이월예산에서 발생
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월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다(신무섭, 2009: 343).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 집행권을 합리적으
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월은 주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방공공서비스 관

련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이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당해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지방세에 의해서 조성된 재원은 당해연도에 거
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단절되면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여 거주주
민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 또는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예산의 이월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한다. 특정사업의 예

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될 경우, 불용된 예산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회계연
도에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부분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용
처리 대신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된 금액 만큼의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자원의 합
리적 사용을 어렵게 한다.  
넷째, 예산의 이월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기획 및 수행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의 본질은 정책․사업이
다(윤영진, 2008: 76). 예산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으로써 정책목표 또는 사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라는 기간적 제한 하에 선택된 
대안에 화폐적 수치를 부여하는 결정이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도록 결정된 예산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출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역량부족으로 ‘기획-예산-성과’ 등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다.
다섯째, 예산의 이월은 예산지출과 성과 연계에 대한 평가 및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승인된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관료에게는 예산확보가 더 중요한 업적일 수 있다. 마치 예산확보가 되면 정책과 사업목표
가 달성된 것과 같은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의 현상이 관료사회에 나타나 예산확보
보다 사업집행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관료의 비능률성이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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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제도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월예산제도는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월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예산의 이월은 지방정부의 재정사
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오용될 수 있음이 지적되
고 있다. 더불어 이월예산은 다년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경과에 따른 총사업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예산의 점증성을 가중시켜 합리적 예산운영을 저해한다(류춘호, 
2006: 8).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월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원인과 억제방

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
산에서 발생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원인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월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제2장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이월예
산제도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월예산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서 나타난 이월예산의 실태와 이월사유별 유형을 분석한다. 이어
서 예산의 이월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월예산제도 이론 고찰

1. 이월예산의 유형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산의 이월이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
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차기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적 신축성을 보장
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법 제50조제1항).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집행 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
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법 제50조제2항). 

계속비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0조제3항).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제42조제2항). 계속비는 완성
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대해 총 투자액과 매년 연부액을 미리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이다. 계속비이월은 사업완성연도 기간이 의회의 의결을 얻
은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도 있어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비해 이월요건이 덜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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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로 예산의 이월을 다룰 때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다. 본 연구에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비이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등의 주요한 요건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비의 성질’은 그 경비 사용 대상
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서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경우’이다.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는 ① 경비에 대한 지출이 되지 않은 
경우 ② 계약 미체결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③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포함된다. 셋째, 명시이월비는 이월대상이 되
는 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 할 경우,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재정민주

주의 관점에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이월할 
수 있는 사고이월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예산이 <표 1>과 같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표 1> 명시이월 판단 기준
판단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명시이월)

필요조건 ○ 사업완료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인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
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충분조건
① 추가경정예산시 사업비 확보
② 국고보조사업비 연말 내시
③ 개별사안마다 이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

기타

○ 사업완료기간이 다음 회계연도인 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이월
보다는 명시이월 원칙

○ 의회의 승인
○ 검토사업이 명시이월 필요조건은 충족하나, 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이월 대상이 아니며 불용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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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의 필요조건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이다. 일부 실무에서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
아야 한다는 주장5)을 하고 있으나, 지출원인행위의 유무는 명시이월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기한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모든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유들이 합당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가 확보되어 예산집행을 하는 중에 회계연도를 넘겨야 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비가 연말에 내시(內示)되어 최종정리 추가경정예산시 예산이 확정된 경
우 등과 같은 개별사안이 명시이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명시이월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진다. 둘,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지
방회계법」 제30조). 셋, 명시이월의 재원은 당해연도 세입에 의한다. 명시이월비는 다음연
도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집행기관에서 명시이월비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예산심의과정에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의원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편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심정근 외, 2000: 271).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년도에 예산집행을 종료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춘순, 2015: 554). 단년도에 예산집행이 종료하게 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비의 성
질상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안정적인 예산이 미리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 이후에 당해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리하게 회
계연도 종료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미흡한 성과 등 우려스러
운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서 집행기관이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사고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에서 명시이월과 대비되는 제도로 사고이월이 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손실보상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이러한 경비로는 주로 공사비, 물품용역비,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비, 손실보상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시행령 제58
조). 사고이월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회계연
도독립의 예산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초 지방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기관의 
결정으로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고이월의 경우, 이월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

5) http://blog.daum.net/myman/12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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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포함되어 있
다.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로 한정된다. 첫째 ‘불가피한 사유’는 풍수
해 등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외에도 전쟁이나 사변 또는 시공사 내부의 파업 등으로 공사 등
이 계약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김홍래, 2005: 567). 둘째,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어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되어할 경비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심정근, 2000: 271).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시점(t-1), 예산
심의 의결 시점(t-1)에서는 당해연도(t)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예산이 다음연도
(t+1)로 이월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았던 예산이 이월되는 것
이다. 이것은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예측이 결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법은 사고이월의 조건을 <표 2>와 같이 모두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

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이다.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여 사고이월을 할 경우, 사업담
당부서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해당사업을 완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기 위
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주로 행정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들이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면, 관급자재 조달문제, 민원․지
가상승 등으로 보상지연, 기상 악화 등 재해 발생, 재난 발생, 외국으로부터 수입 절차 지연, 
소송으로 인한 지연 등이 있다. 
둘째,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6)를 말한다.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
행해야 함에도 계약의 전문성, 지역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해 체결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에 사고이월을 할 때에는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사업추진을 한 과정을 확인 후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례에는 사전협상(Pre-Qualification) 
대상 공사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식기반사업 등에 계약,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대행공사 
등), 재해복수사업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셋째,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필요조건)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사

고이월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제58조)은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
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
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
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조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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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고이월의 대상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다. 경상적 경

비 중에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
비’(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사고이월 할 수 
있다. 경상적 성격의 경비에 대한 사고이월의 충분조건은 2015년 12월 4일 「지방재정법시행
령」(대통령령 제26691호)이 개정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표 2> 사고이월 판단 기준
근거 필요조건 충분조건

사고
이월

(법50조)

○ 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가피한 사유
· 관급자재 조달문제
· 보상지연(민원, 지가상승 등)
· 기상 악화 등 재해
· 재난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절차 지연 
· 소송으로 인한 지연 등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
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지출원인행위 불요

 ○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추진한 
과정 확인 후 판단
· 사전심사(PQ) 대상 공사비
· 협상에 의한 가격체결
· 지식기반사업 등에 대한 계약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대행공사 등)
· 재해복구사업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
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
○ 지출원인행위 불요

○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지출원인행위 불요

○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인정)

기타 ○ 검토사업이 사고이월 필요조건은 충족하나, 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 대상이 아니며, 불용 처리해야 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이월의 요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서는 일반
적 필요조건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충분조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구체화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입법취지에는 ‘불가피’ ‘부득이’ ‘절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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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족’ ‘선행절차지연’ ‘보상지연’ 등으로 그 요건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기관은 이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의회가 당초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시에는 불용처리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는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 및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이월예산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에서 예산이월제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
이다. 예산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예외,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외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관련 서적에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과정에서 예산의 이월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에산의 이월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과정, 재정 관련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비
중과는 달리 실제 예산의 이월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국내 학술연
구에서 예산의 이월을 다룬 논문은 유훈(1977)과 류춘호(2006)에 불과하다. 해외문헌에서
도 국내와 같이 이월예산제도와 관련된 문헌은 학술연구보다는 실무적 내용을 소개하는 정
도에 불과하다(Lienert & Ljungman., 2009). 

예산의 이월에 대해 학술적 연구 성과가 적은 것은 이월의 내용이 매우 실무적인 관계로 
연구자의 자료 및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월이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편성과정
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사용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유훈(1977)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의 국가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나타난 예산
의 이용․전용․이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5개 회계연도 동안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에 
있어서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개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0.1% 이하를 기록하였
다.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연도에서 이월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였다. 일반회계에서는 회계
연도독립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시기적 한
정성의 원칙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당시의 예산회계법(1972)에 
따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같은 구분이 없이 회계연도를 넘겨서 집행하는 
예산은 예산의 이월에 포함되었다. 예산의 이월을 각 중앙관서의 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사전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월예산제도에 대한 유훈의 연구는 국가예산에서 나타난 이월예산 규모에 대
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류춘호(2006)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 회계연도의 부산시 이월예산을 분석하였다. 
동 기간 중 부산시 결산기준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에 해당하는 평균 
6,5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30.8%(2,045억원), 사고이월 15.0%(9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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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속비이월 54.2%(3,567억원)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이월예산 구성비율은 
2002~2004 회계연도의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이월예산의 구성(명시이월 46%, 사고이월 
20%, 계속비 34%)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류춘호는 연도별 예산의 10% 이
상이 이월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사업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전달의 단절
뿐만 아니라 이월되는 자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이월예산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류춘호는 예산 성과평가 시스템과 책임성 확보, 주기적인 예산집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합리적 예산배분과 기획역량 강화, 지방의회의 성과감사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개별예산에서 나타나는 이월예산사업의 원인 파악과 이월사
례별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월예산 억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제주도 세출예산에서 나타난 이월원인과 이월사업예산 억제 방안

1. 이월예산 현황

1) 개관
단일광역체제7)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 번째 회계연도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

주도의 세출예산은 <표 3>에서와 같이 평균 3.4조원이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평균 0.4
조원이며, 예산현액은 평균 3.8조원 규모이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를 한 지출 집행
율은 83.4%,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8)은 11.7%이며 집행잔액
(불용액)은 4.8%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평균 11.7%에 해당하는 이월액
(4,056억원)과 4.9%의 집행잔액(1,875억원), 총 16.5%(5,931억원)의 사업예산이 해당 회
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하였다. 

최근 3년(2014년~2016년) 간의 지출원인행위 비율은 10년 간의 평균 83.4% 보다 
1.6% 포인트 낮은 81.8%이며, 이월액 비율은 10년 간의 평균 11.7% 보다 0.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율이 매년 낮아지고, 이에 따라 이월액 
비중은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89.0%와 87.7%의 지출원인행위 비율을 기록했
던 2009년과 2010년은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9) 재정상황이 어려울
수록 예산집행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난 3년간의 예산집
행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결과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도 해
석된다. 

7)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분리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구조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단일화된 지방행정체제를 말한다.

8)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예산 전체 통계를 위해 일부분에서는 계

속비 이월사업예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9) 조선일보(2011.10.27.). "공무원 봉급 5~6년 후엔 지방세로 못줘", (http://news.chosun.com/site/

data/html_dir/2011/10/27/2011102700271).

http://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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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출
예산
액
(A)

예산
성립
후증
감액

예산
현액
(B)

지출
원인
행위
(C) 

지출원인액(D)
다음연도 
이월액(E)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불용액(F)

예산액
비율
(D/B)

예산
액

비율
(E/B)　

명시
(a)

a/E
사고
(b)

b/E
계속
비
(c)

c/E
예산
액

비율
(F/B
)

2007 26,383 3,325 29,708 25,530 23,544 79.3% 5,245 17.7% 3,833 73.1% 592 11.3% 820 15.6% 918 3.1%

2008 27,266 5,246 32,512 27,573 25,693 79.0% 5,108 15.7% 3,346 65.5% 1,003 19.6% 759 14.9% 1,709 5.3%

2009 29,160 5,111 34,271 31,626 30,500 89.0% 2,534 7.4% 1,477 58.3% 364 14.4% 693 27.3% 1,234 3.6%

2010 28,566 2,537 31,103 28,387 27,271 87.7% 2,575 8.3% 1,592 61.8% 437 17.0% 546 21.2% 1,254 4.0%

2011 30,491 2,577 33,068 39,775 28,405 85.9% 3,145 9.5% 2,254 71.7% 392 12.5% 499 15.9% 1,517 4.6%

2012 34,326 3,145 37,471 32,912 31,567 84.2% 3,935 10.5% 2,394 60.8% 531 13.5% 1,010 25.7% 1,966 5.2%

2013 38,772 3,938 42,710 38,258 36,328 85.1% 4,307 10.1% 2,830 65.7% 516 12.0% 961 22.3% 2,073 4.9%

2014 39,531 4,308 43,839 38,646 36,955 84.3% 4,790 10.9% 3,286 68.6% 754 15.7% 750 15.7% 2,093 4.8%

2015 42,592 4,791 47,383 40,647 38,454 81.2% 6,246 13.2% 4,551 72.9% 1,187 19.0% 508 8.1% 2,681 5.7%

2016 47,145 6,247 53,392 45,568 42,909 80.4% 7,174 13.4% 4,755 66.3% 1,479 20.6% 940 13.1% 3,308 6.2%

14~16평균 43,089 5,115 48,205 41,620 39,439 81.8% 6,070 12.6% 4,197 69.1% 1,140 18.8% 733 12.1% 2,604 5.4%

평균('07
~'16년)

34,423 4,123 38,546 34,892 32,163 83.4% 4,506 11.7% 3,032 67.3% 726 16.1% 749 16.6% 1,875 4.9%

연평균증
가율(07
~16년)

6.7 7.3 6.7 6.6 6.9 0.2 3.5 -3.0 2.4 -1.1 10.7 6.9 1.5 -1.9 14.2 7.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2016회계연도결산서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검토보고서 재구성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세출결산총괄(2007~2016회계연도)
(단위 : 억원, 건수, %)

2) 이월사업 현황
분석대상 기간 중 이월예산액은 <표 4>에서와 같이 평균 4,503억원이며 이월건수는 평

균 596건이am로 1건당 이월액은 약 7.6억원 규모이다. 이 중 명시이월은 평균 3,032억원, 
이월건수는 411건, 1건당 이월액은 7.4억원이다. 사고이월은 평균 725억원, 이월건수는 
141건, 1건당 이월액은 5.1억원이다. 계속비이월은 평균 746억원, 이월건수 44건, 1건당 이
월액은 17억 원이다. 사고이월이 상대적으로 소액의 예산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이월건수는 <그림 1>에서와 같이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557건과 586건이었
으나,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358건과 383건으로 낮아졌다 이후 2년 동안은 471건과 
455건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이월건수가 561건으로 증가하더니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14건과 89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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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6년  평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이월건수(A) 411 141 44 596

(비중) 69.0% 23.7% 7.4% 100.0%

이월액(B) 3032 725 746 4503

(비중) 67.3% 16.1% 16.6% 100.0%

이월 1건당 예산액(B/A) 7.4 5.1 17.0 7.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07~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2007~2016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4> 최근 10년간(2007~2016회계연도) 평균 건수, 비중
(단위 : 억원, %)

557건 586건

358건 383건

471건 455건

561건

673건

814건

8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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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월건수

<그림 1>제주특별자치도 총 이월건수(2007~2016회계연도)

3) 광역자치단체의 이월예산사업 비교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강원도10) 제외)의 2016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액(명시+사고+계속비)의 비율을 보면, 제주도가 
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월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예산현액의 0.3%만
을 이월한 경기도이며, 이어서 1.2%를 기록한 서울특별시이다. 경기도를 포함하여 13개 광
역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10% 미만(0.2%~7.3%)을 기록한 반면, 울산과 세
종이 각각 10.3%와 10.7%를 기록하였다. 16개 시도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예산 평균 
비중이 3.7%임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의 이월사업예산 비중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0) 자료 공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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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일반회계 
예산현액

(A)

이월건수 이월예산 일반회계 
이월예산
비중(C/A

)
명시 사고 계속

이월건수
계(B)

명시 사고 계속
이월액
계(C))

서울 212,990 178 197 - 375 1,601 852 0 2,453 1.2%

부산 84,444 125 153 15 293 1,841 1,208 267 3,316 3.9%

대구 56,758 249 74 6 329 2,129 614 123 2,866 5.0%

인천 62,872 99 32 74 205 441 122 896 1,459 2.3%

광주 35,572 129 59 11 199 779 218 150 1,147 3.2%

대전 33,943 111 45 6 162 1,545 272 644 2,461 7.3%

울산 25,968 72 31 60 163 788 96 2202 3,086 10.3%

세종 12,041 187 90 6 283 1,023 248 17 1,288 10.7%

경기 187,809 230 95 178 503 230 95 178 503 0.3%

충북 39,623 136 52 6 194 1,025 233 85 1,343 3.4%

충남 53,262 56 54 65 175 331 669 1030 2,030 3.8%

전북 52,335 68 6 0 74 962 186 0 1,148 2.2%

전남 61,402 75 84 0 159   928 1,449 0 2,377 3.9%

경북 76,859 156 94 0 250 2,981 1,022 0 4,003 5.2%

경남 75,934 138 87 35 260 2,561 870 2,037 5,468 7.2%

제주 43,764 573 184 23   780 4,151 976 840 5,967 13.6%

16개시

도평균
69,724 161  84  30 275 1,457 571 529 2,557 3.7%

자료 : 각 시도 결산서 재구성

<표 5> 광역자치단체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건, %)

2. 이월예산사업 원인 및 유형 분석

1) 이월원인과 판단기준

(1) 총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각 사업별로 이월원인에 차이가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회

계연도) 결산상 이월이 발생한 사유별 내용을 분석하면 ① 계획변경 및 사업집행 지연 ② 
절대공기부족 ③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④ 협의·보상지연 및 지역민원 ⑤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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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경편성 ⑥ 준공기한 미도래 ⑦ 기타(조달, 재료구입, 동절기, 납품기한 지연 등)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2) 다차원 종합적 기준
결산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이월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면 <표 6>과 같은 

이월 사유별 판단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개의 사유가 동시에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예산사업 추진은 하나의 행정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예컨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소규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약 6개월)이후 착공
할 경우 절대공기(8개월)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행정절차 이행에 절대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이다.11) ‘가파도 프로젝트’의 경우 1단계 시설물 기부채납지연, 민원발생에 따른 공
사지연이 되었고,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 완료이후 지주와 보상협의 중이다. 그리고 2단계 
사업 추진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시설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경우다.12) 이 경우 
이월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비를 앞선 행위에 따라 이월의 행태를 결정한다. 
예컨대, 시설비의 이월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이 후속하여 이월된다. 명시이월 사유의 경
우,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앞선 절차의 이행이 후속절차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시이월의 사유는 사업추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예컨대 행정계획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경우, 설
계변경이나 사전승인 지연에 따라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경우, 계획변경과 사업지연 등을 명
시이월 사유로 판단하였다.13)

셋째,  2가지 이상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제주시 우도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316백만원은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및 도서지역(기상악화)’이란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계획변경 및 사업집행 집행지연’
에  초점을 둘 것인지, ‘행정절차 이행’에 둘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14)

2) 이월사유별 유형과 분석

11) 제주광어 연구보급센터 사업(44억원)의 경우, 사업부지내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6개월)에

따라 절대 공기(8개월)가 부족한 경우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p.946.

12) 2016회계연도 결산서. p.948.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부지

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라일보」. 2016. '가파도 프로젝트' 가시화… 과제 여전. 2.18.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55788275529836073 (2017.8.16.).

13)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제주천지연난대림 보호사업(198백만원)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문화재청 실시설계승인(10.12)이 되었으나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에서 비

성수기(‘16.11~’17.2)에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업발주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사례다. 이 경우, 행정절차 이행은 이루어졌으나 사업추진계획 변경 또는 지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명시이월 사유는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판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2016회

계연도 결산서.p.933.

14) 2016회계연도 결산서. p. 1011.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5578827552983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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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은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

우다. 
 첫째, 계약의 지연, 유찰, 낙찰 포기 등 다양하다. 문화재 보존정비사업(112백만원)이 조

직개편으로 사업 이관되어 용역이 지연되는 경우, 태풍 차바(2016.10.5.)에 따른 전통사찰 
정비사업이 경주지진(2016.9.12.)으로 관련 업체가 경주지진 복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다.15) 또한 빈번한 사업변경, 사업기간의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상위 정부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실전문생산단
지 기반조성사업(2014년 6억원, 시설비)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수립 지
연으로 명시이월된 사례이다. 

셋째, 자부담 확보곤란으로 이월된 경우로서 자부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순기를 맞
추지 못해 부득이 사업을(주민참여 예산지원) 이월 추진한 것이다. 

넷째, 정부의 법령이나 정책변화, 지침변경에 맞추기 위해서 이월한다.16) 농어촌도로 기
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제주시 건설과, 2014년, 용역비 2억원)이 도로법 전문개정
(14.1.14)에 따라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해야 하는 절차로 예산의 이월이 발생된 것
이다. 17) 

다섯째, 예산과목변경(2014년 민간자본보조사업→시설비,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193.7억원), 예산과목간 변경 오류(2015년 배수개선 사업 5억) 등으로 이월된 경우다. 

여섯째,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예컨대 만장굴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정비(2014년 20억)를 명시이월 한 사례다. 

일곱째, 전문가 자문과 의견에 따른 변경이다.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2014년, 시설비, 3
천만원) 사업의 개통시기를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다. 

여덟째, ①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한다.18) 추자면 대서리항 물양장
의 완공 지연으로 어선어획물양육기 설치사업(2014년 민간자본보조 5.56억원)이 이월되었
다. ② 사업구간이 중첩되어 공사 일정과 맞추어 추진하기 위한 경우다. 칠성로 상점가 시
설 현대화 사업(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2.34억원) ‘관덕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인 지중
화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구간이 중첩되어 공사 일정과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경우다. 
③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 이월한 경우
다.19)

(2) 절대공기 부족
15) 2016회계연도 결산서. p.949.

16) 2014회계연도 정부의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을 수익성 분석 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17) 2014회계연도 결산서. p. 1100.

18) 2014회계연도 결산서. p.1069. 감귤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10억)이 감귤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지연

19) 가파도 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2014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4억원)

이 중복투자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한 경우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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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공기 부족(장기공사)은 사업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업기간이 연도 내 완공이 곤란한 
경우다. 첫째,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다. 사업발주를 위한 사전절차가 원만하
게 추진되었지만, 완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공사의 경우다. 또는 사업추진의 시작점
이 연도 말로서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 한 것이다. 

둘째, 절대공기 부족이 선행 행정절차 지연으로 후속 사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예컨대, 조사료생산 기반구축(2014년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1.21억원)은 문화재 형
상변경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안정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 2월중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
월한 경우다.  

(3)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은 심의,  건축승인 등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

차 이행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문화재를 긴급보수 할 때,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
문결과 반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다.20)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쳤지만,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다.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다. 

둘째,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와 준비를 위해서 이월되
는 사례가 있다. 

셋째, 용역중단, 용역 중, 용역장기화, 용역결과 등에 따라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 용역결
과에 따라 회계연도내 지출이 불가(2014년 지역공공디자인 사업, 시설비, 4.8억원)하여 이
월되었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 (2014넌 10.95억원, 총
사업비 30억원)가 소방건축설비 및 건축물보수공사와 병행, 용역결과에 따라 신축공사가 일
시 정지되는 경우 명시이월 하였다.21)

넷째, 입찰공고, 입찰방법 확정 지연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 확충)다. 
다섯째,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명시이월이다.22)

(4) 협의·보상지연 및 민원발생
국비 및 추경 관련이다. 국비가 연도 말 내시·확정되는 경우, 국비에 따른 매칭 사업비 미

확보, 추경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의 경우 등이다. 최종 추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절대공기 부족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 경우 절대공기 부족보다는 추경에 이월사유에 더 
20) 세계문화유산본부가 2016회계연도 추진한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3627백만원)의 경우,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에 따른 명시이월이 발생한 경우다. 제주특별자치도 2016회계연도 결산

서.p. 942.

21) 2014회계연도 <동행정 운영>의 자산취득비 사업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일시 정지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되었다.

22) 2014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사업으로 청사관리(제주시 화북동 8.52억, 제주시 이호동 문

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1.93억원, 소규모숙원 지역개발사업, 5천만원)등이다. 2014회계

연도 결산서. p.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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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둔다. 추경의 경우 국비의 내시에 따른 추경의 경우는 어느 정도 사고이월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월이 발생한 것이다. 

첫째, 보상협상과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이다. 보상토지에 대한 미협의 등으로 인해서 이
월이 발생한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부득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어려운 경우다.  또한 당
초와 달리 부지보상 가격 상승에 따른 의견차이 등으로 지연됐다. 

둘째, 관계부처와 합의 지연으로 이월(2014년 제주항 건설, 20억)된 경우다.
셋째, 소송 또는 항소 등에 따른 지연이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시설비, 2015회계연도)

은 시행사가 제주지방법원 선고 확정에 따른 항소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사항이 발생하였다
(공판이나 확정판결로 인한 지연, 2014년도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배상
금 0.6억원).

넷째, 기부채납 협상 지연(2014년, 시설비, 밭 기반정비사업, 12.58억원)으로 사고이월된 
사례이다.

(5) 준공기간 미도래
준공기간 미도래는 사업기간이 당초부터 1년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주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은 사업기간이 22개월이므로 전년도 이월사업을 당해 연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 본 예산을 2017년도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다.  

(6) 국비 및 추경편성
첫째, 국비의 확보(내시 또는 통보)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사례이다. 특히 국비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시점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을 편
성하는 경우다. 특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순세
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국비가 편성되는 경우다. 이 경우 국비사업의 통보에 있어 미리 ‘추
경 성립 전 예산’제도를 이용한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세
입·세출예산은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23)에 따
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 보조금)’에 대해
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
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24)

둘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이월예산의 발생이다.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연도말)의 경우다. 2회 추경의 경우, 경상사업은 당해연도 사업
2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24) 행정안전부. 2017.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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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가능하지만, 투자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부지 결정을 위한 공유재
산 관리계획 수립, 사업부지 보상 협의 과정,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각종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정 절차적 요인보다는 추경이나 편성된 시점이 
연도 말의 경우에는 ‘추경편성’이 이월예산 발생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2014년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지구에 추가사업(연안정비, 6.8억)을 진행함에 따라 공
기부족으로 이월한 사례다.

넷째, 국비대응(Matching)사업으로 국비확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추경에 반영(2014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조성 사업, 6.97억)하는 경우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차기년도 예산과 함께 추진하기 위
해서 명시이월한 경우다.25)

(7) 기타
기타 이월사유는 조달이나 재료의 구입, 사업추진 시기(동절기)의 계절적 요인, 기상악화 

등을 반영하였다. 
첫째, 날씨나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이다. 감귤수확 지연 및 레미콘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채취시기가 결정되는 경우, 예산집행
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사업(5,536백만원)의 경우, 사업의 주재료
인 새(띠)가 12월 중순이후 채취해야 초가지붕 건축재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
월한 사례다.  또한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6) 그리고 
공급업체가 외국(일본)인 경우 제작 운용시간 소요에 따른 이월이 발생한다.27) 사업추진시
기가 농수산물인 경우 생육기와 수확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때 이월이 발생한다.28) 

둘째, 조달업체나 사업추진 업체의 사정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으로 필요
한 사업을 추진할 업체가 없는 경우다. 예컨대, 도내 쿨링패드 설치업체가 없어 사고이월한 
경우다. 또 당근 수확기 부속장비 중 타이어는 이스라엘, 휠은 대만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
문에 사고이월한 경우다. 또한 마리나항 개발에서 필요한 주요 자재 납품회사(이탈리아)의 
파업에 따른 생산업무 중단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제작이 지연(2014년 3.9억원)되었다. 

셋째, 조달의 지연, 공사자재 수급지연이다.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
로 공급자재(레미콘)가 수급 지연되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예, 성산포항 관리 운영, 시설

25) 도지정문화재 존자함지 정비사업(2014년, 서귀포 문화예술과, 시설비, 7천만원)에서 보수를 위한

잔액이 부족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차기연도 예산과 함께 집행한 경우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p.

1112.

26)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2016회계연도 결산서. p.940.);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28억원)은 연

구원내 주 종자생산 기간(4-10월) 동안 해수 취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기간

을 10월 이후로 시설보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경우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p.947.

27)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15억 5백만원). 2016회계연도 결산서. p. 951.

28) 잦은 눈 날씨로 감글 값이 하락하여 해당 선과장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2015회계연도 결산

서. p.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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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015)이다. 장비구매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로서 기계설비의 제작 및 납품(11.69억
원)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다.

넷째, 사업 추진 시기의 문제다. 방학기간과 중첩되거나 포럼시기와 연계하기 위해서다. 
WCC 제주형 의제후속사업(2천만원),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2천만원)과 같이, 국
제행사 시기와 연계하기 위해서 이월된 경우다. 

다섯째, 수입자재로 인한 이월이다. 목초수확기(2014년 민간자본보조, 7억원)는 목초장비
중 가장 필요한 장비로 수입 기계(독일)의 제조 및 운송기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다.  
이 장비의 경우 목축선진국의 목초장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여 수입이 가능할
때까지 이월하는 것이다.29)

여섯째, 다른 사업의 미완공으로 관련 사업부지내 사업추진이 이월된 경우다.30) 
<표 6>은 이상의 이월사례를 정리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29) 2014회계연도 결산서. p.1092.
30) 산지천축제 운영지원(2014년, 제주시 건일동, 민행보, 5천만원)이 산지천 생태복원공사 및 보행 환경 

개선공사로 도로굴착 및 포장이 마무리 되지 않아 관람자의 안정성 확보 및 방문객을 수용할 장소가 
확보 되지 않은 경우. 

이월사유별 세부 이월사유

이월유형
명시이월 사고이월
경비성질상 
회계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함

지출원인행
위 이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우

①계획변경 및 사
업집행 지연

∙ 시운전, 미착공, 설계변경/설계승인 지연, 보조금심의확정(11월), 심의
지연, 설계변경, 원가검토 재작성, 사전행위 부실, 미이행,

∙ 계약해지, 낙찰자 선정 지연, 낙찰포기, 유찰
∙ 사업의 중도포기, 계획변경, 계획수립지연
∙ 정책환경 변화, 참여부족(사업신청 저조)
∙ 사업량 증가, 사업착수 지연, 사업포기, 자부담확보 곤란
∙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재공모/추가선정, 사업대상지 변경
∙ 보조금 사업위반,잦은 사업·예산변경, 예산과목변경
∙ 설계변경/설계지연, 신규사업(낙찰차액.집행잔액으로 사업추가)
∙ 등록지연
∙ 사업기간 연장/사업중단
∙ 전월실적 확인 후 지출 
∙ 부지 미확보/부지선정 곤란
∙ 사업선정 지연/ 사업신청자 없음
∙ 지침변경
∙ 발주지연
∙ 계획수립지연
∙ 타른 사업/중앙정부 정책변화 등을 반영
∙사업일시 정지

✖ ○

②절대공기 부족 ∙ 사업내용 변경으로 사업기간 증가 ○ ✖

<표 6> 이월 사유별 판단 기준



지방재정학회 발표1

- 131 -

∙ 절대 사업소요 기간 필요/계약기간 소요기간
∙ 공사소요기간(작업환경, 계절반영)
∙ 절대공기부족(원인변수)
∙ 공사중단(돼지열병, AI발생)
∙ 계약기간 부족
∙ 사업시점
∙ 최종추경(3차)-절대공기부족 
∙ 다른 사업과 연계 증 다른 공사 지연
∙ 다른 공사와 중복에 따른 일정 조정

③사전절차 및 행
정절차 이행·지연

∙ 인허가 승인, 허가 심의(현상변경, 설계변경승인) 및 심의보류, 사업승
인 지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지침변경
∙ 인허가지연(건축설계, 건축심의, 건축허가)
∙ 입찰공고(유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보조금심의 부결
∙ 계약발주/체결 지연, 계약재입찰, 계약발주지연, 매매협의지연
∙ 계약절차 이행
∙ 용역추진(진행중), 용역중단, 용역기간 장기화
∙ 설계 및 용역 지연, 설계중 
∙ 일상감사에 따른 행정절차 후속조치, 감사위원회 고발조사의회
∙ 토지감정평가
∙ 설계용역
∙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 법인설립 절차 및 권한 위임 지역

✖ ○

④협의·보상지연 
및 지역민원

∙ 의견수렴, 협의 지연·장기간, 정책대상자 협력 미확보, 
∙ 지역민원, 주민반대
∙ 토지보상(보상비 상향요구), 설계협의과정
∙ 소송/항소/법적다툼
∙ 공판 및 확정판결
∙ 관계부처와 합의 

✖ ❍

⑤국비 및 추경편성

∙ 연도말 국비교부
∙ 국비확보와 매칭
∙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
∙ 잦은 예산변경, 사업비 부족
∙ 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반영

○ ✖

⑥준공기한 미 도래
∙ 용역기간(2개연도)
∙ 절대공기 1년 이상
∙ 장기계속계약31)
∙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

❍ ✖

⑦기타(조달, 재
료구입, 동절기, 
납품기한 지연 
등)

∙납품기한미도래, 납품지연, 
∙조달 및 외국산 조달로 제조 및 운송, 수입통관 절차, 수입산 장비, 대체
곤란

∙계절 등, 사업시행자(업체) 사정, 자연재해(폭설,태풍, 가뭄), 조달(등
록)지연, 기상악화, 수급불안정

대부분 사고이월 유형이나 
개별사안에 따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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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월예산사업 억제 방안

1) 이월예산사업 원인 요약

최근 3년간(2014~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월사유를 결산서 분석을 통해서 
<표 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월사유별 건수에서 ‘절대공기부족’이 23.4%(466건)
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사전절차이행 및 행정절차이행 19%(380건), 계획변경 및 사업
집행지연 17%339건), 협의·보상지연 및 지역민원 16.6%(332건), 국비확보 및 추경편성 사
유 12.2%(244건), 조달·제조·사업시기·기상사정 등 기타 요인이 7.3%(147건)이다.

이월사유의 대분류 속에 포함된 예산집행의 다양한 여건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의 이월사
유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이월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이 상
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첫째, 지역적 특성은 자연적 기후의 영향이 타시도에 비해서 다소 높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에서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달하는 기계 등이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조국의 사정에 따라서 이월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제도적 특성은 과거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금은 행정시 체제로 운
영되기 때문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자율성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과거처럼 기초자치
단체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사업을 집행한다면 현행 체제보다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31) 2016회계연도 결산서. p.994.

32) 초가용 새 재료수확(12~3월), 사업시기(1~3월) 차이에 따른 명시이월. 2015회계연도 결산서.p. 955.

∙물량부족, 인력수급, 가격상승(실거래가격)
∙출하시기(‘11월~’3월), 생육시기 및 수확시기(감귤/파프리카수확시기 

겹침), 출하조정
-사업시기(동절기)기상/기후
∙ 사업/현장(도서, 산악, 잦은 비, 기상악화, 해상기후 등)
∙동절기 공사
∙사업자의 특허분쟁, 납품회사(이탈리아) 파업
∙작업공정/해변개장 시기 겹침, 하절기 이후, 항만내 파고
∙관련업체 도내 없음
∙원자재 수급 곤란(레미콘 납품지연)
∙공급자재 생산기간 소요와 지연, 자재운반(풍량주의보)
∙재료구입(초가용 새 수확, 이엉잇  시 시기)32)
∙어한기, 장기조업, 해산물 채취시기와 겹침
∙전염병(구제역 질병) 발생
∙기상악화(잦은 강우)
∙장비구입 장기소요, 장기제조 지연
∙포럼시기
∙감축어선 장기출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예산(2012~2016회계연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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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이월사유

사유❶ 사유❷  사유❸ 사유❹ 사유❺ 사유❻ 사유❼

계
①계획변
경 및 사
업집행 지
연

②절대공
기 부족

③사전절
차및행정
절차이행·
지연

④협의·보
상지연및
지역민원

⑤국비 및 
추경편성

⑥준공기
한 미 도
래

⑦기타(조
달,재료구
입,동절기,
납품기한지
연등)

2014

명시 61 99 76 74 76 17 19 422
사고 20 12 22 31 6 6 23 120

소계 81 111 98 105 82 23 42 542 

비중 14.9% 20.5% 18.1% 19.4% 15.1% 4.2% 7.7% 100.0%

이월액 508 696 692 768 438 193 380 3,675 

비중 14.9% 20.5% 18.1% 19.4% 15.1% 4.2% 7.7% 100.0%

2015

명시 62 143 90 85 83 24 30 517

사고 28 46 28 26 4 11 35 178
소계 90 189 118 111 87 35 65 695

비중 12.9% 27.2% 17.0% 16.0% 12.5% 5.0% 9.4% 100.0%
이월액 370 1,158 661 1,078 869 136 209 4,481 

비중 8.3% 25.8% 14.8% 24.1% 19.4% 3.0% 4.7% 100.0%

2016

명시 122 131 140 76 72 14 18 573

사고 46 35 24 40 3 15 21 184
소계 168 166 164 116 75 29 39 757

비중 22.2% 21.9% 21.7% 15.3% 9.9% 3.8% 5.2% 100.0%
이월액 703 1,031 902 986 1,093 242 177 5,134 

비중 13.7% 20.1% 17.6% 19.2% 21.3% 4.7% 3.4% 100.0%

계

명시 245 373 306 235 231 55 67 1,512 

사고 94 93 74 97 13 32 79 482
소계 339 466 380 332 244 87 146 1,994 

비중 17.0% 23.4% 19.1% 16.6% 12.2% 4.4% 7.3% 100.0%
이월액 1,581 1,031 902 986 1,093 242 177 6,012 

비중 26.3% 17.1% 15.0% 16.4% 18.2% 4.0% 2.9% 100.0%

주   1. 일반회계=명시이월+사고이월에 한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2016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사유별 유형
 (단위 : 건, 억, %)

2) 이월예산사업 억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월사업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다수의 이월건수와 소액이월건수 과다 개선
 총사업비가 1억원 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다음연도 예산

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월건수가 많으나 이월예산규모는 소액으로 소액의 
이월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연구용역 관련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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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에 대해 사전적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용
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반영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다
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용역의 지연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연구용역 성과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
요하다. 연구용역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은 중장기적인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용역의 사전심사, 용역집행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둘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에서의 주요 사항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본용역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제
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3) 계약관리 역량 강화
계약발주, 체결의 지연이 다수 발생한다. 계약해지, 낙찰포기, 유찰, 사업자의 중도포기 등

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4)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갈등 조정 역량강화
협상, 보상 협의 등 주민의견 수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협의

를 원만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토지보상 협의, 기부채납 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총사업비의 증액이라는 경제

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대한 
전략과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3) 제주만의 독특한 이월사유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 

이월사유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월사유의 발생이 다수 있다. 예
를 들면, <표 6>의 이월사유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달구매의 제조와 이송에 따른 지
연, 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없는 경우, 
원자재 수급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감귤이나 참다래와 같이, 생육과 수확이 자연환경(비, 태풍, 눈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와 또한 당해 연도 작황 정도에 따라 가격에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이월이 발생
한다. 이 같은 이월사유에는 제주도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가 다수 있다. 내생적 변
수를 통제가능하다고 본다면, 다른 16개시도와 달리 제주가 갖는 외부적 조건(섬 지역, 기
후조건 등)이 이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세출예산사업의 이월사유는 다양하다. 특히 제주도는 결산서에 이
월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인이 다
양하기 때문에 이월사유를 분류하기 곤란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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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산의 이월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Ⅳ. 결론

관행적인 예산편성의 결과는 이월사업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월사업예산의 증가는 예산편
성 단계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한정된 기간(회계연도)
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제주특별자치
도에 한정되었지만, 이월예산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이
다. 그러므로 이월사업예산의 발생배경, 원인, 그리도 억제 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이월사업 원인에 대응한 이월사업예산 억제 방안과 모
든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기획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월사업의 발생사유나 법정요건
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이월사업은 행정역량 부족, 사업추진 의지부족 등 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산은 기획과 연계된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전
절차 이행 등 예산절차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책기획은 기관 내에서 정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집단 내에 속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관점들과 한정된 예산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들을 조정하여 하나의 행동 대
안으로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다(노화준, 2000: 122). 전략적 기획은 조직이 무엇을 해
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등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김신복, 2005:171-172). 

이와 같이 정책기획은 전략적 기획(planning)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
(plan)을 수립해야 한다. 기획은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이며, 계획은 기획을 통해서 만
들어진 결과다. 기획의 결과물인 계획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성된다. 결국 기획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미래의 방법·절차를 사전에 결정한다.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일정활동(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기획이 곧 예산에 영향을 미친
다. 결국 기획역량 부족은 예산편성역량 부족과 집행역량 부족 즉, 예산운영의 실패의 결과
물인 이월예산(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나 집행잔액 과다로 나타난다.

둘째, 이월예산 편성 근거를 정립하고 이월사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연례적인 이월
사업으로 인해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연과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차원에서 
이월예산에 대한 지방재정법 외에 자체적으로 편성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
치도의 최근 3년간 이월원인을 분석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편성단계에서부터 미리 예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용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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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월사업 유형별로 이월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선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이월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월예산으로 편성할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반영하는 내부적인 재정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통제, 
관리, 기획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듯이, 이월예산에 대한 통제기능, 관리기능, 예
산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월예산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이월사업예산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월예산이란 이유로 사업집행이 느슨하거나 
계속비 사업처럼 수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은 지방정
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상황을 상시 진단․점검하여 정책의 혼선이나 추진지연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개선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활동이다.33) 지방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예
산정책과 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관리적 차원의 모니터링은 정책과 사업계획, 집행, 평가 및 환류 차원이다. 이는 연
초 업무보고, 상하반기 예산집행 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과 연계한다.  또 다른 
하나는 재정성과 모니터링은 예산정책과 예산사업의 경제성(예산낭비 여부), 능률성(예산대
비 성과), 효과성(목표의 달성정도 여부,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 비교)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사업의 추진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출납폐쇄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5.
시행)으로 인해 2015년부터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회계연도 2월말에서 당해 회계
연도 12월 31일로 2개월이 빨라졌다. 출납폐쇄기한을 국가재정과 동일하게 한다는 일관성 
측면에서는 출납폐쇄기한의 변경에 실익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관점에서는 오
히려 합리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 간 재정관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재정이 확
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가 이전 된다.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회계가 확정되어야 기초자치단체로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이
전된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3/4분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배
정해 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간주처리34) 하여 집행한다 할지라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0일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학
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다음해 1~2월) 중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12월 31일에 출납폐쇄가 되면 이월예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향후 이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월예산 사업은 매년 일정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3) 감사원. 주요정책·사업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2004.2.23.): 감사원 감사연구원. (2009). 「감
사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의 모니터링기법」.

34)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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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제도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단년도 예산원칙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면이 있으나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예정된 사업이 지연되고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회계연도를 넘겨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방공공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이월예산 사업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일단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월하면 된다는 예산관행이 
자리 잡은 역사적 경로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의 이월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저조하고 연구자의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관행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월예산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본 연구의 한계는 예결산 자료
접근에 대한 제약, 예산집행자와 감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사례 비교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이월억제방안을 충분히 제
시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 보다 보편적이고 종합
적인 이월예산방지 제도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감사원. 2004. 주요정책·사업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2004.2.23.). 「감사원법규집」.
강윤호․민기․전상경. 2015. 「현대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김신복. 2005. 「발전기획론」. 서울 : 박영사. 
김춘순. 2015. 「국가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연문화사. 
김홍래. 2005.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노화준. 2000. 「정책학원론」. 서울 : 박영사. 
류춘호. 2006. 지방정부의 이월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28. 
신무섭. 2009.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심정근. 2000. 「지방재정학」. 서울: 박영사. 
유훈. 1977. 예산의 이용․전용․이월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5: 1045-1061.
윤영진. 2008.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지방행정연수원. 2015. 「지방예산실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안전부. 2017.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Ian Lienert and Göosta Ljungman. 2009. Carry-over of Budget Authority. Fiscal Affairs 

Department, IMF.
Ronald K. Snell. 2011. State Experiences with Annual and Biennial Budgeting.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www.ncsl.org).





지방재정학회 발표2

- 139 -

(2017년 감사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초고)

지방재정 연도간 재원안정화 방향의 모색: 미국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이희재

Ⅰ. 서론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가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공공재의 공급이다. 공공재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과 다른 사람의 이용이 추가되더라도 
기존의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운 비경합성을 띄는 재화로서 시장에 맡겨두면 
과소공급 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 후생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주체에 의
해 강제로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르면 국
가의 공공재 공급 서비스는 사회 후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공
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공공재 공급 서비스를 위한 재원(세입) 확보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 경제 상황에 따라 재원 규모의 등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을 경기 변동이라고 부른다. 호황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세입이 확보되며, 불황기에는 필요한 만큼의 세입을 확보하기 어렵다. 적정수준 공공
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호황기에 과다 확보된 세입을 저장해 두었다가 불황
기에 지출하면 되지만, 이는 예산 회계의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를 어기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만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
도에 지출될 수 없다. 본래 이 원칙은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
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 확보를 위한 대원칙 중 하나이다. 
현실적으로 복잡다기한 국가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자체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계속비 제도(「국가재정법」 제23조), 이월 제도(「국가재정법」 제48조), 세계잉여금 제
도 (「국가재정법」 제90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
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필수 공공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여러 선진국들은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세계경제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규모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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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정안정화 기금제도에 대해 살펴
보고, 이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1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현재 15개 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여 조례를 구성1)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례들은 행정안전
부의 예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실제 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
점을 뽑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재정안정화 기금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제도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제 
3장에는 미국의 재정안정화 기금 제도에 대해 분석틀의 주요 논점 별로 서술해 보기
로 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현재 한국에 도입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틀의 설정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2005) 는 미국의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Matton, R. (2003)은 미국 각 주들의 재정 성
과 향상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Grizzle외 (2015)는 학습의 관점에서 미국 각 주들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확산에 대
해 연구하였으며, McNichol(2014)은 미국 각 주들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언제 도입하
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강화시켜왔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최근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미국에서 왜 재정안정
화 기금이 주목받고 있으며, 각 주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있
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외 국내외 선행연구 추가 검토 및 분석틀 설정과 관련된 내용 서술 추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경남 고성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경남 밀양시, 경남 합천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함
양군, 경남 남해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 충북 보은군, 대구 수성구, 강원 인제군, 경기 용인시 
이상 15개 자치단체이며 제도 도입 시기순서로 나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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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도 자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며,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운용하고, 언제 어떤 조건에서 
사용하는지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Ⅲ. RDF의 개요

1. RDF 개요

Rainy Day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 Rainy Day Fund(RDF)는 재정적으
로 어려운 시기에 쓰기 위해 저축해 둔 자금이다. 불황대비자금 혹은 재정안정화기금
이라고 불린다. 돈이 없을 때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분리된 
계좌에 자금을 저장하는 재무기법이다. 주에 따라 Rainy Day Fund(RDF), Budget 
Stabilization Fund(BSF), Special Fund for Economic Uncertainty, Required 
Reserve, Emergency Cash Reserve, Revenue Shortfall Reserve, 
Counter-Cyclical Revenue and Economic Stabilization Fund 등의 다양한 이름
으로 불리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재난 구호기금이나 교육 안정화 기금과 같이 재난, 교육 등 특정한 목
적을 위해 필요한 돈을 저축하는 것만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축된 돈이 어
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정책형성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지만, 적극적으로 경기회
복을 위해 자금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RDF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
가받게 되어 지방채 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본적으로 RDF가 충분히 유
지되고 있다면, 경제위기 시기에도 필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경

미국 제도의 분석
(개요, 현황, 조성방법, 규모, 운용방법, 사용조건)

한국에의 시사점

도입 가능성 및 중요 사항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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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좋지 않더라도 RDF 저장자금을 통해 재정지출을 유지하여 빠른 시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도입현황

미국 주 정부들은 예산과정 속에 경기 침체상황과 재정 충격에 대응하고자 집중적으
로 RDF를 도입하였다. 1982년에는 단지 12개 주에서 RDF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1989년 38개 주, 1997년 44개 주로 도입한 주가 늘어났다.
2013년에는 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캔자스 주, 일리노이 주 제외한 나머지 46개 주
에서 RDF가 시행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캔자스 주에서 RDF 법안(House Bill 
239)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47개 주가 공식적으로 RDF를 채택하고 있다. 

<표 1> 미국 50개 주 정부들의 RDF 도입 현황 

각 주의 RDF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연방 규약이 없으므로 주들은 각자 자유의지
에 따라 RDF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 각 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시 정부들 역시 RDF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Marlowe, 2013) 도시 정부들의 RDF 수준은 주의 RDF 수준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RDF 기금이 그 지역의 경제력이나 번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Marlowe(2013)에 따르면, 6,000개 미국 도시정부의 과거 5년간 예산 보고서를 조사
한 결과 매년 일반회계 지출의 약 34%에 해당하는 용도 미지정 기금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해둔 기금이 전혀 없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 지출
액의 70~80%에 해당하는 용도 미지정 기금을 갖고 있는 도시정부도 있었다고 한다. 
도시정부들은 대공황시기에도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RDF 기금의 지
출을 줄이는 추세를 보인다. 세금을 줄이라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일단 RDF를 사용
하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RDF 기금 도입여부 및 규모가 도시 정부의 신용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들은 RDF를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뉴욕시는 2016
년도 분으로 약 85억 달러의 RDF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뉴욕시 예산(2016년 기준 
806억 달러)의 1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Wall street Journal, 2015년 8월 3일자)

3. 기금의 조성

연도 1982 1989 1997 2013 2016

RDF 도입 주 12 38 44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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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RDF의 적립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주로 재정흑자, 
예측 오차, 기타 특정 재원의 전용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2> 2013년 기준 미국 38개 주의 RDF 적립 재원별 분류 

1) 재정흑자를 적립재원으로 활용

경기가 좋을 때는 세출에 비해 세입이 늘어나서 흑자가 발생하며, 경기가 나쁠 때는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서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RDF가 필요
한 시기이다. 회계연도 연말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계산하여 흑자인 경우, 
그 재정 흑자의 전부 혹은 일부를 RDF 기금으로 편성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뉴햄프셔 주는 회계연도 간 시차를 고려하여 2년(biennium)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흑자액을 RDF로 적립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는 2년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일반 회
계에 남은 흑자액을 1) 유동 현금화 계정이 3억 5천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유동현금
화 계정으로 적립하고, 2) 예산 유보 계정이 6억 53백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예산 유
보 계정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3) 학교 구역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액, 4) 
순 보조 삭감에 대한 보전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유동현금화 계정(Cash 
Flow Account)과 예산유보 계정(Budget Reserve Account)에 적립한 금액이 RDF
에 해당한다. 조지아 주는 각 회계연도 말에 흑자액을 세입 부족 유보금(Revenue 
shortfall reserve: 조지아 주의 RDF)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 방식은 가장 많은 주들
이 채택한 RDF 재원 적립방법이다. 

2) 예측오차를 적립재원으로 활용

조세수입의 예측은 늘 오차를 동반한다. 통상 조세수입은 보수적으로 예상하게 되므

2) 표는 2013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16년 도입한 캔자스 주도 이 유형에 포함됨

재원 해당 주(총 38개) 주 명칭

재정흑자 21개 주 뉴햄프셔, 미네소타, 조지아 등

예측오차 5개 주 네브래스카, 뉴저지, 오클라호마, 유타, 위스콘신

일시적 재원이나 
고정 소요예산

8개 주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주리,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없음 4개 주 콜로라도, 일리노이, 캔자스2), 몬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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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 조세수입과 실제 조세수입의 차이는 양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는 음이 되기도 하며, 이때가 바로 RDF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경기가 좋거나 
보통인 시점에서 나타나는 양의 예측오차 금액을 적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들이 
있다. 양의 예측오차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RDF 기금으로 편성하여 적립하는 것
이다. 
뉴저지 주는 주지사의 세입 증명(certification of revenues)을 초과한 실제 세입 징
수액의 50%를 흑자 세입 기금(Surplus Revenue Fund: 뉴저지 주의 RDF)으로 적
립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는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 회계 수입 예측액으로 부터 발생
한, 양의 예측 오차금액을 헌법적 유보 기금(Constitutional Reserve Fund: 오클라호
마 주의 RDF)으로 적립하고 있다. 

3) 기타 방법으로 적립재원을 마련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이자 수익(미주리 주) 등 특정 예산을 통해 일시적으로 RDF 
예산 확보하는 사례가 있다. 플로리다 주는 일반회계의 고정금액(5%)를 RDF로 전용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RDF 예산을 적립한
다.

4. 기금의 규모

RDF는 일종의 저축액이므로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도 기금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너무 커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RDF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RDF를 운용한 효
과가 없다. 반면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크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RDF가 필요한 
시기를 위해 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묶어두고 희생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재정 집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기금의 규모는 RDF 운영에서 상당
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다음 표는 CBPP에서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각 주들의 RDF 적립금 상한선 규정을 요약하고 있다.

<표 3> FY2013 미국 각 주의 RDF 적립금 상한선 규정

주 RDF 상한선 주 RDF 상한선
Alabama 10.0/20.0 % Montana RDF 운용하지 않음
Alaska 상한선 없음 Nebraska 상한선 없음
Arizona 7% Nevada 20%

Arkansas 불명확 New Hampshire 10%
California 5% New Jersey 5%
Colorado RDF 운용하지 않음 New Mexico 상한선 없음

Connecticut 10% New Yor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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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한도액(cap)을 정하여 RDF를 운용하고 있다. 각 주 단위 RDF
의 적정 수준은 각 주 정부의 조세수입과 경제수준 등을 따라야 적절히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ASBO, Pew Charitable Trust, CBPP 등 미국 예산전문가 집
단들은 과도하게 RDF의 한도를 낮게 설정한 주 정부의 한도를 제거하거나 지출예산
의 15% 정도로 RDF 적정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회계연도 2013년 
말 기준으로 25개 주 정부는 RDF 보유금이 전체 주 정부 지출예산의 채 5%가 안 되
는 수준이며, 오직 7개 주만이 주 정부 예산의 15%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5. RDF 기금의 운용 관리 

RDF 기금 역시 저축액이므로 그 기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증식이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각 주들의 규정에서 RDF 기금의 운용에 대한 조항은 
따로 찾기 어려웠다. 각 주들의 RDF 관련 법 조항에 나타난 내용은 주로 RDF 적립
요건, RDF 지출요건, RDF 상한선, RDF 관련 의사결정 정족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RDF로 적립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내
용은 거의 없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세입 안정화 기금(Revenue Stabilization Fund: 버지니아 주의 
RDF)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elaware 5% North Carolina 8%
DistrictofColumbia 6% North Dakota 9.5%

Florida 10% Ohio 5%
Georgia 15% Oklahoma 15%
Hawaii 10% Oregon 12.5%
Idaho 5% Pennsylvania 상한선 없음
Illinois RDF 운용하지 않음 Rhode Island 5%
Indiana 7% South Carolina 5%

Iowa 10% South Dakota 10%
Kansas RDF 운용하지 않음 Tennessee 5%

Kentucky 5% Texas 10%
Louisiana 4% Utah* 6%

Maine 12% Vermont 5%
Maryland 7.5% Virginia 15%

Massachusetts 15% Washington 10%
Michigan 10% West Virginia 10%
Minnesota 목표에 따라 다양 Wisconsin 5%
Mississippi 7.5% Wyoming 상한선 없음
Missouri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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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안정화 기금도 다른 일반 기금들이 그러하듯이, 투자되고 은행에 예치하여 이
자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일단 수지가 한도에 도달하면, 한도를 초과한 RDF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전출된다.”3)

이를 통해 RDF도 우리나라의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금고은행에 예치하여 예금수
익을 얻는 것으로 추측된다. 

6. 기금의 사용

주 정부가 예산 안정화 기금의 비축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균형을 달성하
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RDF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주 정부가 자주 RDF를 사
용함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유연성이 저하된다. 반면, RDF 
사용이 너무 엄격히 제한된 경우, 주 정부가 적립해 둔 RDF를 실제 필요한 때 사용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금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지는 RDF
의 운용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미국 주정부들의 기금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은 4
가지 유형 정도로 구분된다. 

1)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의 발생 시 RDF 사용

이것은 RDF의 기원이 되는 자연재해 대비에 관한 사용요건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
제 불확실성에 관한 특별기금(Special Fund for Economic Uncertainties: 캘리포
니아의 RDF 중 하나)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이 이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2) 조세수입의 부족분이 발생할 때 이를 메우기 위해서 RDF 사용

RDF는 경기가 좋을 때 저축해서 경기가 나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에 충실
한 사용요건이다. 알래스카 주의 헌법적 예산 준비금(Constitutional Budget 
Reserve Fund: 알래스카의 RDF 중 하나)은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 책정액
이 적은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
다호, 미네소타, 뉴멕시코 주 등이 이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3) 주지사의 비상상황 선포나 주 의회의 표결에 따라 RDF 사용

알래스카, 메릴랜드, 미주리 주 등은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RDF 지출이 가능하다. 애

3) Michael Cassidy and Sara Okos(2011), Building a Better Rainy Day Fund Virginia’s New 
15-Percent Cap on Reserves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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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주 등은 RDF 지출에 의회의 2/3 혹은 3/4의 승인이 필
요하다. 

4) 법에 의한 지출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RDF 사용

인디애나 주는 법정 공식에 따라 “연평균 소득세 증가율이 -2% 이하”라면, 경기 보
충 세입과 경제 안정화 기금(Counter-Cyclical Revenue and Economic 
Stabilization Fund: 인디애나 주의 RDF)을 지출할 수 있다. 미시건 주는 “실질 개
인 소득의 연간 증가율이 음수일 때, 소득세 적자액 × 당해 연도 총 조세수입을 계
산”하여 그만큼의 RDF를 지출할 수 있다. 또한 “실업률이 8%에서 11.9% 사이인 경
우, 사분기 동안 2.5%의 RDF를 지출”할 수 있고, “실업률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사
분기 동안 5%를 지출”할 수 있다.

Ⅳ.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RDF의 도입 필요성

미국의 RDF는 일종의 한도를 정해둔 자치단체 저축액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RDF 도입 필요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RDF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
칙에 따른 호황기의 예산 낭비 및 불황기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연도 간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예산의존성 및 연성
예산제약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구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남도의 경
우 2016 회계연도에 채무 0원을 달성하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건전성 강
화의 측면에서 채무를 축소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들에게 
연도간 재원 안정화 방안을 제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1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현재 15개 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여 조례를 구성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추가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은 실정이다. 

2. RDF 도입을 위한 유인 혹은 제약 조건

미국 주정부나 도시정부의 가장 강력한 RDF 도입 유인은 자치단체의 신용등급 향상
이다. RDF 기금보유액이 지역의 경제력이나 번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유인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RDF를 도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유인이 필요하다. 
미국 주 정부나 도시 정부의 강력한 RDF 도입 유인인 자치단체 신용등급의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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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조달 비용 감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지방
채가 전혀 없거나, 지방세원이 그 지방에 위치한 몇몇 핵심기업의 실적에 따라 좌우
되는 자치단체들은 RDF를 도입함에 따라 세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도입의 유
인이 높을 것이다. 
다만, 성공적인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유
인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데 
불리하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3. 재원의 확보 수준

미국의 사례는 재원의 확보를 어디서 할 것이며,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3가지 재원 확보 유형을 연구하고 한국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재정흑자나 예측오차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서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지
방세수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재정흑자)한다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예
측오차)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지방세수 증가의 기준과 RDF 적립을 위한 증가액 결정에 참조할 만한 미국의 
사례는 버지니아 주와 인디애나 주라고 생각된다. 
버지니아 주의 RDF 적립 기준은 최근 6년 동안 평균 증가율로서 그보다 많으면 경기
가 좋다고 판단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적립액도 경기가 보통 보다 좋아서 걷힌 
것으로 판단되는 전체 금액의 50%를 적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의 RDF 적립 기준과 지출 기준은 “개인 소득의 연간 증가율 2%"로 2% 
이상 증가하면 RDF를 적립하고 2% 이상 감소하면 RDF를 지출하고 있다. 다만, 미
국에서는 개인 소득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정리되어 활용하기에 용이하지만 한국에서
는 개인 소득 데이터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활용하여 RDF 적립을 위한 결정에 참조할 만
한 미국의 사례는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예측오차의 흑자액 부분만을 RDF 재원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이므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
리가 있다.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RDF 재원에 적용가능한 예측 오차의 흑자액이 어
느 정도 될 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순세계 잉여금의 구성상의 적절한 비중을 찾아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적정 유보 수준은 다양하나 미국 사례들에 따르면 자치단체 지출
의 10~15% 수준을 적립한도액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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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F 사용시기와 데이터 확보시기의 문제

언제 RDF 적립해야 하며,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이론상으로는 판단이 쉬
우나 실제로 판단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얻는 데는 시차가 있으므로 적용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게 된다. 
가장 확실한 결정 기준은 결산 데이터이지만, 결산 데이터는 산출하는데 시차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결산 데이터는 2016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17년에야 
비로소 정리가 된다. 예측치를 통해 시차를 좁히는 계산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추후 정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다호 주의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다호 주의 방식을 활
용하는 경우, 2016년도의 RDF 적립 결정은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 데이터와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2016년도 RDF 사용 
결정은 2016 회계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2017년도에 결정된다. 2017년에 2016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RDF 심사 위원회(가칭)가 2016 회계연도의 적자액 수준을 
살펴보고 RDF 사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A시의 2016 회계연도의 적자액이 500억인데, 2016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배정 
총액이 1조 1천억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0.5%는 550억 원이 되므로 둘 중에 작은 
500억 원을 2016 회계연도 RDF로 배정하여 적자액을 0원으로 만들고 결산을 종료한
다. 
만약 B시의 2016 회계연도의 적자액이 500억인데, 2016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배정 
총액이 0.8조 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0.5%는 400억 원이 되므로 둘 중에 작은 400
억 원을 2016 회계연도 RDF로 배정하여 적자액을 100억 원 남긴 상태로 결산을 종
료한다. 이 경우 시장은 RDF 지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실행예산 권고안”에 설명
해야 하며, 시의회는 이를 검토하거나 승인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아이다 호의 사례
를 활용하는 경우, 회계연도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며, 실제로 한국에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5. RDF 사용의 조건

예산 안정화 기금의 비축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규
칙을 설정해야 한다. RDF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주 정부가 자주 RDF를 사용함
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유연성이 저하된다. RDF 사용이 너
무 엄격히 제한된 경우, 주 정부가 적립해 둔 RDF를 실제 필요한 때 사용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에서는 RDF 적립액의 사용 조건과 비율을 따로 정하여 이 문제
를 해결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 RDF 적립액의 3/8을 다음 연도 예상 조세수입이 
올해 예상 조세수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3/8을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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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가 예상 세입에 비해 95% 이하로 나타난 경우 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상대적으로 RDF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있다.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RDF 적립액의 나머지 2/8은 1) 의
회의 2/3이 동의하여 주지사가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우, 2) 의회의 3/4이 동의하여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이 합동으로 비상상황을 선언하는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
다.
오클라호마 주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절한 변형을 거쳐 한국에 활용하는 경우, 예산 
안정화 기금의 비축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RDF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호황기의 예산 낭비 및 불황기 예산 부족 문제
를 해결하여 연도 간 재정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제
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도입 및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현재 15개 자
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 상황이며, 추가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치단체
들도 많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현재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예산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연성예산제약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안정화 기금
의 도입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구 노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초기 상황에 따라 15개 자치단체의 조례들은 행정안전부의 예시
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본문에서 검토한 미국 각 주들의 사례에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세부 방안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서술 및 발전 방향, 후속 연구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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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부패예방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지자체와 공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1)

김진영·심재승

1. 서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패예방의 삼각편대는 사전 예방 교육, 부패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감사
의 고전적 이론은 감사를 통하여 부정 특히 회계부정을 발견하고 일탈을 보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eAngelo, 1981). 그러나 감사는 이렇게 단순히 규정의 위반을 찾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넒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감사활동은 정부의 책임성을 감시
하고 보장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 혹은 국가의 예산이 어
떻게 집행되는 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감사는 공권력이나 공적 자원이 남용되거나 오용되
는 것을 막고 국가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감사활동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자 사이에는 비슷한 점과 상이한 
점이 있다. 내부감사는  감사자의 임명, 목적 그리고 책임성의 면에서 상이점이 있지만 공통
점도 많이 있다. 내부감사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직의 활동내용을 점검하는 활동
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의 관리과정에서 활동범위나 심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감사를 위해서 외부 기관이나 조직이 동원된다. 
흔히 외부감사는 주로 회계감사(financial audit)에 치중하고 내부감사는 주로 기업이나 조직
이 직면한 위험(risk)에 대한 평가에 더 많은 역점을 둔다고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기업의 회계 감사를 염두에 둔 분류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감사는 
기업의 감사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공공부문 감사의 역할은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공적인 
자원을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책임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평가함으로써 공공조직이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
한 수단이다. 
  공공부문 감사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Ÿ 감시(Oversight) : 감사는 공공기관이나 조직이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거나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Ÿ 통찰(Insight): 공공프로그램 정책 운영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의사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Ÿ 예지(Foresight): 예상되는 도전과 경향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 감사관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직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조언 
활동을 하고 있다. 

1) 이 논문은 인터뷰를 근간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내용이 아직 초고수준으로 집필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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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감사원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론적으로 감사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지만 실증분석들은 거의 없다. 본 연구
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과 같은 감사활동의 성과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고 감
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기초 자치단체 2곳과 공기업 2곳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담
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부패와 비리발생원인, 비리예방의 대응방안을 비교하고 비
리의 근절 대책을 감사원의 감사활동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의 설계

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연구자에 있어서 연구의 이미지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양적연
구의 이미지는 ‘대상을 측정해서 수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결론을 얻는다’는 것으로 20세기 초반의 통계적 기법의 도입 이후 사회과학에서 가장 보편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두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의가 있는 것 모두가 양적측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 연유
에서 대상을 ‘양’이 아니라 ‘질 그 자체’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가장 적절하
게 반영하는 것이 질적연구라고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주로 자유기술형식의 설문지, 인터뷰, 관찰 등에 의해서 수집되는 수량화되지 
않는 언어데이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언어데이터의 사실 그대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해석에 의한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
서 양적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질적연구보다는 양적연구가 객관성이나 법칙 발견의 용이성 때문
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 것으로 세상의 실체나 법칙이 인간의 인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가설의 수립과 검증을 통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려는 연구
방법인 것에 비해, 질적 연구는 사회현상은 경험이나 전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
은 부단히 자신의 경험을 개선하고 있고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현
상학적 인식론에 근거한 방법이다.  
  또한 양적연구는 세상을 단순화하고 모델화해서 특정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치중하는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가능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맥락 속에서 보려고 하는 특징
이 있다. 더해서 질적 연구는 자연적인 상황 혹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연구자가 참여하는 방식
을 취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직접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리 연구의 맥락을 설계하
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이 대부분 사
람이며 연구대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참여자(participant)나 현지인(the native)라는 용어를 주
로 사용하고,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정관념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는 대신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의 특수성을 
잘 조직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면접 대상을 선택할 때도 확률적인 표본이론을 따르
지 않고 특정한 준거에 따른 선택(criterion based selectio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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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쟁점들이 질적연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의 다수 연구들은 양적연구에 집중하였지
만 구체적인 맥락이나 감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공부문 비리를 탐색한 연구
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사실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문화나 조직의 운영방
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다. 즉 자치단체나 공기업 모두 감
사원의 감사를 받고 처분을 받지만 조직의 문화나 조직의 운영방식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 방
식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계약이 조달보다는 인허가가 더 많고 또 수
장을  임명이 아니라 선출을 통하여 뽑는다는 점이다. 아울러서 구성원의 신분 역시 현직에서
는 보수가 낮지만 은퇴 후에 상당히 후한 연금을 가진 공무원이라는 점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을 사상하고 대규모의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양적 연구보다는 감
사 전후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제도 변화를 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구
성원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 내에서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
석이 필요하고 현상이면의 가치체계 적응전략과 같은 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중에
서도 심층 분석에 의한 방법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터뷰 활동

  인터뷰는 충남 지역에 있는 두 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감사 담당자 2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두 기관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중간에 위치하고 개발활동이 많이 
진행되어 온 지리적인 특징과 두 기관 모두 감사원의 감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인터뷰는 
모두 해당기관의 감사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하여 피면접자가 가지는 불안이나 의구심을 없애고 
가능한 한 자연스런 상황을 유도하면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두 곳 모두 두 시간으로 제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공기업 두 개는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지방에 이전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두 기업 모두 대규모 공기업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양한 구매와 계약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인력이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기업이며, 한 곳은 회의실을 이용하였지만 이
웃지역에 있는 기관은 담당자의 출장으로 인하여 교통이 편리한 인근 역 근처의 찻집을 이용
하였다. 

3) 인터뷰 대상자의 특징과 인터뷰진행방법

  두 지자체는 팀장(6급)과 주무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자체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으로 
이중 감사실 근무는 2-3년차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 이유는 순환보직의 특성상 장기 근무
가 곤란한 특성과 더불어 감사실은 직원의 기피부서 중의 한 곳으로 1-2년 근무하고 신속하
게 다른 곳으로 보직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탓이기도 했다. 
  공기업 두 곳은 각각 팀장(2급)이 인터뷰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직장경력은 25년 이상으로 
감사실 근무도 모두 5년 이상의 베테랑직원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순환보직에 따른 직무
이동 시에도 뛰어난 감사능력으로 인해 계속해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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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진행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내용을 듣는 구조화 질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답변 가
운데 파생되는 논점들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2) 이 방법으로 다양한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이야기를 청취함으로써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인이 언어화하고 있지 않았던 체험의 언어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질문은 “기관의 부패
발생원인과 그 현황”, “내부감사의 운영 및 현황”, “감사원감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그에 대한 기관의 인식”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4)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그림1 참조)
<그림1> 연구의 흐름도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는 인터뷰
의 전 단계로서 기존 문헌과 발생된 현안들에 근거하여 자료를 획득한다. 제2단계는 제1단계
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참가자와 인터뷰를 실시한다. 
제3단계는 제1단계와 2단계에서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분석
에 연구자의 해석을 추가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3.  사례 연구

1)  A자치단체

2) 이 방법을 채택하면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을 발견했다. 먼저 인터뷰대상 기관이 4개 기관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질적 연구 자체가 연구의 일반화보다는 개인 속에 추상화되고 내재화되어 있는 
체험을 언어화하는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연구내용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담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인터뷰를 실무자 중심으로 하되 먼저 2-3명을 선정하여 
개인별로 별도로 진행하고, 그런 다음 이들을 한데 모아 집단토론의 형식으로 했더라면 내재된 추상
성을 보다 구체화된 언어화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처음부터 2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평소 생각을 상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셋째, 집단토론시에는 가능한 한 동일
직급을 선정하는 것이 자기표출을 보다 자유롭게 유도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A기관은 인터뷰 대상자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인 탓에 상급자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
고 주요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자기주장을 하게 하면 하급자는 자기 경험이나 평
소 생각의 표출을 삼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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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발생현황
 
  A시는 급격한 시세의 확충과 인구증가로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발전과 성장
의 이면에는 공직비리와 부정부패가 공존해 온 측면이 있었다. A시는 2002년-2012년의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모두 372명으로 연간 평균 37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로 인해 기관내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으로부터 감시와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비리발생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2016년 6월의 감사원 실시의 A시 기관
운영감사의 감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감사원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에서 “A시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내용과 다르
게 인사프로그램인 ‘인사랑’에 평점점수를 수정 입력하고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한편, 구
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조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의 발표에 
의하면 143명이 인사평정조작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의 감사원 감사는 개인 혹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조치 또는 자체 정보 획득에 의한 것으
로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관해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감사팀 직원은 이번의 승진관
련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는 구조적 비리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의한 단순 비리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의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으로 우발적 성격을 가지는 개인
적 비리의 가능성은 일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유형의 비리이든 비리의 존재가능성 그 
자체는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비리인식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징벌
적 수단의 강화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일탈행위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직적인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제3자가 가지는 시각과는 괴리는 있는 것
으로 보였다.  

(2) 자체감사

  내부감사는 매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방법에 머무르고 있
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순환보직에 의한 감사업무와 그에 따른 실시는 불신의 관점
에서 동료를 감시 및 조사하는 점이 동료애적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에서 잠
재적 비리의 가능성이 감지된다 할지라도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내부감사는 직원의 보호가 거의 불가능한 외부감사와는 달
리 직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시의 감사과에서는 세세한 업무개선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비리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감사실은 감사원, 도, 중앙부처 등의 오히려 외부기관의 감
사에 대응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A시도 이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A시의 감사과 역할은 사전적 기능으로 업무절차를 직원에게 통보하는 정도이거나 회계감사에
서의 과다 혹은 과소과세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인식시키는 정도에 머
무르고 있는 것에서 효과적인 비리예방대책으로 기능하고 있다거나 혹은 사후적 감시 기능으
로 작동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감사실업무 자체가 동료직원을 부지불식간에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인식이 지배되고 있는 환

3)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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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까닭에 기피부서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 또한 승진가능성의 확률이 낮은 것에서 가능한 
한 강력한 감사의 실시보다는 순환보직 기간을 채우고 타부서로 이동하려는 생각이 강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감사기법 등을 포함하는 직원의 능력배양보다는 ‘업무수행 기간 동안 별
탈없이 보내고자 하는’ 보직 기간을 채우는 식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4)  
  청렴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비리예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형식적이
며, 구조적이든 개인적이든 비리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정청탁은 하급공무원과는 거의 무관한 것에서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을 
위한 교육의 실시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도 시간의 경과에 따
라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에서 하위직 때부터 반부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영향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부패교육의 내용의 관점에서는 단순 사례위주보다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실사례
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리가 발생한 경우, 뇌물수수행위를 제외하고
는 표창의 수여 등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에서 강력한 징벌적 수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내부비리차단책으로 먼저 기관장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가 필
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서 실행해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한편 감사실 직원은 자체감사제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있는 보여진다. 자체감사는 
기능적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5)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두 기능이 동시에 기능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즉 지자체경영의 관점에서는 내부감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는 외부감사의 기능이 
기대되지만 A시는 이 두 기능 모두 미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자체감사결과를 ‘지적형’ 방식에서 ‘보증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자체감사의 최종 결과가 ‘지적형’으로 일관하게 되면 ‘지적한 이외의 부정이나 오류의 “부
존재”에 관해서, 감사관(감사팀)이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에서 책임성에 기반
한 보증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분리가 필요하고 가
능하다면 직무감찰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민원은 2단
계의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신의 민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민원조사의 실시
가 거절된 경우, 민원인은 해당공무원에 대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유를 대고 재차 
민원을 제기한다. 다음 단계로,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면 태도불량 등의 또 다른 사유로 민원
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이런 민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로 연결되어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감사원 직원의 실적 위주의 건수적발로 
돌리게 된다. 민원의 질적 수준을 점검해야 할 시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현실이 등한시되거나 감사원 감사가 지나친 자의 해석

4) 물론 답변의 유도과정에서 나온 견해지만 감사과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능한 한 타부서 직원들을 
비호하는 행동 등을 함으로써 역할수행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적 기능도 가지는 것
으로도 보였다. 

5) 이론적으로는 지자체 감사과 감사에 대해 내부감사인지, 혹은 외부감사인지를 두고 논쟁이 되는 경우
가 있으며, 후자인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의 감사과의 독립성을 중시하여 내부감사의 효과를 높이려
는 의도가 강하다. 여기서의 ‘외부’감사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구분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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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또한 감사원 직원 역시 자신의 승진과 관련되어 
있고 감사행위를 하는 이상 뭔가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업무판단의 애매모호성이 존재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감사 중에서
도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서 업무결정을 하며, 또한 가장 중압감있는 감사로 간주하고 있었다. 

(4)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예방적 효과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만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비리와 관련하여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는 감사원의 설립 시부터 가장 단순
한 형태의 감사원 존재의 예방적 효과로서 인식되고 있었지만 단순함이 가장 큰 효과로 기능
한다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피감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비리행위의 여러 기법들이 현재화되면서 유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엿볼 수 
있었다. 

2)  B자치단체

(1) 부패발생현황

  B시도 서해안개발붐과 맞물려서 시세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기관이다. B시는 감사원 감사의 실시에서 직원이 관내 건설업자로
부터 개인 별장 건축비 및 아파트를 뇌물수령 및 군청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개입으로 특
정기업이 낙찰되도록 특혜를 준 행위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 부당처리가 증가하고 있었
다. 이 행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는 관련업자 간의 외부제보로 실시되었다.
  B시의 최근 비리의 원인은 허위식비 청구 및 부풀리기, 허위물품 구입 등을 위한 공문서 위
조 등으로 개인비리와 구조적 비리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2012년-2015년까지 팀장급 직
원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물품 구입가격 등을 과다집행하는 등의 방
법을 수억원의 공급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개발사업이 많은 관계로 이와 관련된 접대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2016년 후반기에도 국장(4급)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지역건설업체 10여
곳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계를 받았다. 
  B시는 직원의 구성비율은 출신지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학맥, 인맥 등에 의
한 네트워크적 혹은 구조적 비리발생이 낮은 근무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비리발생의 원인을 조직, 제도, 문화 보다는 개인의 일탈에 의한 요소가 강하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사문제가 해당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 역시 물품구입 등에서 공
금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부서별 운영비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각종 공사나 용역발주에 따른 시 
직원과 업체 간의 커넥션, 부서운영비 전용에 의한 접대비 사용 등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직
적, 구조적 비리의 형태라는 일반적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자체감사

  감사관실의 비리발견방법은 제3자의 제보 등의 검·경 수사활동의 결과에 의한 조사활동에 
따른 것으로 내부감사 혹은 내부고발에 의한 적발행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내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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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관련해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기능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제
도 속에서의 보호기능은 약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제보에 의한 내부감사가 실시되어도 직원들과의 특수성 관계(순환보직에 의한 일반 업
무복귀)로 인해 형식적이거나 직원보호차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동료직원
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일정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가능
한 한 빠르게 타 부서로 이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실제 감사능력
이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부정방지청탁법의 실시로 업무 추진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역
적인 특색으로 인해  개인적 거절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공식
적 거절이 가능하게 되어 일종의 공식적인 ‘거절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부패 교육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1년에 2회 정도 받고 있었으며, 교육 효과는 실질적이라
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피교육자로서의 참석은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3)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감사원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관해서는 감사과정에서의 의견충돌시에 감사원의 강압적 태도
에 일정수준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처벌 수위는 현재 감사원의 처벌 수위가 가장 강하며 향후 ‘개선’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개인적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단순 과오 수준의 업
무과실인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너무 강하여 업무의욕과 사기저하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의사결정시에 적극적 업무태도가 요구되는 경우라도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보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우선시 하게 되어 소극적 업무태도로 바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필요성이 높거나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업무, 혹은 적극적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  
등을 경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접시를 깨트릴 기회를 가지 않는 것에서 오히려 업무능력
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승진 시에 우대된다”는 소위 ‘접시이론’의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보였다.
  또한 소형사업일 경우는 지자체 감사실 감사로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형 사업의 경우, 지
자체의 인원으로는 역량부족으로 충분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원 감
사가 필요다고 보고 있고, 특히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패키지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4)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예방적 효과

  감사원 감사의 존재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업무 추
진 시, 애매모호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염두에 두는 관계로 업무행동이 수동적으로 되고 있다
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 의한 엄중한 일벌백계주의식 충격요법으로 예방효
과가 증대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3)  C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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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발생현황

  C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3년에 1회 정도의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이번의 해외자원 및 기관운영과 관련된 감사는 제3자 제보에 의해 특정 감사(3회)
를 받는 가운데서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 청탁 등이 적발되었다.
  기관에서의 부패는 관행과 현실에서의 인식의 괴리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었다. 즉 현재 
부패인식이 바뀐 상황이지만 비리로 간주되는 행위를 여전히 회사의 관행으로 여기는 기관내
의 관행적 행위의 구조적 고착현상이 저변에 놓여있었다.  
  상사와 신입 직원의 인식의 세대차이가 존재하는 회사 내의 환경이 비리 단절을 막는 행위
로 되고 있었다. 신입 직원은 상사의 부패유발적 요소가 강한 행동에 대한 관행적 행위에 대
해 어느 정도의 마찰적 행동을 보일지라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업무환경에 익숙되게 되고 스스
로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업무환경에 적응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의 부패행위는 직렬이 기술직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통적인 점은 지역적, 전문기술
직 분야에서 부패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업체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속
에서 지역적 연결고리 및 전문기술직이라는 특수성이 자연적으로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승진·인사·청탁 등의 부패구조가 장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진행되어 왔다. 
  승진비리와 관련해서는 승진제도의 자체의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문제는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있지만 문화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청탁비리가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진
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승진관심부류와 무관심부류의 두 형태로 구분되고 전자는 상당
히 경쟁적인 관계로 되고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될 수 있고, 이는 인맥, 
학맥, 지연이 강한 기관내의 문화적 요소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승진은 객관
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렬(예: 전기부문)에 따라서는 ‘끼리끼리’문화가 존재하며 
이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목적 획득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승진·인사비리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었고 산행모임, 저녁모임, 각종 동우회 등을 통해 인사
고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고한 네트워크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승진 혹은 중요 보
직 이동 목적의 비리는 개인적 행위로도 볼 수 있으나 지역출신의 실·처장(1급), 팀장(2급), 차
장(3급) 등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구조화된 형태의 비리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특색이 강한 ‘끼리끼리’ 문화 속의 비리는 은밀성 및 동료의식이 강하며, 조직적인 
것에서 수면 위로의 노출이 극소화되는 특색이 내부감시기능의 미작동으로 되고 장기화되어왔
다고 설명하였다. 

(2) 자체감사

  감사실 직원 전체 직원의 0.8% 이상을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현재 
100명 정도의 부서원을 가지고 있었다.
  비위관련행위는 내부제보로 확실한 정보(증거 포함)를 확보하지 않으면 접근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은 전기직 분야의 직원이 전문분야의 업체와 가지는 
회식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또한 회식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감지하기 어렵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실 감사가 오작동하는 이유는 부서원의 역량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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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특히 감사의 정치성이 부실감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
하고 있었다. 가령 감사실 직원(팀장)이 내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감사위원이 충분한 역
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감사실 역할이 충분치 않은 결과로 연결되었다. 감사위
원이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경우, 감사실 직원들은 적극적 태
도를 취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사실의 직원들도 순환보직으로 언젠가는 타부서로 이동하는 내부 직원들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소극적 조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
사는 있지만 특수한 관계에서 제기능을 다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감사위원 혹은 기관장
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감사실 직원도 감사강도의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직
원에 대한 조사의 강도 혹은 조사방법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나 현실의 감사위원 또는 기관
장의 태도는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과 관련해서는 신변불이익,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기능작동이 미흡하고, 
가령 내부고발의 형태로 제보가 들어와도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실의 역할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구성원들도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하더
라도 별 효과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설령 제보에 의해 문제점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제
보자가 원하는 수준까지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따라서 내부고발 자체를 불
신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감사실 직원의 업무역량과 관련해서는 회계 및 업무역량은 강한편이지만 직무감찰의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동감찰단’도입, ‘준
감사’로 업무병행, 제도적으로 동일직렬업무를 제한하여 비리중점과 업무에서 파생되는 문제
점 파악에 의한 직원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다. 특히 기동감찰단과 관련해서는 발족 자
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감사실은 순환보직에 의해 3년-5년 후 다시 원래 보직으로 복귀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
며 이것이 부실감사로 연결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3)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

  최근의 기관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진행이 가장 대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의 
감사에서는 기관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적발한 케이스로 나름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번 건을 제외하고는 주요 감사에서의 실질적인 감사효과는 크지 않았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 22명의 중징계(파면8명, 해임3명, 정직8명, 
감봉 및 견책3명)는 기관내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
한 재인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기관내에서의 ‘혁신의 대전환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기관의 구성원은 감사원의 ‘충격요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소수의 희생으
로 다수의 구성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벌백계주의적’ 분위기에 대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경
계의 분위기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감사원 직원이 과도한 실적에 의한 부담 탓인지 최초 
목적에서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다른 형태나 별건으로 감사를 계속하는 것에 의해 감사
불신이 자라고 있었고, 기관의 운영적 특성 등을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것에서 일반적 감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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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감사원의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기관의 특징상 기술적 독점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운영행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건수 위주의 적발로 감사피로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감사원의 직원 채용 시에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직 이외에, 기술적 부문의 전문성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개진했다. 

(4)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예방적 효과

  감사원 감사의 존재로도 비리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감사기법이나 내부 환
경 등으로 곤란한 문제발생 시에 내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외부감사로서의 감
사원 감사의 예방적 효과는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A팀장은 “이번의 제보에 의한 감사가 내부
감사로 실시되었다면 이러한 내부 비리가 표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표명
하면서 감사원 감사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내부감사의 실질적 권한과 감사기법의 고도
화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고 있는 점에서 비리의 예방적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최근 비리가 내부적으로 장기에 걸쳐 구조화되고 있었지만 내부감사에서는 발
견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결과는 “조직의 관행에 따르는 만성화가 비리가 아니
라는 구조화된 인식부족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소수의 희생으로 조직 회생의 
계기”로 삼는 구성원 전체의 의식변화를 초래한 점은 부패인식과 예방에 큰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감사원 감사의 ‘충격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4)  B공기업

(1) 부패발생현황

  기관의 최근의 비리는 업체간 알력이 출발점으로 제보에 의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납품가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입찰 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적발되
었다. 검찰조사에서도 자재빼돌리기와 부당행위 등으로 얽혀 있었던 A업체와 B업체간의 갈등
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기관 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연루가 적발되었다.
  기관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이유에서 감사원의 감사빈도가 많았고 매년 2-3 정도의 감사
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지만 별다른 비리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리연루자의 배경은 기
관장, 임원, 처·실장, 직원이 총체적으로 연루되어 업체로부터 상당 금액의 금품수수행위로 나
타났다. 비리의 형태는 장기적이며 구조적 비리로서 관련 정보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 건에 
관해서만 특별 감사를 받았다. 또한 정치적 연결고리가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태도
가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전에는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도 비리로서 발견되지 않아 ‘끼리끼리’문화에 의
한 유착 관행의 행태로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구성원들의 안일한 현실인식은 물
론 제도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비리의 특징은 원자력, 토목·건설, 사무, 인사 등의 직렬에 따른 전방위적 형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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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비리연루의 형태를 감안하면 종합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원자력 부문의 부당행위 비중
이 높았고 인사의 경우는 본인이 업체에게 청탁하고 업체가 상사에게 상납하는 승진청탁형태
였다. 
  기관의 비리관행은 상당히 장기적이며 구조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피해 온 것에서 감사책임기관 혹은 부서로서의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계약부문, 자산관리부문, 원전안전부문에 대하 3회에 걸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있었다(인터뷰 당시 시점). 

(2) 자체감사

  기관의 감사는 구성원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사기간이 짧은 이유로 강도 
높은 감사의 실시가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가 노출되었다. 제3자의 제보에 의한 감사의 실시는 
확증심리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감사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원인파악이 상세하고 전문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관장 및 감사위원이 감사실 감사의 실시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감사의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기관에서의 내부고발제도의 활용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보에 
의한 조사행위에서 비리적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관의 퇴직자가 업체 관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리근절방안으로 퇴
직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에는 외부회계감사가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내부에서의 실질적 회계감사를 한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40여개의 항목을 설정한 일반회계계약에 대한 상시감
사작동을 확인하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벗어난 경우 소명확인요청 등의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의 업무행
위로는 예를 들면, 가산세 관련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었거나 그 반대일 경우 등을 사
전 조사하여 이를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제보에 의한 암행감사도 실시하고 있지만 직원보호차원의 수준이지 징계처분을 위한 강
도 높은 감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

  제3자에 의한 제보가 없이 하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
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원 감사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 일탈은 규정위반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제보일 경우는 확증심리를 가지고 조사하는 
점에서 적발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보가 가능한 환경마련이 중요
하지만 이 또한 직원들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강도 높은 감사실시는 곤란하다는 점을 피력했
다. 이럴 시에 단체장이나 감사위원의 강력한 조사의지는 감사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다가오
고 보다 강력한 감사실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구조화되어온 기관의 비리행태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감사원 감사의 부실에 관해서는 
기관에 대한 감사원 직원의 이해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업무특성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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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이므로 감사원 내부에서도 기술적 전문성의 고도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4)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예방적 효과

  감사원 감사의 결과로 비리행위근절을 위해 기관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구
성원의 인식변화를 초래했다. 또한 숨겨져 있던 사적비리들이 노출되면서 동일수단, 동일방식
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비리사례의 노출로 예방차원의 교훈으로 된다
는 점도 강조했다.

4. 기관별 부패예방에 대한 주요 대응
  
  지자체와 공기업별 부패의 형태는 유사성을 가지지만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식 및 기관의 
대응 조치는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의 경우, A, B지자체 모두 부패인식에 대한 기관의 대응은 
미온적이며 소극적이었다. 비리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외부로의 유출을 억누르고 기관 내부에
서 처리하려는 상황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비리발생에 대한 원인을 조직적, 구조적, 
제도적 요인에서 찾기 보다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간주하고 우발적, 일과성으로 보는 측면이 
강했다. 담당직원(기관)의 비리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이 대응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컨대 민선자치단체장의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주민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공기업은 비리발생원인을 조직적, 구조적, 제도적 시각에서 보고 있고 개인의 일
탈행위는 제도 속에서의 한 행위로 간주하며, 따라서 종합적이며 전사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마련에 착수하는 편이었다. 특히 지속적인 비리발생원인에 대해 내부인식과 외부인식으로 
구분하여 전자로서는 조직기강해이, 내부고발제도의 유명무실화, 끼리끼리문화에 대한 조직내 
비리개연성의 존재, 비리행위 통제력 약화에 따른 안일주의로, 후자는 불합리한 관행이 고착
화된 조직문화, 조직내의 불신주의 팽배, 청렴윤리문화 인식의 부족에 따른 비리의 잠정적 내
재화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1은 기관별 부패예방에 대한 대응책의 주요 내용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비리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확한 분석은 그 대응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각 기관별 부패예방에 대한 대응 방안

기관 주요 대응 내용

A지자체

1.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시행(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2.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및 운영
3.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4. 부패공직자 신고게시판 상시운영(홈페이지 소통담벼락)
5. 정기적 부패관련 교육실시

B지자체

1. 내부통제시스템시행(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2. 공직비리 무기명우편신고제 운영
3.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4. 부패공직자 신고게시판 상시운영(홈페이지 운영)

C공기업
1. 비리근절 시스템 구축
  1) 국내 최초 변호사와 함께하는 ‘내부고발제도(00;Whistl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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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내부고발제도 도입
    ② 직원들 간 익명으로 자유로운 소통의 장 개설(익명게시판)
    ③ 비리신고시스템에 대한 전사적 홍보 및 교육강화(개인 스마트폰 앱 설치 등)
  2) 비리행위자 엄벌 처단
    ① 징계강화(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수수 및 직무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  
       건 해임처분)
    ② 승진제한 강화: 비리 징계시 기존 승진제한 기간의 2배 연장(관리직 승진 시 영  
       구제한)
    ③ 금전상 조치 강화: 징벌적 징계부가금 부과(최대 5배), 징계처분시 공무원 수준  
       의 급여삭감 적용
  3) 전문감찰기능 강화
    ① 기동감찰단 신설
    ② 감사실 내 업무조정을 통한 일상감사 기능 강화
  4) 폐쇄적 조직문화 쇄신
    ① 동일 직렬 부서 폐지 및 융합형 조직 신설
    ② 사무, 기술 융합형 조직 확대
  5) 계약 비리근절 및 투명성 강화
    ① 본사 통합 구매계약 시행
    ② 계약부서 전문성 강화
    ③ 규격서 공개 조회기간 연장
2. 청렴윤리 문화정착
  1) 불합리한 관행타파
    ①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강화(팀별 법인 카드 사용실적 인트라넷 공개
    ② 허위출장 근절(부당 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2) 소통과 잠재적 비리억제를 위한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
    ① 간부직(처/실장) 폐쇄형 파티션 철거
    ② 간부전용 지정 주차장 폐쇄
    ③ 소통/공감 워크샵 시행
  3) 외부청렴주치의(Clean Doctor)제도 시행
  4) 임금피크직원 활용 청렴 멘토제 운영
    ① 청렴윤리전문가로서 내부 비리행위신고, 청렴윤리 고충 상담
  5) 사회봉사명령제 시행
    ① 기관에서 지정한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수행(불응시 봉사활동 시간 50% 가중)
3. 조직·인사 시스템 투명성 강화
  1) 청렴문화주도를 위한 개방형 인사 확대
    ① 2급이상 간부직 개방형 직위 공무
    ② 경력직 채용확대(10% 이상)
  2) 합리적인 승진인사 관리
    ① 승진인원할당제
  3) 끼리끼리문화 타파를 위한 폐쇄적 직렬폐지
    ① 직무분석 및 직렬체계 개선
    ② 직무관리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공포
    ③ 직군(사무/기술) 통합 완료
  4) 부패연결고리 사전차단을 위한 보직관리 강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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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트장 도입 및 직급호칭변경

D공기업

1. 자재·입찰·계약관련 시스템 개선
  1) 통합 구매조직 신설 및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① 구매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구매사업단 신설 및 원전본부 자재 본사  
       통합구매
    ② 구매사업단 내 공급망 관리(SCM)전담부서 신설
    ③ 구매규격서 사전검증 수행을 위한 엔지니어링검증파트 신설 및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보강
    ④ 원가계산에 기반한 기자재 구매추진을 위한 원가조사팀 신설
    ⑤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을 위한 현장 인력 확충 및 엔지니어링역량            
       강화
  2) 자재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① 자재관리 전담부서 신설
    ② 납품검사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③ 자재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현장자재를 추적 관리하도록 하           
       는 ‘현장보관자재 관리지침’ 제정
    ④ 기자재 추적관리 IT시스템 구축
  3) 입찰제도 개선
    ① 최저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②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 마련
    ③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서 인터넷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④ 구매규격서 사전 검증 절차 도입
    ⑤ 기관에 납품 가능한 유자격공급자 등록 현황과 등록 취소 등 제재 현황을 투    
    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
  4) 국산화 개발사업 및 개발선정품 지정업무 개선
    ① 수요부서의 개발기업 추천제 폐지 및 과제기업공무제 전면 시행
  5) 친족의 공급업체 사실 신고
    ① 재직중인 전 임직원의 친족 공급업체 등록사실 인지 즉시 신고 강요            
       (윤리행동강령) 개정
2. 품질증빙서류 위조방지 대책 수립
  1) 품질 운영체계 변경
    ① 현장 품질조직을 본사조직으로 통합
    ② 책임자의 직급 격상으로 품질견제기능 강화
  2) 시험검증비용 직접 지급
    ① 시험검증기관으로부터 시험검증결과 승인서류와 기기검증 비용 청구서 접수 후  
       기기검증기관에 대기 직접 지급
  3)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① 인수검사 시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
    ② 위변조검증을 위한 제3기관 운영
    ③ 원전품질검증센터 신설
    ④ 품질서류 제출관리용 전산시스템(QVD-MS)개발
    ⑤ 품질서류 및 제품에 대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
  4) 공급자 품질관리 강화
    ① 품질서류 품질관리 강화
    ② 원전산업계 위변조 방지 기술정보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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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속직원들의 인식은 기관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자
체들은 원인분석에 따른 지자체 맞춤형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전국 일률적인 대응책의 활용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공기업들은 정확한 원인분석에 따른 기관특성에 적합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터뷰조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는 구성원들의 인식에 차이에 크게 기인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 직원들은 비리행위는 극히 소수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는 까닭에 조직적, 구조적, 
장기적 비리의 사전적 차단, 혹은 사후적 예방을 위한 방안마련을 해야 한다는 충분한 인식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개인의 일탈이므로 해당 개인에게만 징벌적 제제를 가하면 그

  5)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① “원자력 안전법” 개정에 의한 책임 강화
3. 고강도 경영혁신 시행
  1) 외부인사 채용 확대
    ① 고위직에 대한 외부 인재 채용 확대
    ② 중간관리자·실무자급 영입
    ③ 직군간 교차보직 확대
  2) 장기보직자 순환보직 강화
  3)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① 2급이상 직원의 퇴직자 재취업 제한 법제화 및 퇴직자 재취업 현황             
       DB관리 
    ② 퇴직자 재취업 제한 위반업체 적발시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및 공급  
       자 등록 취소
  4) 간부직원 재산등록
    ① 2급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5) 원전정보 공개 확대
    ①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소통채널인 ‘운영협의회’를 지역본부별로 설치
    ② 원전에 대한 상시적 감시권한을 확대하여 주민감시기능 내실화
4. 감시기능 강화
  1) 자체감사기구 조직 강화
    ① 자체감사기구(감사실) 인원 대폭 증대
    ② 감사기능별 조직 세분화
    ③ 기동감찰팀 신설 및 외부전문가 영입
  2) 엄격한 처벌 규정 정립
    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② 비리행위 징계시효 연장(일반비리: 2년→3년, 횡령·배임·금품수수: 3년           
      → 5년)
    ③ “임직원 업무관련 기업 투자금지에 관한 지침” 제정(공공기관 최초)
    ④ 직무관련 부패행위 기준 강화(고발기준 5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
  3) 조기 부정탐지 활동
    ① 비리신고채널의 다양화
    ② 내부직원 제보, 진정 유도를 위한 상임감사위원과의 소통핫라인 개설
    ③ 이상 징후 자동탐지 감사시스템 구축
    ④ 상시감사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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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충분하다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비록 비율은 낮지만 
유사한 비리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현상에 대한 설명적이며 설득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음에도 극히 소수의 일탈행위로 인해 비리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
다는 강박감 탓인지 비리행위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
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위로부터의 암묵의 지시, 묵인, 혹은 관행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나머지 일상화되어 집단내에서의 부패인식이 희박화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가지게 했다. 또
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기능적 작동과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도 규칙
에서 벗어난 징계수준으로 동료감싸기 분위기 혹은 언제든지 스스로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환경에 대한 예비적 방어책인지 징벌적 제제의 강력함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또한 개인의 일탈행위에 중심축을 두고 있는 것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이 
자리잡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지자체의 대응책들을 보게 되면 개인비리의 차단 혹은 색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비리행위의 구조적 실태를 감지하기
에는 부족한 측면이 보인다. 
  반면 공기업들은 비리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사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원인분석을 시도하
고 개인적 일탈행위 플러스 조직적 및 구조화되어 온 비리형태로 간주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
고자 하는 점이다. 주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리의 원천적 차단 및 제재장치 
강화,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조직문화 쇄신,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으로 비
리근절 및 신뢰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개인적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신상필벌강
화, 안일주의 타파,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와 조직적, 구조적 비리차단으로서는 불합리하고 폐
쇄적 조직문화개편, 끼리끼리 문화의 타파, 체계적 감찰기능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비리 행위
자 엄벌처단을 위한 징벌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비리 연루 시에 인사상·금전상 타격이 막대하
다는 인식의 조직 내 확산을 도모했고, 온정주의적 징계심사를 방지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또한 기관들의 운영상의 특징에서 유발되어 온 동일 기술 직렬(기계, 전기 등)로만 
구성된 부서를 폐지하고 융합형 조직 운영으로 상호 견제 등을 통해 비리발생 예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상기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패에 대한 인식은 지자체와 공기업 간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그 인식의 차이가 대응책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리의 예방
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기관 공통의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차별화된 접근법
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부패는 없을 수 없지만 부패를 예방하는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나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고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각각 2곳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자를 대상으
로 인터뷰를 통해 부패발생원인, 부패예방의 대응방안을 비교하고 근절 대책을 감사원의 감사
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특히, 구성원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 내의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 속에서의 감사 전후의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제도 변화의 심층적 분석
을 위해 현상이면의 가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
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의 탐욕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제도적인 느슨함이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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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감사원 감사의 존재로도 비리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발생하며, 감사기법이나 내부 환
경 등으로 곤란한 문제발생 시에 내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외부감사로서의 감
사원 감사의 예방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간의 비교의 관점에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지만 공기업의 대
응은 적극적이었다. 제도적 정비는 물론 환경적 요인의 비리환경 저감에 집중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관별 
대응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와 공기업에게 감사접근
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자체에게는 적극적 대응책의 권고 및 이행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내부 감사는 동료직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과 감사자와 피 감사자 사이에 역할이 언제
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정도나 처분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
다. 둘째, 내부 감사에 힘을 실어주는 길은 조직의 리더나 감사실의 책임자인 감사(chief 
audit officer)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내부감사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감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다. 
  감사원의 전문성과 대규모성의 측면에서는 감사원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과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제 비리예방의 차원에서의 효력이 크다는 인
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사원의 상징적 효과가 강조되고 있었다. 공무원의 업무 행위에서 기준은 개인의 윤
리나 도덕심, 법률과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염려하는 것
은 감사에 지적 받는다 혹은 감사에 걸린다는 것을 수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대한 기대되는 변화로서는 감사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회계감사로는 한계가 있고 아울러서 훈계하거나 고압적인 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감
사가 장기적으로 피감사자를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귀찮은 상전이 아니
라 개인의 일탈을 막고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원은 회계감사에 머물지 않고 직무감찰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암행어사로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좀 이색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감사의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충격적인 처분이나 감사가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른바 부정청탁방지 법의 효과를 크게 강조하였는데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면 반부패 교육은 
피상적인데 비해서 언론의 홍보효과 그리고 첫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으로 인하여 
비리예방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사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징적으로 강한 처분을 
하여 비리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부당하거나 과잉 감사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와 같은 사례는 감사원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것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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